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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의 민영화와 효율성에 관한 연구

3

이정주*1)

<국문요약>

본 연구는 공공체육시설의 민영화 등 거버넌스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4가지 운영

형태(정부직영, 수의계약 위탁운영, 경쟁 입찰 위탁운영, 민간운영)별 효율성을 비교

분석했다. 자료포락분석 결과와 인터뷰를 이용한 심층 분석 결과를 종합한 본 연구

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서비스 사업은 민영화에 적합한 사업 군으로써 

실제로 정부직영, 위탁운영 시설 대비 민간운영 형태 체육시설의 운영효율성이 가

장 높았다. 하지만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성을 이유로 지방의회 조례 등에 의해 민간

운영이 제한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에 수의계약 되어 운영되는 탓에 

효율성 향상에 있어 한정적이다. 따라서 향후 효율성 증진의 차원에서 시설관리공

단에 위탁되어 운영되는 시설을 경쟁 기반 위탁운영 혹은 완전 민간운영 형태로의 

전환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둘째, 체육시설의 운영효율성 점수에 가장 큰 영향요인

으로 작용한 신규이용자의 증가는 시설 운영 고정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시

설 입장에서 볼 때 신규 이용자에 대한 수익률이 높다. 반면, 기존 연구에서 비효율

성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프로그램 가격과 인건비 요소 등은 효율성 점수에 미치

는 영향력이 미미하므로 단순하게 수익성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가격 인상, 인건비 

인하 등의 해결 방안은 적절하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의 이용자들은 시설

관리자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시설 내에서 이용하는 물품 등 사소한 요소들로부터 

이용만족감을 느끼고 이를 기준으로 체육시설을 선택했다. 위 요소들은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보완하거나 구비할 수 있는 물품들이 대다수이다. 따라서 각 체육

시설은 이용자와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이용만족도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

요하다.

주제어: 공공체육시설, 운영효율성, 운영형태 비교, 자료포락분석,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졸업. 본 연구는 2018-1학기 제출한 본인의 학위논문을 재정리함.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4

I . 서론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체육과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1993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통계 자료를 통한 체육백서 발간

을 시작한 이후 2000년까지 시설의 수는 2.37배 면적은 2.04배 늘어났고, 연평균 

33.8%의 시설수가 증가해오고 있다.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공공체육시설  중 생활체

육시설은 2009년 기준 284개에서 467개로 증가했다. 더 나아가 공공체육시설 균형

배치 중장기계획의 흐름에 따라 2012년 1인당 생활체육시설 면적은 3.8로써 2022

년 적정소요면적 대비 66.3%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공공체육시설의 꾸준한 증가 추세

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체육시설 중 38.6%의 시설에 민

영화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효율성을 추구했다. 하지만 과거 공공체육시설은 체

육, 스포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체 공공체육시설의 55%가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에 수의 계약되어 민간위탁 운영되는 갖는 반쪽짜리 특수한 구조를 갖는 등 시

행착오를 겪었다(송광태, 2000). 이러한 특수한 구조로 인해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효

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민간위탁, 민영화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

회 산하단체에 민간위탁 되어 운영되는 시설들은 오히려 정부직영 공공체육시설보

다 낮은 운영효율성을 보이는 역효과를 보였다(최충익·김미숙, 2008). 위와 같은 문

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0년대 중반이후 각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은 대한체

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운영 하던 공공체육시설을 흡수

하여 새로운 위탁운영 체재로 변화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을 맡으면서 기존의 중앙-지방정부 거버넌스 체재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

제점들이 맞물려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중인 공공체육시

설이 정부직영 시설 대비 효율성이 높은 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있

다.

공공체육시설의 운영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공공체육시설의 

공급과 입지，운영효율성，이용만족도 연구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

지만,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성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두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은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이용만족도를 중심으로 비효율성

의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에 치우쳐 있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성 정도와 그 원인에 

대한 계량분석단계 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는 공공체육시

설 중 민간에 위탁운영 되는 시설들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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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갖는 우리나라 공공체육시설의 거버넌스 간 효율성의 차이를 살펴볼 수 없

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들에 주목하여 자료포락분석(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효율성의 정도와 그 원인에 대해 계량 분

석을 시도하고,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는 시설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여 정부직영운

영, 수의계약 위탁운영, 경쟁기반 위탁운영, 위탁운영 등 총 4가지 운영형태 간의 

효율성 점수 비교를 통해 선행 연구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기존의 자료

포락분석 방법을 이용한 연구들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듯이, 결정적인 특성을 갖는 

효율성 점수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인터뷰 방법을 이용하여 효율성 결정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체육시설의 민영화가 실제로 시설

의 효율성 향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시설들의 원인을 

분석했다. 둘째, 시설관리공단에 수의계약 되어 위탁 운영되는 시설과 경쟁 입찰을 

통해 일반 위탁운영 되는 시설 간의 비교를 통해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확인한다.

셋째, 기존 연구에 의해 민영화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육시설이 실제로 민영화에 적합한 서비스사업 군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

로, 도출된 효율성 점수의 영향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민영화 흐름과 효

율성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민영화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

한 모형과 이에 따른 민영화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 4장에서는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과 변수 설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제 5장에서는 자료포락분

석 방법을 이용하여 운영형태 간 효율성 점수를 산출하고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6장에서는 인터뷰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5장에서 산출된 

효율성 점수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고자한다. 제 7장에서는 결론을 맺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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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공공체육시설과 민영화

1. 공공체육시설의 민영화 흐름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등 거버넌스의 변화를 살펴보자면 2000년대 중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에 대부분 편입되어 2016년 기준 전국 467개의 공

공생활체육시설 중 4개소를 제외한 463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

어 운영되고 있다. 각 시,도 지역별로 살펴보자면 전국 467개의 공공생활체육시설 

중 서울 91개, 경기 91개, 부산 22개 순으로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냈

다. 세부적으로 서울 91개의 시설은 각 지역구에 평균 4.2개의 시설이 위치해 있었

지만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관악구의 시설은 1.8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지역

적인 편차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이렇게 크게 늘리는 

것은 시설의 수와 면적을 늘리면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시민들의 체육과 문화욕구

에 충족에 기여할 것이라는 성장지향의 정책성과를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체육시설은 여타 공공시설과 다르게 독특한 거버넌스 형태를 갖고 있다. 1988

년 서울올림픽 이후 체육 분야의 전문성을 근거로 대한체육회 등에 수의계약 형태

로 운영되는 공공체육시설 들은 운영효율성과 수익성이 모두 낮을 뿐만 아니라, 중

앙집권적 거버넌스 형태를 갖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공급에 비효율적인 구

조를 갖고 있다(최충익·김미숙, 2008). 물론,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수의 공공체육시

설이 각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되는 체제로 바뀌었지만, ‘체육시설

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조항과 같이 위탁자

의 범위를 체육단체로 제한하는 등 일반적인 경쟁 기반의 위탁운영 및 민간운영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다. 첫째, 각 지방의회 조례를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대상을 특정하고 있다. 인천시 강화군과 강릉시와 같이 민간위탁의 범위를 대한체

육회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둘째, 특정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강제하고 있는 경우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조례를 근거로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배타적 운영

권을 설정했다. 셋째, 경쟁 기반의 민간위탁의 경우 계약 기간과 연장에 대한 제약

이 많아 안정적인 위탁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하로 짧

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경우는 5년, 강화군 2년, 강릉시 3년 등으로 각 지자체 

마다 계약기간이 달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 위탁기간의 갱신은 조건

이 까다로워 민간업체에서 입찰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김미옥, 2014).

공공체육시설의 민영화 흐름을 시기별로 정리하자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공공체육시설의 민영화와 효율성에 관한 연구

7

있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공공개혁 시기,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설로 인한 적

자해소 노력의 시기, 2008년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공공개혁의 시기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97년대 IMF 위기 이후 공공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민영화 논의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비자발적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밖에 없었

다. 당시 기획예산위원회에서는 <재정사업의 외부자원활용; 아웃소싱, 1998> 지침을 

작성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고 정부사업의 민간위탁을 추진을 권고했다. 또한 행정

자치부도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지침, 1998>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였다(현승현, 2011). 당시 경제위기를 타개해야 했던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강력한 개혁 정책을 시행하였

다.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 도입한 공공서비스부문의 민영화, 민간부문 경영기법 도

입 등을 우리나라에 적용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에 관한 연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신공공관리론을 적용한 민영화

와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초점이 맞춰진 논의가 시작되었다. 본격적으로 민간위탁,

민영화의 흐름에 맞추어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안

타깝게도 체육분야 전문성을 이유로 대한체육회 등 특수단체에 수의계약 되어 운영

하는 형태로 한정되어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적자문제, 비효율성

의 문제는 해결되지 문제로 남았다(김근영 외 1인, 1997; 송광태 외 2인, 1999a; 송

광태 외 2인, 1999b; 송광태, 2000; 성문정, 2001; 하지원, 2002; 허현미, 2003).

둘째, 2002년 월드컵 전후 공공체육시설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가속되었다. 우리

나라는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위해 새로운 대형경기장 10곳을 보유하게 되었다. 하

지만, 월드컵 이후 만성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월드컵경기장 들은 지방재정부담의 

범인으로 낙인이 찍혔다. 월드컵경기장을 시작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적자 문제는 언

론에서 매일 같이 다루어졌고, 국정감사의 단골소재가 되었다. 이후 공공체육시설 

공급확대 정책에 앞서 민간부문을 활용하여 기존 공공체육시설의 적자문자 해결에 

대한 정책의 초점이 옮겨 갔다(문상식, 2006; 권창기, 2012; 최영근, 2015). 당시 노무

현 정부에서는 2006년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며 공공체육

시설의 수익성과 효율적인 공공체육서비스 공급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수익성은 

담보되지 않고 공공성만을 앞세워 운영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인해 야기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했다. 더불어 대한체육회 등에 수의계약 되어 운영되

는 중앙집권적 공공체육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서비스 공급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곽종무 외 1인, 2003; 문상식, 2006;

최충익,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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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작은정부’를 지향하며 공공기관의 재정, 인력 

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관련 기관들을 통폐합하고, 과감한 민간부문의 활용 방안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했다.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도 역시 효율성 가치

를 앞세워 정권 내내 강도 높은 민간위탁, 민영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내내 국정감사의 단골소재였던 공공체육시설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정부직영의 운영 혹은 대한체

육회 수의계약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공사, 공단에 위탁운영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

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현재의 각 지방자치단

체의 시설관리공단 위탁 체계가 확립되었다. 하지만 경쟁 입찰을 통한 일반 민간위

탁 운영 형태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운영되는 공공체육시

설 형태 간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의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김충구, 2008; 강황선 외 1인, 2009; 김태동, 2012; 김광석, 2013).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중 경쟁 입찰 기반의 일반 민간위탁 운영 형태와 시설관리

공단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되어 운영되는 형태 간의 운영효율성 비교분석을 통

해 향후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성 연구

공공체육시설과 관련한 기존연구는 크게 공공체육시설의 공급과 입지，운영효율

성，이용만족도 연구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으나 상호 밀접한 연관

성을 가지고 있다.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적절한 

시설입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건립 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뒤 따라야 

하고 이것이 이용자의 만족을 극대화하도록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공공체육시설의 공급과 입지에 관한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공서비스 공급

의 광역화에 관한 연구나 효율적인 공공시설 배분계획 등은 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공공체육시설의 공급 전략 및 중장기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14)이나 지방공공체육

시설의 효율적인 배분계획(경기개발연구원, 1996; 서울연구원, 2010)등 공급과 입지 

측면을 다루고 있다. (김군수, 1996, 이재원 외, 1996). 물론 공공체육시설의 공급과 

입지는 운영의 효율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공공시설

의 효율성과 입지를 연계시켜 논리를 확장시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공공체육시설의 운영효율화에 대한 내용이다.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는 개별시군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운영현황과 이용, 문제점을 분

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들과 대형 체육시설 위주로 개별시설들의 효율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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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해당사자인 지방자

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성공사례 

분석과 공간이용, 관리운영전략과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다(제주발전연구원, 2015, 인

천발전연구원, 2009, 울산발전연구원, 2012).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자면 이재춘

(2002)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공체육시설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하였고 유성번(2002)은 구민체육센터의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시설，이용，수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공공체육시설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바 있다.

셋째,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만족도에 대한 연구이다. 이용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공

공재나 공공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이 증가함을 의미한다(이정전, 1999).

하지만, 높은 공공서비스 비용을 감수하고 건설한 공공시설이 충분한 수요를 갖지 

못하여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다. 단순하게 공공서비스에 지불한 높

은 비용이 사회적 순편익으로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으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이를 충족하는 공급이 이루어질 때 이용자의 순편익과 만족

도가 극대화될 수 있다.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만족도와 관련하여 김영태(1999)는 대

전시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운영관리에 대한 설문분석을 통

해 효율적 운영관리방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김주학(2003)은 공공체

육시설 이용자의 성별，소득수준, 교육수준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르는 공공

체육시설의 선택요인과 이용만족도가 다름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김현태(2005)

는 공공체육시설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과 이용형태에 따른 이용만족도 차이를 규명

하였다.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10

민영화의 목표 모든 사업참여자(공공부문, 민간위탁자, 일반시민) 비용 낮춘다

↓

민영화의 총 비용 제품의 자체비용 + 거래비용 + 기회주의비용 

↓

민영화 평가 요소 업무 복잡성, 시장경합성, 자산전속성

↓

민영화 전략 수립

업무의 복잡성이 높은 경우 → 외부환경의 위험을 제거

시장의 경합성이 낮은 경우 → 사업 참여자의 규모를 조절

자산의 전속성이 높은 경우 → 체험적 서비스를 제공 

III . 민영화와 효율성에 대한 이론적 이해

1. 민영화의 평가모형

민영화(Privatization)란 경제적 자원과 의사결정관련 정치적 권한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민영화는 두 가지 축으로 개념정의 되는데,

하나는 소유권이 정부소유에서 민간소유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시

장구조가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류상영, 1997). 위와 같은 민영

화 사업을 결정짓는 영향요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자면, Savas(1987)는 

제시한 민영화를 둘러싼 상황적 맥락과 경제적 효율성의 관계를 언급하며 재화의 

속성과 경쟁의 원리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주체를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Donahue(1989)는 효율성과 공공성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과업의 속성, 경쟁의 원

리와 더불어 과업수행에서 일반적인 사람들 간의 관계구조 등의 요건에 초점을 두

고 민영화를 살펴보았다. 이에 더 나아가 Hart(1997)은 잔여분에 대한 통제권을 둘

러싼 상황적 맥락을 중심으로 민간계약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공공부문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따라 민영화의 결정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민영화 연구들은 살펴보면 민영화 사업의 상황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각 재화의 속성과 재화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또한 과거의 

민영화 과정은 전략적인 준비 없이 정부 주도의 수직적이고 불가피하게 실행된 경

향이 있었기에 민영화의 환경요소와 더불어 각 재화의 속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

법이 요구되었다. Globerman and Vining(1989)는 민영화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위해 (1)명확한 민영화의 목표 (2)단단한 이론적 근거 (3)이론적 근거의 현실적인 적

용 등이 전제 되어 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민영화의 비용과 재화의 속성에 따라 

효과적인 민영화 사업 군을 분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론적 모형을 제시했다.

<표 3-1> 민영화의 평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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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영화의 비용

공공부문 서비스의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한 외부 환경요소는 민영화

에 소요되는 비용 측정을 복잡하게 한다. 하지만 Globerman and Vining(1989)는 민

영화의 총 비용은 제품의 자체 비용과 거래비용 그리고 기회주의 비용으로 이루어

진다고 본다. 더 나아가 민영화 사업에서 효율적 이라는 것은 민영화로 인해 산출 

대비 투입이 적게 혹은 투입 대비 산출이 많게 예상되어 민영화의 총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사업이 효과적인 사업 군이라고 결정지었다.

첫 번째, 제품의 자체 비용이란 무엇인가?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기 위해 소모되

는 자원으로 지대, 인건비 그리고 자본 등이다. 제품의 자체 비용을 정확하게 측정

할 수는 없지만(Bryce and Ussem, 1998) 기존의 경험적인 연구에 따르면 민영화를 

통화 제공되는 제품의 자체 비용은 공공부문이 독점으로 공급하는 것 보다 상대적

으로 낮다고 본다(Bryce and Useem, 1998; Ang, 1998; Walker and Weber, 19887;

Lyons, 1995; Benson and Leronimo, 1996).

두 번째, 거래의 비용이란 무엇인가? 제품의 거래 및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비

용이다. 공공부문에서 독점으로 공급되는 형태에서는 내부거래만이 존재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거래 비용은 ‘Zero’이다. 하지만 공공부문과 수탁자 혹은 조직과 조직

간 민영화를 위한 계약 등의 외부거래에서는 거래 비용이 반드시 발생한다. 더 나

아가 계약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부문의 관리 비

용 또한 거래 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세 번째, 기회비용이란 무엇인가? 수탁자 혹은 민간의 선호에 따라 거래 혹은 계약

을 변경할 때 발생하는 선택의 비용이다. 거래비용이 제품의 거래 및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면 기회비용은 계약이 성사 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다.

3. 효율성 향상을 위한 민영화 전략

Globerman and Vining(1999)가 제시한 민영화의 평가 모형은 제품 및 업무의복

잡성, 시장경합성 그리고 자산전속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 나아가 평가 요소들

의 특성을 기준으로 민영화가 효과적인 사업 군을 분류하고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

감을 추구하고 있다. 위 3가지 평가요소들은 민영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제품의 자

체비용, 거래비용, 기회비용 모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써 민영화의 

성패를 좌우한다.

민영화가 효율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을 요약하자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거래비용과 기회비용이 낮아야 한다(Willi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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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앞서 살펴보았듯 거래비용은 시장을 왜곡하고 비효율을 불러오는 가장 본질

적인 원인 중 하나이다(Globerman and Vining, 1996). 주인-대리인의 계약관계에서 

대리인이 주인의 의도를 부정하고 자신의 개별이익을 추구하는 기회비용은 기본적

으로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사업에 대한 거래비용을 대폭 증가시킨

다(Akerlof, 1970; Globerman and Vining, 1996 재인용). 많은 학자들이 거래비용과 

기회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혹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업무

복잡성·자산전속성·시장경합성의 조합을 통해 정의하고(Globerman and Vining,

1996), 혹자는 자산전속성과 불확실성을 통해 정의하고자 한다(Aubert et al, 2003).

둘째, 업무가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Globerman and Vining, 1996). 일차적으로 업무

의 복잡성은 사업담당자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기 어렵게 만들며, 이차적으

로는 업무전문성을 갖춘 수탁자에 대한 위탁자의 감시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는 사업 및 계약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탁자·수탁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

을 강화한다. 결국, 이 두 가지의 조합은 계약에 있어 궁극적으로 위탁자의 협상비

용을 증가시킨다. 셋째. 시장의 경합성이 높아야 한다(Globerman and Vining, 1996;

Van Slyke, 2003; Hefetz and Warner, 2012, Bel and Rosell, 2016). 경합성이라 함

은 해당 사업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자의 수가 

많은가로 결정된다(Baumol, Panzer, and Willig, 1982; Globerman and Vining,

1996 재인용). 앞서 살펴보았듯 민간위탁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시장메커니즘이며, 이는 곧 경쟁시장을 의미한다. 경쟁시장은 서비스 제공자

로 하여금 비용을 절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회주의 행동을 제약하게끔 하는 효과

를 가진다. 넷째, 자산 전속성이 낮아야 한다(Globerman and Vining, 1996; Aubert

et al, 2003). 어떠한 유형의 자산이든, 자산 전속성이 높으면 해당 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사업자의 수가 현격하게 감소한다. 즉, 높은 자산전속성은 서비스 공급자로 하

여금 시장에 뛰어들기 전에 갖추어야할 사전 조건으로 기능하며 일종의 시장진입장

벽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실제로 자산전속성은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자원에 비해 사업체 간 이동이 원활하여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인적자산 마저

도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Greenstei,

1993; Globaerman and Vining, 1996 재인용; Aubert et al, 2003)

이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민영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1) 거래비용과 기회비용이 낮고, (2) 업무가 복잡하지 않으며 (3) 시장의 경합성이 

높고 (4) 자산전속성이 낮은 사업이다. 실제로 Globerman and Vining(1996)의 경우,

업무 복잡성·시장경합성·자산전속성 세 가지 개념의 조합을 통해 업무가 단순하고,

시장경합성이 높고, 자산전속성이 낮은 사업영역이 가장 민간위탁에 적합하다고 평

가하고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정보비대칭의 위험이 적으

며, 수탁자의 계약 불확실성이 낮은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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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연구 설계와 자료 수집

1. 연구의 분석틀

연구 분석틀의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나타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민영화 과정에서 나타난 공공체육시설의 

독특한 거버넌스 구조를 확인한 후 기존의 탐색적 연구를 뛰어 넘는 실증적인 연구

방법론과 상황적 맥락 중심의 설명에서 벗어난 새로운 이론적 모형의 필요성을 강

조했다.

그렇다면 왜 공공체육시설의 민영화 및 운영구조에 주목해야 하는가? 제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민영화 과정 속에서 공공체육시설은 여타 공공부문의 시설 및 서비

스들과는 다르게 독특한 구조를 갖게 되었다. 과거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성을 이유

로 대한체육회등 특수조직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되었지만 이러한 시설은 오히

려 정부직영 공공체육시설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더 

나아가 최근의 공공체육시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이 수의계약 형식으

로 흡수해 관리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효율성 문제와 더불어 중앙과 지방정부 간 

발생하는 근본적인 거버넌스 문제들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의

계약 형식으로 운영되는 위탁운영 공공체육시설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탐색적인 

연구에 그치고 실증연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차별화 전략

은 무엇인가? 위와 같은 기존 연구의 두 가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

는 Globerman and Vining(1998)의 민영화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연

구 대상으로 하여 민영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각 운영형태 별 효율성을 자료포락분

석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공

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행된 민영화 등이 독특한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성을 향상에 효과적이었는지를 분석한 후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중 개선 가능한 요소를 선별하고, 선별된 요소의 개선 가능한 정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수의계약 되어 운영되는 위탁 시설과 일반에 위탁되어 운영되는 시설을 

비교 분석 집단에 포함하여 대한체육회와 시설관리공단 등 특수집단이 위탁 운영하

는 시설형태의 문제점을 추가로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기존의 선행연구는 민영화

의 총 비용을 기준으로 민영화에 적합한 사업 군을 분류하고 민영화의 비용이 낮을

수록 민영화에 효과적임을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민영화의 4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건강 및 의료 관련서비스가 민영화에 효과적인 형태를 갖는다고 분류했다

(Globerman and Vining1996; Boardma and Vinig,1989; Clarkson,1972; Bishop,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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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lesinger and Dorwat,1984)(Boardman and Vinig,1989; Bishop,1980; Schlesinger

and Dorwat,1984). 하지만 독특한 거버넌스 구조를 갖는 공공체육시설 사업에서도 

민영화가 실제로 효과적일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 그림 4-1> 연구의 분석틀

2. 변수 설정

본 연구는 민영화 평가모형을 토대로 첫째, 민영화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재화 

및 서비스의 특성인 업무의 복잡성, 시장의 경합성, 자산의 전속성을 기준으로 공공

체육시설의 운영형태별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업무의 복잡성을 분석하기 위해  

변수로써 프로그램 평균가격 요소를 설정하고 시장의 경합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용

자의 수와 영업수익 요소를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자산의 전속성을 분석하기 위해 

변수로써 인건비, 시설운영비, 건설사업비를 설정했다. 앞선 이론적 논의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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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지표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 (단위)

투입

요소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로써 지하층이나 옥상부분이 포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의 총 면적 

(m²)

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급료, 임금, 상여, 제수

당, 퇴직금, 복리후생비 항목과 제조원가명

세서 중 노무비, 복리후생비 항목의 합계

회계 상 인건비 항목으로 집계된 총 비용 

(원)

시설운영비

특정한 원가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투

입된 현금 또는 이와 동등한 액수의 총 지

불 경비

운영, 유지관리 및 개선 업무를 위한 총 비

용 (원)

건설사업비

업체가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의 

초기 단계부터 후의 유지관리 업무에 소요

되는 비용 

건설 발주 이후 건물에 지출되고 있는 총 

비용 (원)

프로그램 

평균가격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의 평균 가격

한 달 단위 프로그램 가격의 총 액/총 개

수 (원)

산출

요소

이용자 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수

해당 시설에 등록된 유료회원의 등록기간

을 1개월 단위로 나눈 수의 총합(명)

ex) 6개월 기간 동안 등록회원은 6명으로 

산정

영업수익 
기업의 경영활동의 본원적 수익 회계 상 영업외 수익으로써 이자수익, 배당

수익, 임대료 수익을 제외한 총 수익 (원)

제품과 업무의 복잡성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되는 대표적인 지표인 서비스 가격은 

변수로써 적합하다. 시장의 경합 정도를 판단할 변수로써는 동일 업종 경쟁사업자

들의 진입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용자 수와 영업수익은 기존의 연구에서 다

수 사용되었다. 또한 인건비, 시설운영비, 건설사업비 등은 Globerman and

Vining(1989)의 모형에서 자산의 전속성을 판단할 변수로써 설정되어 있다. 위 3가

지 속성들은 높고 낮음의 정도에 따라 민영화의 제품의 자체비용, 판매비용, 거래비

용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속성들의 조합에 따라 민영화의 비용이 결

정되고 이에 따라 민영화에 적합한 공공부문의 사업 군을 유형화할 수 있다. 결과

적으로 민영화 사업에서 효율적 이라는 것은 민영화로 인해 산출 대비 투입이 적게 

혹은 투입 대비 산출이 많게 예상되어 민영화의 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효과적인 사업 군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1> 투입 및 산출요소의 설정

둘째, 자료포락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다. 기존 연구의 한계

점으로 지적된 탐색적 연구의 수준을 뛰어 넘는 생산함수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투

입물의 모든 생산가능 집합 중 최대의 산출가능 범위이자 궁극적인 효율성 수치인 

프론티어(Frontier)를 분석한다. 자료포락분석을 위한 투입요소로 프로그램 평균가

격, 인건비, 시설운영비, 건설사업비, 연면적을 설정하고 산출요소로 이용자 수, 영

업수익 등을 설정하여 생산함수 상 기술적 효율성을 분석한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투입, 산출요소로써 물리적 단위와 화폐적 단위를 범용하여 사용 할 수 있지만, 본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16

구분 정의

체

육

시

설

공공체육

시설

전문체육시설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와 선수훈련 시설

직장인체육시설 500인 이상 직장인 대상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각자의 취미·여건·환

경에 따라 여가시간을 이용한 자발적 참여활동을 통하여 건강을 증

진시키고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신체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정부직영운영 공공기관이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독점운영

수의계약위탁

운영

공공기관이 시설의 소유권을 갖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

단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운영권을 위탁

민간위탁운영
공공기관이 시설의 소유권을 갖지만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위탁

민간체육시설
개인과 영리 단체 또는 기업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

는 모든 상업용 체육 시설

학교체육시설 학교 교육 및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연구에서는 연면적과 이용자수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화폐적 단위를 우선적으로 사

용하고자 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화폐적 단위가 물리적 단위보다 각 요소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유금록, 2010).

셋째, 인터뷰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성과 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요소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의 관리인, 강사, 이용자

를 분석하여 자료포락분석 결과 나타난 효율성의 요소들의 실제 영향력을 검토한

다. 더 나아가 방법론적 한계로 인해 분석할 수 없었던 이용자의 만족도 요소를 인

터뷰 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자료포락분석 결과에 대한 설

명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향후 공공체육시설 민영화 과정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략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3.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민영화 등의 거버넌스 변화가 공공체육

시설의 운영효율성 향상에 효과적인가 라는 연구 질문을 해결하고자 한다. 먼저 운

영형태 비교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주체에 따라 정부직영형태, 위탁

운영형태, 수의계약 된 위탁운영형태, 민간운영형태 등 총 4가지 형태로 운영형태를 

구분했다. 위와 같이 복잡한 체육시설의 운영형태를 비교연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대상의 분류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의적인 분류를 

막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2016 공공체육시설 현황 보고서를 참고하여 운

영형태별 각 체육시설을 정의했다.

<표 4-2> 체육시설 분류 기준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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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관리인 강사 이용자

공공체육시설 서초구민체육센터 시설 관리과장 수영강사 30대 초반 남성

민간체육시설 스포렉스 서초점 시설 대표 수영강사 30대 초반 여성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체육시설 분류기준 중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주체에 

따라 민간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 중 생활체육시설만을 연구 및 자료수집 대상으

로 한정했다. 생활체육 목적 시설은 공공체육시설 중 위탁운영, 민영화 등 거버넌스

의 변화가 가장 많은 시설이고 독특한 거버넌스 구조를 갖기 때문에 연구가치가 있

다(송광태, 2004). 다음으로 자료수집의 지리적 범위는 서울 시내로 한정하여 강남

구, 서초구, 영등포구를 선정한 후 각 지역구 별로 4가지 운영형태의 공공체육시설 

자료를 수집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론인 자료포락분석을 위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들을 수집했다. 투입요소로는 연면적, 인건비, 시설운영비, 건설사업비, 프

로그램 평균가격등의 자료를 수집했고, 산출 자료로는 이용자의 수와 영업수익 자

료를 수집했다. 우선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2016 공공체육시설 현황 보

고서를 참고하여 연면적, 건설사업비 등의 자료를 수집했고 나머지는 정보공개청구

를 이용하여 2016년 단년도 운영자료를 요청했다. 정보공개청구 자료는 정부직영형

태의 공공체육시설의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시설물 관리부에서 제공했으며 일

반위탁운영, 수의계약 된 위탁운영형태의 자료는 각 지역구의 구청에서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민간운영형태의 자료는 ㈜ C 스포렉스 대외홍보팀과 미래전략실을 통

해 자료를 수집했다. 본 논문의 데이터 셋은 기존의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민간운영 형태의 체육시설에 대한 자료를 최초로 포함했다는 것만으로도 의의

가 있다.

< 표 4-3> 자료포락분석 대상 정리

운영형태

정부직영 운영시설
민간위탁 운영시설 

(수의계약)
민간위탁 운영시설 민간 운영시설

지

역

강남구 강남구민체육관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수서청소년수련관 스포렉스 방배점

서초구 언남문화체육센터 서초구민체육센터 잠원스포츠파크 스포렉스 서초점

영등포구 문래청소년회관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신길종합체육관

스포렉스 

영등포점

< 표 4-4> 인터뷰 분석 대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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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평균

연면적 7,536 10,019 6,469 8,008

인건비 178,820,516,473 415,397,356,496 149,721,805,897 247,979,892,955

시설운영비 1,846,786,823 456,809,589,561 1,340,809,722 153,332,395,368

건설사업비 4,109,502,500 4,263,525,000 2,870,300,000 3,747,775,833

프로그램 가격 77,719 106,592 77,220 87,177

이용자의 수 238,339 174,238 150,644 187,740

영업수익 3,011,803,416 2,361,562,215 1,874,483,519 2,415,949,716

정부직영 수의계약위탁 경쟁기반 위탁 민간운영 평균

연면적 7,012 8,808 5,266 10,945 8,008

인건비 618,717,857 820,429,088 220,974,274,333 769,506,150,543 247,979,892,955

시설운영비 531,472,577 2,129,825,760 2,703,439,333 607,964,843,803 153,332,395,368

건설사업비 1,855,300,000 1,405,933,333 4,966,333,333 6,763,536,667 3,747,775,833

프로그램가격 54,245 50,038 54,113 190,312 87,177

이용자의 수 100,705 145,602 284,698 190,956 180,490

영업수익 178,401,620 1,865,947,140 2,092,801,767 5,526,648,338 2,415,949,716

4. 표본의 기술통계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성 분석에 앞서 지역구 별, 운영형태 별 개요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각 지역구 별 4가지 운영형태 시설의 투

입과 산출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4-5> 지역구 별 시설의 개요

서초구 지역의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의 투입요소들은 강남구, 영등포구에 비해 

확연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의 시설들은 강남구, 영등포구에 비해 30%

이상 큰 연면적을 가지고 있어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비용이 크게 지출되는 것을 감

안하더라도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수는 강

남구 보다 적어 영업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출요소인 

이용자의 수는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순으로 많았는데 영업수익도 마찬가지로 

같은 순서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서초구 시설들이 인건비와 시

설운영비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등포 시설들에 비해 높은 

운영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수가 영업수익 간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

<표 4-6> 운영형태 별 시설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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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반 위탁운영과 민간운영 시설의 인건비, 건설사업비 비용의 지출은 정부직

영, 수의계약 위탁 시설에 비해 눈에 띄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운영 시설의 

연면적은 여타 운영형태 시설대비 20% 높은 수준이지만 인건비와 건설 사업비는 

여타 운영형태 시설대비 2~4배 높게 지출되고 있다. 무엇보다 민간 운영시설의 시

설운영비는 여타 시설 대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지출되고 있었다. 이러한 

과도하게 높은 시설운영비와 인건비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 운영시설의 프로그램가

격은 여타 시설 대비 약 4배, 평균의 2배 이상을 책정하고 있었다. 이용자의 수를 

살펴보면 경쟁기반 위탁운영 시설이 가장 많고 민간 운영시설이 뒤를 이었다. 이처

럼 가장 많은 이용자의 수를 바탕으로 최고의 영업수익을 추론해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영업수익을 살펴보면 민간 운영 시설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운영형태에 비해 2배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많

은 비용들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프로그램 가격을 제시하여 영업수익을 창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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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분석 결과

1. 분석조건

본 연구에서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구하고자 하는 효율성의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모의 경제를 전제하고 있는 기술효율성을 구한다. 기존의 자료포락분

석을 이용한 연구들은 공공시설의 산출량이 2배 증가하였을 때 비용은 2배 이하 증

가한다는 규모의 경제를 가정하고 있다. 즉,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노동과 

자본의 최적의 조합을 나타낸 등량곡선은 본 연구에서 구하고자 하는 100%의 효율

성인 프론티어이자 기술효율성을 나타낸다. 둘째, 규모수익불변 조건을 설정한다.

생산요소 투입량이 같은 비율일 때 생산량이 증가하는 비율에 따라 규모수익 증가,

불변, 감소로 나뉜다. 앞서 구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기술효율성이란 규모수익불변 

조건 하에서의 프론티어 및 등량곡선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규모수익불변 조건을 설정한다. 셋째, 산출지향 및 산출최대화 조건을 사용한다. 기

존의 도서관, 의료원 공공부문 시설의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산출

지향 조건을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공공성을 꼽고 있다. 투입요소 최소화 조

건에서 사적부문 사업은 혁신과 경쟁을 통해 동일한 산출물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투입요소 관련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수익추구와 더불어 공공

성을 함께 추구해야 하는 공공부문 사업 특성 상 효율성 향상을 위해 무리하게 투

입요소를 최소화 하는 것은 질 낮은 서비스 공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2. 공공체육시설의 상대적 효율성 비교

첫 번째 분석 세부목표인, 공공체육시설의 민영화가 실제로 시설의 효율성 향상

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운영형태 별로 분석결과를 살펴보자면 

정부직영 형태의 효율성 평균 점수는 62.87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수의계약 

위탁운영 형태의 효율성 평균은 73.15점으로 뒤를 이었고 위탁운영 형태의 효율성 

평균은 95.66점, 민간운영 형태의 효율성은 10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정부직영시설 – 수의계약 위탁운영 – 위탁운영 – 민간

운영 순서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일치하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

다. 단 한 개의 예외적인 지역시설 없이 모두 위와 같은 순서로 시설 운영의 효율

성이 높아졌다. 이는 공공체육시설 사업에서 민영화 사업이 효과적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다음으로 지역구 별로 분석결과를 비교해 보자면 강남지역의 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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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직영운영 수의계약 위탁운영 위탁운영 민간운영

변수 명 Govern- 지역 Inner-contract-지역 Outer-contract-지역 Private-지역

시설 명 효율성 지수

Govern-Kangnam 68.55

Govern-Seocho 64.38

Govern-Yeongdeungpo 55.70

평균 62.87

Inner-contract-Kangnam 82.85

Inner-contract-Seocho 75.11

Inner-contract-Yeongdeungpo 61.51

평균 73.15

Outer-contract-Kangnam 100

Outer-contract-Seocho 86.93

Outer-contract-Yeongdeungpo 100

평균 95.66

Private-Kangnam 100

Private-Seocho 100

Private-Yeongdeungpo 100

평균 100

설 효율성은 평균점수는 87.85점, 서초지역의 체육시설 효율성 평균점수는 81.60점,

영등포 지역의 체육시설 효율성 평균점수는 79.30점이었다. 영등포 지역 체육시설의 

효율성 점수가 매우 낮았고 강남지역, 서초지역의 효율성 평균점수는 80점대에 수

렴했다.

<표 5-1> 변수 명 정리

<표 5-2> 상대적 효율성 비교

두 번째 분석 세부목표인, 수의계약 위탁운영 시설과 위탁운영 시설 간의 효율성 

점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거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성으로 이유로 대한체육회 등에 위탁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심각한 경영비효율

성과 적자를 이유로 2000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설관리공단에 편입되어 

위탁운영 되어 왔다. 실증적으로 뒷 받침 되지 못했지만 기존 담론에 의하면 효율

성 개선을 위해 수탁운영 주체가 대한체육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되었지만 

이와 같은 조치는 근본적으로 수의계약 형태의 한계점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공공체

육시설의 효율성 향상에 여전히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 결과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운영되는 공공체육시설(평균 73.15점)은 경쟁 입찰에 참여

한 일반 위탁운영 공공체육시설(평균 95.66점)에 비해 낮은 효율성을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영등포 지역의 수의계약 위탁운영 형태(61.51점)의 시설은 강남지역, 서초지

역의 정부직영 공공체육시설(68.55점 , 64.38점) 보다도 낮은 운영효율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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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반적인 경쟁 입찰 방식의 위탁운영 형태 시설(95.66점)은 민간운영 시설 수

준(100점)의 효율성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흥미로운 결과이다. 정리하자면, 기존의 

대한체육회와 수의계약 되어 운영된 위탁시설들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지방자치

단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지역 모두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계약을 맺은 시설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 된 수의계약 또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성 향상의 대

안은 아니므로 경쟁입찰 방식의 완전 민간위탁 형태로의 전환 논의에 대해 설득력

을 더한다.

3. 요소 간 상관관계 분석

<표 5-3> 요소 간 상관관계

연면적 인건비 시설운영비 건설사업비 프로그램가격 이용자수 운영수익액

연면적 1

인건비 0.18 1

시설운영비 0.51 0.02 1

건설사업비 -0.07 -0.05 0.43 1

프로그램가격 0.55 -0.14 0.89 0.13 1

이용자수 0.6 0.17 0.49 -0.03 0.33 1

운영수익 액 0.58 0.05 0.9 0.17 0.91 0.62 1

자료포락분석에서 상관관계 수치가 0.7 이상이면 두 요소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동일한 방향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분석 과정에서 투입변수로써 

시설운영비 요소 와 프로그램 평균가격 요소는 시설의 효율성 산출과정에서 0.89,

시설운영비 요소와 운영수익 액 요소는 0.9만큼 밀접한 관계를 갖고 효율성 점수에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프로그램가격 요소와 운영수익 액 

요소의 상관관계는 0.91로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동일한 방향으로 효율성 점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외 기존의 연구에서 시설 비효율성의 주요 요인으로 지

목했던 인건비 요소와 운영수익 액 요소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았고, 시설의 규

모 요소와 운영수익 액 요소 간의 상관관계도 미비했다.

4. 효율성 점수에 대한 영향요인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중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의 효율성 점수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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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효율성 점수에 대한 영향요인

연면적 인건비 시설운영비 건설사업비 프로그램가격 이용자 수 운영수익 액

영향력 0.45 0.06 0.6 0.11 0.15 0.89 0.65

기존의 탐색적 연구들은 공공체육시설의 비효율성의 원인으로 인건비, 건설사업

비 그리고 프로그램 가격을 지목했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르다. 첫째, 인건비

와 건설사업비가 시설의 효율성 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낮았다. 물론 공공체

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의 인건비 비용과 건설사업비 비용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

났지만 정작 효율성 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낮았다. 둘째,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

육시설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프로그램 가격 요소로써 최저 40,981원에서 최대 

230,116원으로 약 6배 정도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정작 프로그램의 가격이 시설의 

효율성 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0.15 정도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민간체육

시설의 높은 효율성의 원인을 높은 프로그램 가격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무리가 있

다.

반면, 이용자 수는 시설의 효율성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분석되

었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공공체육시설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인건비와 

초기 건설사업비를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효율성 점수에 영향력이 낮은 

인건비와 건설사업비를 줄여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법은 효과

적이지 못하다. 체육시설 효율성 재고를 위해서는 효율성 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이용자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기

존의 공공체육시설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자 수 증가를 위해 노력한다면 민간체육시

설 못지 않은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표 5-3>의 이용자의 수와 프로그램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0.33으로 0.5 이하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 프로그램 가격에 대해 이용자의 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프로그램 가격과 운영수익 액의 상관관계는 

0.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 가격을 상승시키면 운영수익 액이 매우 

큰 비율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공체육시설의 프로그램 가격을 상승시키

더라도 이용자의 수는 작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성

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반면 공공체육시설의 프로그램 가격을 상승시키면 운

영수익 액은 매우 큰 비율로 상승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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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영화에 대한 적합성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한 마지막 세부 분석목표로써 기존 연구에 의

해 민영화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체육시설이 실제

로 민영화에 적합한 서비스사업 군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Globerman and

Vining(1989)의 민영화 평가 모형을 구성하는 업무복잡성, 시장경합성, 자산전속성 

등을 근거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선정했다. 위 모형에서는 낮은 업무복잡성과 

높은 시장경합성 그리고 높은 자산전속성을 가진 사업 군을 민영화에 적합하다고 

보면서 건강 및 의료관련 서비스를 민영화에 효과적인 사업 군으로 분류했다. 자료

포락분석 결과 효율성 점수 100점을 달성한 시설들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살펴

보면, 어떤 재화 속성이 효율성 점수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알 수 있다. 더 나

아가 높은 효율성 점수 100점을 기록한 시설들의 효율성 결정요인 및 재화 특성을 

조합해 보면 해당 사업이 민영화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첫 번째, 강남의 위탁운영 시설을 살펴보자면 투입요소에서는 시설운영비와 산출

요소에서는 이용자의 수가 높은 효율성 점수(100점)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산

의 전속성을 측정하는 시설운영비를 실제로 살펴보면 민간운영 시설을 제외한 공공

운영 체육시설 중 정부직영 영등포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

한 시장의 경합성을 측정하는 이용자의 수는 공공체육시설 중 두 번째로 높았다.

결과적으로 낮은 자산의 전속성(시설 운영비)와 높은 시장의 경합성(이용자의 수)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다.

두 번째, 영등포의 위탁운영 시설을 살펴보자면 투입요소에서는 건설사업비와, 산

출요소에서는 이용자의 수가 높은 효율성 점수(100점)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자

산의 전속성을 측정하는 건설사업비를 실제로 살펴보면 공공체육시설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또한 시장의 경합성을 측정하는 이용자의 수는 전체 시설 중 가장 

많다. 역시 낮은 자산의 전속성(건설 사업비)와 높은 시장의 경합성(이용자의 수)가 

체육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다.

세 번째, 강남의 민간운영 시설을 살펴보자면 투입요소에서는 시설운영비와 연면

적과 산출요소에서는 이용자의 수와 운영수익 액이 높은 효율성 점수(100점)의 결정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산의 전속성을 측정하는 시설운영비와 연면적을 실제로 살펴

보자면 절대적인 시설운영비와 연면적은 모두 높은 편이다. 하지만 연면적 1m² 당 

시설운영비를 살펴보면 513,438원으로 공공체육시설 평균인 661,001원에 비해 상대

적으로 저렴하다. 또한 시장의 경합성을 측정하는 이용자 수와 운영수익 액을 살펴

보자면 이용자의 수는 민간운영시설을 제외하고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운영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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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은 전체 시설 중 두 번째로 높다. 자세하게 보자면 산출 요소 중에서도 운영수익 

액이 89%, 이용자의 수는 11%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전체 시설 중 2번째로 높은 

운영수익이 강남의 민간운영 시설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다. 정리하자면 낮은 자

산의 전속성(연면적, 시설운영비)와 높은 시장의 경합성(이용자 수, 운영수익 액)이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서초의 민간운영 시설을 살펴보자면 투입요소에서는 인건비, 산출요소에

서는 이용자 수가 운영수익 액이 높은 효율성 점수(100점)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났

다. 자산의 전속성을 평가하는 이용자의 수는 전체 시설 중 두 번째로 많고, 시장의 

경합성을 측정하는 운영수익 액은 전체 시설 중 압도적으로 가장 높았다. 결과적으

로 낮은 자산의 전속성(인건비)와 높은 시장의 경합성(운영수익 액)이 체육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다섯 번째, 영등포의 민간운영 시설을 살펴보자면 투입요소에서는 건설사업비, 산

출요소에서는 운영수익 액이 높은 효율성 점수(100점)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자

산의 전속성을 평가하는 건설 사업비는 12개의 시설 중 다섯 번째를 기록하는 등 

평범했지만 연면적 1m²당 건설 사업비를 분석해보면 439,180원으로 평균 509.113원

에 비해 낮았고 전체 시설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또한 시장의 경합성을 평

가하는 운영수익 액은 전체 시설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정리하자면 낮은 자산의 전

속성(인건비)와 높은 시장의 경합성(운영수익 액)이 체육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정리하자면, 기존 연구에 의해 민영화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육시설은 분석결과 실제로 민영화에 적합했다. Globerman and

Vining(1998)은 체육시설과 같은 건강관련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군은 

낮은 자산전속성, 높은 시장경합성, 낮은 업무복잡성 등의 특성을 갖으며 민영화에 

적합한 사업 군으로 분류했다. 실제로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가장 높은 효율성 점

수(100점)을 달성한 체육시설을 살펴보면 모두 낮은 자산의 전속성과 높은 시장 경

합성을 보이고 있어 민영화에 적합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업무의 

복잡성을 판단하는 프로그램의 평균 가격이 각 시설들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그림 4-7>에서 보듯이 민간 운영시설을 제

외하고는 시설들의 평균적인 프로그램 가격이 52,798원 근처에서 형성되어 있고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지 않아 효율성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더 나아가 <표 5-4>에서 보듯이,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의 효율성 영향요

인 중 프로그램의 평균가격 요소는 효율성 점수에 미치는 영향력 0.15로 매우 미미

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각 시설의 효율성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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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 효율성에 대한 심층 분석

공공체육시설의 운영형태별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한 제 5장의 결과에 따르면 기

존 민영화 관련 선행연구들과 일관되게 정부직영운영 – 수의계약 위탁운영 – 민

간위탁 운영 – 민간운영 형태의 순으로 효율성이 높아졌다. 이는 공공체육시설이 

민영화 과정에서 이중적인 위탁운영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독특한 거버넌스 체계에

서도 민영화가 효율성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체육시

설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업무의 복잡성, 시장의 경합성, 자산의 전속성 

등의 요소들을 분석한 결과 높은 시장의 경합성과 낮은 자산의 전속성을 나타내어 

체육시설이 민영화에 적합하다라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지지했다.

그렇다면 위 결과를 바탕으로 제 6장에서는 인터뷰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체육시

설의 비효율성의 요소 및 원인이 실제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가에 대해 심층 분석한

다. 더 나아가 방법론상의 한계점으로 인해 자료포락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던 이용

자의 만족도 요소를 인터뷰 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자료포락분석 결과 효율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용자의 수 요소를 검토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비효

율성의 원인으로 지목된 인건비와 프로그램의 가격 요소를 확인한다. 세 번째로, 본 

연구의 계량분석에서 다루지 못한 이용자의 만족요소가 체육시설의 효율성에 미치

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효과적인 민영화 전략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1. 이용자의 수, 효율성의 결정요인

자료포락분석 결과 투입 요소 중에서는 시설운영비와 연면적, 산출요소 중에서는 

이용자 수와 운영수익 액이 체육시설의 효율성 점수에 대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했

다. 특히, 이용자의 수는 체육시설의 운영 효율성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기존 연구에서 공공체육시설 비효율성의 원인으로 설명되던 인건비와 프로그

램의 가격은 분석결과 효율성 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A와 B는 이용자의 수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밝히며, 1

명의 신규 회원을 체육시설로 유도하기 위해 마케팅 및 업무 판촉비용으로 사용되

는 액수는 매우 크다고 했다. B는 이용자 증가는 장기적으로 체육시설에 나비효과 

같은 이익이 된다고 3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첫째, 신규 이용자의 증가는 시설 

운영 고정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체육시설은 건설계획 단계부

터 예상 이용자의 수를 설정하는 데 허용된 이용자의 수를 초과하기 전까지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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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더라도 추가적인 운영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규 이용

자 1명은 즉각적으로 운영수익 액 증가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둘째, 이용자 및 고객

들은 10명 중 7명은 6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을 맺는다는 점이다. 물론 이용자들은 

프로그램의 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단돈 1만원 차이로 

인해 경쟁 시설로 이전한다고 한다. 하지만 장기계약을 조건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 1달에 1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목적이었던 이용자 들은 프로모

션 혜택을 받아 6개월에 50만원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용자의 증가로 하더라도 고정비용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므로 체육시설은 수

익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친구 혹은 지인의 소개를 받아 온 이

용자들에게 추가혜택을 주거나 함께 신규로 등록하는 이용자 중 한 명의 프로그램 

비용을 공제해 주는‘1+1명 할인 행사’가 체육시설 입장에서는 판촉비용을 아끼고 수

익은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셋째, 이용자들은 성실하게 체육시설

을 나오지 않는 다는 점이다. 주 5일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용자들 중 주 3회 이상

을 채워 나오는 이용자는 10명 중 2~3명 뿐 이고 계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체육시설 

방문의 횟수가 점차 줄어든다고 한다. 물론 이용자들이 체육시설을 방문하지 않는

다고 해서 시설운영에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설정한 이용가능 고객의 

수를 초과하여 이용자를 늘릴 수 있다. 결국 가격 할인을 많이 해주더라도 일단 체

육시설에 최대한 많이 등록 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A는 B가 밝힌 3가지 이유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공공체육시설은 프로그램 

가격 관련 프로모션 및 할인행사에 제한이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

공체육시설은 처음부터 민간체육시설에 비해 프로그램 가격이 저렴하다. 따라서 가

격 할인을 제공하더라도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

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한 많은 이용객을 모집해야 한다. 이로 인해 민간체육시

설과는 운영 방향과 목적부터가 다르다고 했다. 더 나아가 공공체육시설이 회원의 

수를 늘릴 수 없는 요인으로 회원 관리에 대한 엄격하면서도 형식적인 원인이 있다

고 밝혔다. 공공체육시설에서는 등록된 이용자의 수를 실제 이용수와 동일하게 인

식하고 있다. 계약 정관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의 등록 가능 이용자 수를 명확하

게 밝히고 있으며 추가로 이용자를 등록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B가 밝힌 것

과 같이 체육시설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이용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공공체육시

설에서도 민간체육시설 만큼 이용자의 수를 늘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별로 이용자

의 수를 탄력적이거나 유동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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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건비, 프로그램 가격에 대한 검토

기존의 공공체육시설 효율성 연구에서 시설운영 비효율성의 결정요인으로 지목된 

인건비와 프로그램 가격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체육시설에서 수영강사로 근무 중인 C와 

민간체육시설에서 근무 중인 D는 체육시설의 근로계약 조건과 실제 행태를 고려해 

보면 본 연구 결과에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면서 3가지의 이유를 제시했다. 첫

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시간 당 근무수당은 차이나지만 전체 인건비용은 차이

가 미미하다. 공공체육시설은 기본 근로계약 형태가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정규직 

형태이지만 민간체육시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 형식의 시간제 직원이 많다. C와 D

는 위와 같은 상황만 놓고 보면 당연하게 공공체육시설의 인건비용이 과대하게 지

출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다. 현재 C가 근무하는 공공체육시설의 수영파트 

부분 시간당 수당은 11,000 ~ 15,000원 수준이지만 D가 근무하는 공공체육시설의 

시간당 수당은 22,000 ~ 27,000원 수준이다. 오히려 시간 당 인건비용 지출은 민간

체육시설이 2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둘째, 공공체육시설의 직원 수는 민간체육시설 보다 적다. C는 정규직 형태의 공

공체육시설 수영강사들에 대해 하루 8시간 고정 근무에 대한 인건비용이 상대적으

로 많이 소모 되지만 근무 시간 동안 강습이외에도 데스크 등록 업무, 창고 정리,

행사 준비, 점심시간 지원근무 등 여러 가지 업무로 차출하여 인원운용을 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공공체육시설은 민간체육시설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시

설을 운영할 수 있어 종합적인 인건비는 비슷할 것으로 보았다.

셋째, 민간체육시설은 개인 및 그룹 강습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어 추가 수입원으

로 작용한다. 민간체육시설에 근무하는 D는 시간 수당 외에 개인 및 그룹 강습 등

으로 월급의 50%이상을 추가로 수령한다. 개인레슨으로 인해 발생한, 성과급으로 

불리는 시간외 수당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시설에도 추가적인 운영수익을 발생시킨

다. 1:1 수영 개인레슨의 경우 한 달 프로그램 비용이 400,000원이다. 해당 비용 중 

체육시설이 50 ~ 60%의 비용을 선 공제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시되어 있는 프로

그램 가격 보다 많은 추가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공공체육시설에 근무하는 

C는 개인 및 그룹 강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이 드물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비용도 160,000원으로 매우 작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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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의 만족도 측면

방법론상의 한계점으로 인해 자료포락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던 이용자의 만족도 

요소를 인터뷰 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검증하고자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E와 민간

체육시설 이용자 F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측면을 살펴보

고자 한다. 기존의 공공체육시설 효율성 관련 연구들은 설문조사 방법으로 측정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공공성의 요소를 평가하는 대리변수로써 작용할 수 있음을 언급

했다. 하지만 시설 이용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경험이 있는 이용자 E와 F는 설문

조사 방법은 근본적으로 2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현재 이용 고

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른 운영형태의 체육시설에 대한 경험과 비교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제로 체육시

설의 관리자 A, B에게 확인 할 수 있었다. A, B는 이용자들이 실제 만족도와 상관

없이 본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만족도 최고 점수를 주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

는 의미 없다고 했다. 둘째, 설문지가 피상적인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이용

자의 만족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성 응답자 E와 F의 경우 실제 본인의 

만족도는 체육시설 강사의 외모, 헤어드라이기 개수, 제공되는 타월의 수 등에 의해 

좌우된다고 했다. 이처럼 설문조사 방법으로는 이용자의 만족도 요소를 세밀하게 

살펴볼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만족도를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E와 F의 응답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지

만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 이용경험이 모두 있는 인터뷰 대상자로써 객관적

인 응답을 기대할 수 있고 스포츠 및 체육교육 관련 석사학위를 갖고 있어 본 연구

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있다.

첫 번째, 남성 이용자 E는 현재 강남지역 공공체육시설을 7년째 이용하고 있다.

시설에서 수영, 스쿼시 볼, 웨이트 트레이닝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E는 강사

의 외모와 친화력이 이용자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물론 실

력 있는 강사의 퀄리티 높은 강습도 중요하지만 E는 취미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

에 부수적인 요소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실제로 여성 강사에게 퍼스널-트

레이닝을 받는 E는 강습시간 이외에도 강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매달 

고가의 이용비용을 결재하고 있다. 더 나아가 E의 소개로 해당 강사에게 퍼스널-트

레이닝 강습을 받는 직장동료들도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정리하자면 강사의 

외모와 친근한 행동 등이 체육시설 운영효율성에 가장 큰 영향요인인 신규 회원 유

치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추가수입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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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여성 이용자 F는 현재 서초지역 민간체육시설을 3년째 이용하고 있다.

시설에서 요가, 필라테스, 수영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F의 만족도는 E에 비

해 좀 더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자택 근방의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던 F는 

헤어드라이기 개수와 제공되는 타월의 수가 적어 프로그램 가격이 더 높음에도 불

구하고 민간체육시설로 옮겨왔다고 한다. 여성의 경우 체육시설에서 샤워 후 머리

를 말리는 데 평균 1인당 15분 정도 소요되어 많은 수의 헤어드라이기 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이용시설에서는 10개의 헤어드라이기를 비치해 놓았지만 과거 

이용한 공공체육시설에서는 단 2개의 헤어드라이기를 구비해 놓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머리를 말리지 못하거나 탈의실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매번 반복

되어 이용자들이 모두 불만을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F는 제공

되는 타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요가와 필라테스를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강습

시간에 도구로써 타월을 사용하고 머리를 말릴 때에도 추가적인 타월이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한 달에 15,000원의 비용을 추가 결재

하면 하루에 5장의 타월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공체육시설에서는 1인당 1

개의 타월을 무료제공하고 비용을 추가로 결재하더라도 추가적인 타월을 제공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용 중인 민간체육시설에서는 시설 청소 및 

관리하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즉각적으로 불만 요소를 제거하고 있지만 공공체육

시설에서는 마감할 때 한 번 시설 정리를 했다고 한다. F는 위와 같은 만족도의 요

소들이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본인과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40 ~ 50대 여성들은 

보다 민감하게 만족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언제든지 시설을 옮길 수 있다고 응답

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한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는 실제로 이

용자들의 만족도를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했지만 본 연구의 심층조사에 결과 이용자

의 만족도를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이용자의 만족도는 분명하게 체육시설 이

용자의 수의 증가와 감소 그리고 운영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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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I. 결론

공공체육시설은 국민 전체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 혹은 지방자

치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체육시설로써 공공재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정

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서비스의 경쟁적 양적 성장에만 집중하여 체육시

설의 설치 및 소유에만 집착했고, 사후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소

홀한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수익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과잉, 중

복 투자가 반복되어 지방재정 악화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일정 수준 이

상의 공공체육서비스 공급규모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육서비스의 실수

요자인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 시설의 설치목적에 충

실하여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 역시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더 나아가, 공

공체육시설은 경제위기와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패러다임과 맞물려 민영화 개혁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전문성을 이유로 독특한 방향으로 거버넌스가 변화되어 현

재 공공체육시설은 정부직영, 수의계약 위탁운영, 민간 위탁운영, 민간 운영 등 4가

지 형태로 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대한체육회 혹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

리공단에 수의계약 되어 위탁운영 되는 시설들이 정부직영 시설에 비해 오히려 운

영관리 효율성이 낮다는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거버넌스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3개 지역구(서울시 강남구, 서초

구, 영등포구)의 4가지 운영형태(정부직영, 수의계약 민간위탁운영, 경쟁기반 위탁운

영, 민간운영)별 총 12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 효율성을 분석하고, 결과를 바탕

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했다.

첫째, 공공체육시설의 민영화가 실제로 시설의 효율성 향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

한다. 둘째, 시설관리공단에 수의계약 되어 위탁 운영되는 시설과 경쟁 입찰을 통해 

일반 위탁운영 되는 시설 간의 비교를 통해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확인한다. 셋째,

기존 연구에 의해 민영화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육시

설이 실제로 민영화에 적합한 서비스사업 군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자

료포락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뷰 조사를 이용하여 운영형태별 체육시설의 효율

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들의 실제 행태에 대해 심층 분석했다.

첫째, 공공체육시설의 민영화는 관리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 4가지 운영형태별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성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

부직영 형태의 효율성 평균 점수는 62.87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수의계약 위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32

탁운영 형태의 효율성 평균은 73.15점으로 뒤를 이었고 위탁운영 형태의 효율성 점

수 평균은 95.66점, 민간운영 형태의 효율성 점수 평균은 10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

를 나타냈다. 분석대상 12개의 시설 중 단 한 개의 예외 지역 없이 모두 위와 같은 

순서로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공공체육시설 사업에서 민영

화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더 나아가 공공체

육시설의 운영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용자의 수

는 시설의 효율성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영향력, 0.89)로 분석되었다.

이에 관해 체육시설 관리인을 대상을 한 인터뷰 심층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스포츠

센터 혹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이용자의 수가 실제로 시설 운영의 성패를 좌

우하고 있었다. 시설관리인들은 이용자 수의 중요성을 3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첫째, 신규 이용자의 증가는 시설 운영 고정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시설 입

장에서는 신규 이용자에 대한 수익마진율이 높다고 응답했다. 둘째, 이용자 들은 10

명중 7명은 6개월 이상의 이용 장기계약을 맺는다. 장기계약을 통해 운영비용 지출 

대비 일시에 목돈이 차입되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된다. 셋째, 이용자들

은 성실하게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프로모션 및 의욕 과잉으로 시설이

용 장기계약을 하더라도 실제로 이용자들은 평균 주 2~3회 정도 시설을 이용하는 

수준에 그쳐 실제 운영비용 지출이 예상 운영비용 지출에 못 미친다고 했다. 이러

한 이유들로 이용자의 수는 체육시설 운영의 수익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공공체육시설 비효율성의 원인을 높은 인건비와 건설사업비로 

지목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각 영향력 0.06 , 0.11을 기록하여 효율성 점수에 미치

는 영향력 자체가 낮음을 확인했다. 특이한 점은 프로그램 평균가격 요소로써 최저 

40,981원에서 최대 230,116원으로 약 6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지만 정작 효율성 점수

에 미치는 영향력은 0.15 수준으로 미미했다. 이에 대해 체육시설 근로자를 대상으

로 한 인터뷰 심층 분석 결과 인건비가 체육시설의 운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시간 당 근무 수당은 

차이나지만 전체 인건비용은 차이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근로자는 대부분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며 시간 당 수당은 11,000 ~ 15,000

원 수준이지만, 민간부문 근로자는 대부분 아르바이트 형식의 시간제 근로자로써 

시간 당 수당은 22,000 ~ 27,000원이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의 직원 수는 민간체육시

설 보다 적다. 공공시설의 직원은 하루 고정 8시간 고정 근무를 하면서 강습이외에

도 부수적인 추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민간시설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결국 회계 상 비용을 어느 부분으로 차입시키는지에 따라 인건비용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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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일 뿐 결국 시설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리하자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며, 단순하게 민간운영 시설 수준으로 프로그램 가격을 인상

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은 효율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적절하지 못한 방안임을 확인했다.

둘째, 수의계약 되어 위탁운영 되는 공공체육시설은 경쟁 입찰 기반의 일반 위탁

운영 시설에 비해 낮은 운영효율성을 보였다. 두 운영형태 간의 효율성 점수를 비

교해보면, 각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운영 되는 공공

체육시설들의 효율성 점수는 평균 73.15점을 기록한 반면, 경쟁 입찰에 참여한 일반 

위탁 운영 공공체육시설들은 95.66점을 기록하여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더 나아가 

기존 공공체육시설 효율성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듯이 영등포 지역의 수의

계약 위탁운영 시설은 61.51점을 기록하여 강남지역, 서초지역의 정부직영 공공체육

시설(68.55점 , 64.38점) 보다도 낮은 운영효율성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설관

리공단으로 이전 된 수의계약 또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대

안은 아니므로, 경쟁 입찰 방식의 완전 민간위탁 형태로의 전환 논의에 대해 설득

력을 더한다.

셋째, 공공체육사업은 민영화에 적합한 사업 군이다. Globerman and

Vining(1996)은 민영화에 적합한 사업 군을 분류하고자 업무의 복잡성, 시장의 경합

성, 자산의 전속성 등의 재화속성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낮은 업무복잡성, 높은 시

장경합성, 낮은 자산전속성을 갖는 건강 관련 서비스 사업을 민영화에 적합하다고 

분류했다. 본 연구에서는 업무의 복잡성을 측정하는 요소로써 프로그램 가격, 시장

의 경합성을 측정하는 요소로써 이용자의 수와 운영수입 액, 자산의 전속성을 측정

하는 요소로써 연면적, 인건비, 건설사업비 등을 설정했다. 가장 높은 효율성 점수

인 100점을 기록한 5개 공공체육시설들을 살펴본 결과 모두 낮은 업무복잡성, 높은 

시장경합성, 낮은 자산전속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공공체육사업은 재

화의 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민영화의 적합한 형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상의 한계점으로 인해 자료포락분석에서 다룰 수 없었던 이용

자의 만족도 요소에 대해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심층 분석을 진행했다. 이

용자들은 시설관리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사소한 요인들로부터 시설 이용에 만족

감을 느끼고 있었다. 첫째, 강사의 외모와 친화력은 높은 퀄리티의 수업만큼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로 인터뷰 대상자들은 뛰어난 강사의 외모로 인해 개인레슨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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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둘째, 시설의 생활편의물품은 이용자의 만족도와 

직결되어 있다. 남녀 구분 없이 인터뷰 대상자들은 헤어드라이기와 타월의 제공 여

부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인터뷰 응답자들은 시설 이용 후 샤워 및 탈의실에서의 

대기시간 등이 시설의 이용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정리하자면, 체육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강습을 제공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강사의 외모, 헤어드라이기, 타월 등 사소한 요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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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ivatization of Public Sports Facilities

and its efficiency

Jung Ju, Lee2)

This study compared the efficiency of four types of operation

(government-operated, private contract on consignment, competitive bidding on

consignment, private operation), which appear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governance, such as the privatization of public sports facilities. By synthesizing

the analysis results and the results of interview-based in-depth analysi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ports service business is suitable

for privatization. Actually, the efficiency of privately-operated sports facilities is

high. However, private operation is limited according to local council ordinance

based on expertise, and the type of contract operated by the facility management

corporation of each local government in the form of private contract shows

rather low operational efficiency.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measures such as fully private

operation of the facilities entrusted to and operated by the facility management

corporation. Seco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new users, which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operational efficiency score of sports facilities, does not

affect the fixed operation cost of facilities, so sports facilities’ profit margins for

new users are high. In addition, users' expected utilization rate of the facilities

is also low, so the increase of users plays a crucial role in improving the

efficiency of sports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program price and labor cost

factors, which were identified as the cause of inefficiency by the existing

research, have little influence on the efficiency score. Therefore, for profitability

improvement, such solutions as program price increase and labor cost reduction

are not appropriate. Lastly, the users of sports facilities, unlike the expectation of

the facility managers, were found to feel satisfaction from very trivial factors

which were used as the standard for selecting sports facilities. In fact, most of

the items that the facility users use after sports and training services can be

supplemented or be equipped at small cos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Master’s Degree of Public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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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orts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users by strengthening communication with

users and consumers.

Key word: Public Sports Facility. Efficiency, Types of Operation, Comparative

Analysis, Data Envelop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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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9년 국회에서 낚시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2년 후 2011

년 3월 9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최초 제정되었다. 그리고 최근 2018년 4월 

17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 최종 공포되었다. 2012년 9월 10일 최초 

시행령이 제정된 지 6년이 경과하였으나, 13차례 법령 및 시행령이 개정되는 등 여

전히 낚시 규제 법령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고,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

고 있다. 그동안 낚시인의 여가권리와 주민안전과 환경오염을 우려한 지방자치단체

의 낚시규제가 서로 팽팽히 맞서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환경규제의 측면에

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이와 같은 대립과 갈등구조의 근

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환경보건과 환경관리의 개념에서 하천

환경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데 1차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지역은 한강지류 4대

천 중의 하나인 중랑천이다. 중랑천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하천이 친수공간인 수변

공원으로 변모하면서 낚시인들의 낚시문화는 꾸준히 관리와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

되어 왔다. 법률의 적용은 대상과 행위에 제약을 가하는 사안이므로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위주체들 간의 예상되는 갈등에 민감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본 연구

에서 친환경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낚시 관리 종합 법률로

서, 관리와 육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

기로 한다.

주제어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중랑천, 낚시문화, 낚시 규제, 환경보존, BOD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통일학협동과정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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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론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강지류 4대천 중 하나인 중랑천의 낚시문화 개선에 영향을 끼치는 각 주체

와 변수요인의 상관관계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토대로 파악, 문제원인을 효과적으로 제거

하여 집행가능한 정책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행위제한으로 인해 예상되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혹은 불법적 행위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정책구상의 맥락에서 동북부 주민들의 하

천환경을 보존하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역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환경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

고 있는 중요한 행정기능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중랑천은 경기도 양주시 불국산

에서 발원하여 장암을 거쳐 서울시 성동구 성수교 부근에서 한강과 합류하며, 경기

도 소속의 중랑천은 지방하천이나 서울시에 접어들면 국가하천으로 등급이 바뀐다.

2000년대 들어 하천의 환경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서울시는 2005년2월 16일 중랑천 

일대를 하류 철새 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자연스럽게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중

랑천에 대한 시민의식은 예전에 비해 높아졌다. 중랑천의 수질은 과거에 비해 가시

적으로 좋아졌으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한강 수계하천 중 가장 넓고 긴 

37.17km(양주시 산북리 시점, 서울 20.7km) 의 중랑천을 자연으로 돌려주기 위한 

노력은 환경보호 및 시민 생활의 질 향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러나 관련 정책이 집행되면서, 그에 따른 제반 조건들이 함께 충족되지 않으면 반

대급부로 인한 문제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환경규제활동들은 자치단체의 지역적인 특성 또는 

규제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대규모 공단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과 농업지역의 환경규제활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소득수준의 고저, 환경오

염사건의 경험여부 등도 자치단체 간의 규제활동의 차이를 가늠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과 관련,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의 하천 

환경규제활동과 이에 따른 제반문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서울 동북부 지역의 휴

식공간인 중랑천의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를 정착되지 않은 ‘친환경 낚시

문화’로 전제하고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기존 이론에 빗대어 검토한 뒤,

서울시가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구상, 제안할 수 있는 민·관의 역할

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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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 연구의 방법

특정 현안을 둘러싼 특성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정책수립의 필요조건이다. 본론

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환경규제 활동(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실

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1)를 응용하여 중랑천 낚시문화의 경우에 적용시켜 보기로 

한다.2)

<표 1> 이론과 가설

이론과 가설 변     수 예상 결과

환경오염정도론

가설 1. 환경규제의 강도는 환경오염의 정도가 클수록 강하다.
환경오염도 규제강화

보유자원론

가설 2. 재정규모가 클수록 환경규제의 강도가 강하다.
세출규모 규제강화

기업영향론

가설 3. 환경규제의 강도는 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약하다.
공단여부 규제약화

공익집단영향론

가설 4. 환경단체가 존재하는 지역의 환경규제의 강도가 강하다.
환경단체 규제약화

우선 위 이론들과 변수가 중랑천 환경규제에 전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문헌 및 보도자료를 통해 살펴본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관의 제 역할

에 대한 정책구상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하천환경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면서, 보다 마이크로화된 ‘낚시문화’를 

매개체로 활용한다. 나아가 하천 낚시문화와 연계되어 제반문제들을 검토해보고 사

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주체의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용되는 자료의 시기는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이며 범위는 수집된 민·관 

문헌 및 보도자료와 관계자 인터뷰 자료에 한한다. 발단에서 정책구상으로 확장되

는 논의과정에서 ‘환경규제’는 ‘낚시행위 제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활용하고자 한

다.

1) 김재훈, 정준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 결정요인 분석”『한국행정학보』제30권 4호(한국행정
학회, 1997)

2) 선행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만큼, 통계적 방법을 별도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본 작업은 중랑천 낚
시문화와 관련, 환경보건 및 환경관리의 향후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려는 데 목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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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국내외 낚시관리 사례 검토

1. 국내외 낚시관리 현황

먼저 중랑천의 낚시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전에 현재까지 국내 낚시관리에 대하여 

논의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해외의 사례는 어떠한지 살펴보자. 국내와 해

외의 낚시관리 실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낚시면허제의 시행여부로 설명된다. 관련

법령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고 있는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바다와 내

수면에서 낚시면허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은 7개주에서 시행중이다. 뉴질랜드는 

내수면에서만 시행 중이며 일본은 입어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2005

년 해양수산부가 낚시 면허제 검토용역을 수행하였는데 결국 여러 제반문제에 부딪

혀 현재 면허제에 관한 논의보다 관리의 개념에서 제도를 정착시키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3)

<표 2> 중앙정부의 낚시관리 사례

구분 진행사항 비고

환경부
“낚시면허제” 도입 검토('96)

- 수산청과 협의과정에서 무산

해양수산부
“낚시면허제” 도입 표명('01) - 낚시인 등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

“낚시관리제”로 전환 추진('05~‘07) - 추진 중 부처통폐합

해양수산부 
2009년 '낚시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추진4)

- 물고기의 크기와 마릿수를 정한 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등

국회 

농림식품수산

식품위원장

2010년 9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대안)” 제안5)

- 2013년부터 납추6) 전면사용 금지 방침

- 환경친화적인 낚시제품 개발. 보급촉진, 물고기자원과 낚시공원 

등 낚시기반조성을 위한 '낚시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등

일부 

낚시인들 

반발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 공포

2011.3.9. 제정 2012.9.10 시행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대통령령 제24097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2012. 9. 7. 제정 시행 2012. 9. 10.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2014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령 제127호 

3) 당시 낚시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면허제는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신고제에서 낚시관리제 등으로 바
뀌어 당초 면허제의 취지가 크게 약화되었다. 한편 국내 낚시인구는 2005년 573만에서 2013년 705

만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수치에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해양수산부, 정부3.0 소통바다 낚시복
합타운 조성사업(2014. 11. 13).

4) 동 입법안에 대해 지난 2009년 7월경 입법 주체인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및 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사)한국낚시진흥회, (사)한국낚시연합, 대한레저스포츠협의회 등 낚시 
관련업계는 입법목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기타 법률안과의 관계를 정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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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방자치단체의 낚시관리 사례

구분 지정권자 대상구간 규제내용

경기도

경기도지사
경안천․곤지암천․안양천․중랑천의 경기도 

구간
하천법 제46조

수원시장, 파주시장,

고양시장, 성남시장

수원천, 공릉천, 탄천의 

해당 자치단체 구간

내수면어업법 

제18조

인천시 인천광역시장 굴포천의 인천 구간 하천법 제46조

<표 4> 국외 낚시관리 사례

국가명 현  황 주요내용

미국
7개주에서 바다·내수면 

“낚시면허제” 시행

- 낚시기간별로 낚시면허를 구입

- 낚시행위제한 및 벌칙규정

캐나다 바다·내수면 “낚시면허제” 시행
- 낚시기간별 낚시면허 구입, 대상어종별 

티켓 별도 구입, 낚시행위제한 벌칙규정

호주 바다·내수면 “낚시면허제” 시행
- 관공서에서 면허증 판매

- 낚시행위제한 규정(중앙정부법에 규정)

뉴질랜드
내수면에만 “낚시면허제” 시행 - 낚시단체, 가게에서 면허증 구입 

바다낚시는 면허제는 아니나 행위제한

일본 일부 현에서 “유어규칙” 시행 - 입어료 징수, 낚시행위제한 규정

물론 주변국가 중국과 같은 경우 낚시관리 현황 자체가 미흡하나, 국토 면적 대

비 하천이 많고 도심 속 시민주거환경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의 관리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

울러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안」을 감안하여 법률 시행 후 

시 차원의 하천관리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 지를 살펴보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

다. 다음에서 하천을 중심으로 한 우리 시의 낚시관리 현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5) 당시, 농림수산식품부(현 해양수산부)는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던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낚시를 건전한 레저 활동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2010.2.7).

6) 납추란 납으로 된 추로, 낚싯줄에 매달아 찌나 미끼가 일정한 위치에 고정되도록 한다. 그러나 재
질이 납이어서 수질 오염, 수중 생태계 파괴 우려를 낳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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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낚시관리 현황

서울시는 환경오염과 관련, 낚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던 2009년 7월 

한강 및 지천 낚시관리 대책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자료에 의하면 시 자체 낚시인구

는 50만명, 한강본류는 150명/일, 지천은 5명/일(안양천)에서 114명/일(중랑천)까지

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중랑천 낚시인구만 연간 4만 명을 상회한다. 행위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하천 낚시행위로 인한 수질오염 및 만성적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에 

대한 부분이다. 지자체별 관리의 필요성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

극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 되었다.

<표 5> 서울시 낚시금지 및 제한 현황

하천명 지정권자(지정일자) 지정범위 제한내용 근거

한강
서울특별시장

(1995.3.20)

잠실수중보 상류 ~

강동구 강일동 

서울시계

낚시금지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한강
한강사업본부장

(2007.1.18)

잠실대교하류 ~

강서구 개화동 

서울시계의 호안 및 

내수면

- 낚시금지 : 18구역

※ 나머지 : 낚시제한

- 낚시제한 내용

․ 대상 : 은어

․ 어구 : 훌치기 등

내수면어업법 제18조

(유어행위제한)

중랑천
성동구청장

(2005.12.22)

청계천-중랑천 

합수지점~중랑천-한강 

합수지점

(철새보호구역)

지역제한

(2010.12.31까지)

내수면어업법 제18조

(유어행위제한)

탄천
서울특별시장

(2002.4.15)
탄천2교~대곡교 출입제한

자연환경보전법 제26조

(생태경관보전지역)

* 자료 출처: 서울특별시 물관리국

<표-5>를 보면 시는 이미 수도법과 내수면어업법에 근거하여 한강의 상당지역을 

낚시금지 및 낚시제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탄천 역시 자연환경보전

법에 의거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중랑천의 경우 성동구청장이 청계천과 중

랑천 합수지점에서 중랑천과 한강 합수지점까지 철새보호구역에 한해 지역제한을 

하는 것이 전부이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안 수립 이전, 낚시규제와 관련한 여론조사와 전문가 자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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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살펴보면, 2009년 6월 기준 낚시 선호도, 낚시 허용여부, 규제 정도에 대한 시

민 여론조사7)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1%가 전면 금지 또는 일부 규제 등의 규

제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는 통계가 어려운 하천 낚시행위 관련 민원을 갈음하는 

자료가 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일부규제에 대한 방향에는 공감하나 전면금지에 대

한 부분은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정책집행에 있어 단선적 규제보다 

복합적이고 단계적인 규제방안을 요구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표 6> 서울시 낚시관련 여론조사 결과        

1. 규제 여부

계 
규               제

허    용 모    름
계 전면금지 일부 규제

1,000명

(100%)

751명

(75.1%)

372명

(37.2%)

379명

(37.9%)

139명

(13.9%)

110명

(11.0%)

2. 낚시 선호도           

사례수(명)
매우 

좋아한다(%)

어느 정도 

좋아한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1,000 2.3 13.8 39.8 44.1

3. 낚시 허용 여부

사례수 (명)
허용해야 

한다(%)
규제해야 한다(%) 잘 모름(%)

전체 1,000 13.9 75.1 11.0

낚시 

선호도

선호 161 19.3 77.0 3.7

비선호 839 12.9 74.7 12.4

4. 규제 시 정도

낚시 전면 금지 일부 규제

사례수

(명)
예(%)

아니오

(%)

사례수

(명)

금지하되 

일부구간 

허용(%)

허용하되 

미끼금지(%)

낚싯대 

개수제한(%)

낚시기간 및 

시기 제한(%)

751 49.5 50.5 379 96 90 72.3 77.3

* 자료 출처: 서울특별시 물관리국

7) 서울시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전화조사, 기간 2009.6.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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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는 시민들의 낚시선호도에도 비례하는 수치이다. 여론조사 직후 서

울시는 관련 전문가8) 회의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표-7>과 같이 낚시와 수질과의 

관계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수질에 부정적 영향이 예측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 낚시규제의 필요성을 환경오염에 맞추어 한강본류를 제외하고 각 하천의 낚시행

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타진한 바 있다.

<표 7> 낚시관련 전문가 회의 결과

구  분 의            견

낚시가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

- 낚시와 수질과의 상관관계가 보고된 사례는 없으나 미미한 정도이나 

수질에 부정적 영향은 예측되어 관리 필요9)

- 한강 본류에는 어류의 개체수가 충분히 많아 생태계 파괴나 자원고갈

의 문제없음

낚시규제의

필요성

- 지천에 대해 규제 필요

․지천의 물고기는 바이러스 감염 등 건강하지 못하여 물고기 보호 및 

주민안전을 위해 규제 필요함

․지천은 대부분 복원하천으로 생태계 회복 및 수질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쓰레기 투기, 미끼 사용 등으로 오염행위 유발

규제정도 및 

방법
- 지천에 대해 낚시 금지

* 자료 출처: 서울특별시 물관리국

앞서 기술된 시민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 청취한 서울시는 하천에 한해 하천법 

제46조(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를 근거로 떡밥·어분 등의 미끼를 사용하여 낚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대내적 안을 마련했다. 한시적 전면 금지의 사유는 하천수질

오염 방지 및 생태계 회복이다. 방법상으로는 관내 지천 전 구간에 대해 지정권자

인 자치구청장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는 것을 제시하였으나, 자치구청장

과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협의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8) 서울시 물관리국 주최 전문가 회의, 환경·어류생태·낚시·시민단체·관련공무원 등 13명 의견종합
(2009.7.8).

9) 중랑천의 경우 주된 오염물질 부하량은 생활계가 98%, 산업계 0.4%, 토지계가 0.8%를 차지한다.

또한 수질오염원도 토사유입, 하수유입, 장마철 쓰레기 유입 등이 주요인임을 밝혀둔다. 그러나 이 
같은 요인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부분으로 낚시관련 사항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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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중랑천 낚시문화 실태 및 문제점

1. 중랑천 낚시문화 실태

서울시는 낚시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추진되던 즈음인, 2009년 8월, 중랑천

에는 희귀어종인 버들치, 밀어, 살치 등 14종의 어류와 호랑나비, 왕잠자리 등 곤충

류까지 총 234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고 발표했다.10) 이제 해마다 되풀이되던 물고

기 집단폐사도 보기 드문 현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2000대 이후 중랑천의 수질은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그림 1> 중랑천 연도별 수질변화 추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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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은 중랑천 측정 지역중 노원구 상계동 구간만을 살펴본 수치이다. 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하수 고도처리 및 생태하천 복원으로 중랑천 수질이 다소 개선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눈여겨볼 것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추진되고 시행령이 

공포되는 2015년까지 꾸준이 BOD 수치가 낮아졌다는 사실이다. 현재 BOD(mg/L)

는 3 이하인 '약간좋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0) 권기욱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장(서울신문 2009.8.5 보도).

11)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연도별 데이터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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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5년 한강․지천 수질(BOD) 현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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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를 보면 한강지류 4대 천 중에서도 중랑천은 수질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에 속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집중적으로 낚시행위가 이뤄지는 구역은 아님에도 

중랑천 4 측정소(성수1동) 는 나쁨인 8.5를 기록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요망된

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중랑천의 수질이 개선됨으로 인해 반대급부 현상이 진행 중에 

있다. 어류의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몇 년 전부터 곳곳에서 낚시꾼들과 행락객들이 

몰리게 된 것이다. 한강의 상당부분13)이 지난 1995년부터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으

로 지정되었고 중랑천 중 의정부지역이 2008년 9월부터 낚시를 금지하여 이러한 집

중현상은 더욱 가중되었다. 중랑천의 수질은 꾸준히 개선되는 반면, 특정어류 개체 

수 감소와 같은 생태계 불균형 현상과 쓰레기 투척,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

리가 적지 않다.14)

주된 요인은 낚시꾼들이 붕어나 잉어를 잡아 올리기 위해 무심코 쓰고 있는 납

추15)와 떡밥이다.16) 현재 낚시업체 대부분은 납추를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납은 

12) 2015년 3월 물정책관리과-8263 2015년 3월 한강 지천 수질현황 데이터를 참조하여 작성, 중랑천
은 좌측에서 6~9번째 데이터로 4개 측정소 중 성수1동 측정소를 제외하면 양호한 상황이다.

13) 1995년 3월 20일, 잠실수중보 상류에서 강동구 강일동 서울시계까지 낚시금지 조치, 2007.1.18 잠
실대교하류~강서구 개화동 서울시계의 호안 및 내수면 18구역 낚시금지, 그 외 낚시제한 조치.

14) 노원구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되는 민원보다 유선상으로 들어오는 중랑천 관련 민원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민원량을 통계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2018.11 노원구 하천관리 담당
자 인터뷰)

15) 납추란 납으로 된 추로, 낚싯줄에 매달아 찌나 미끼가 일정한 위치에 고정되도록 한다. 그러나 
재질이 납이어서 수질 오염, 수중 생태계 파괴 우려를 낳아왔다.

16) 떡밥은 부영양화를 일으켜 적조현상을 발생시키고 물고기를 살 수 없게 만든다. 실제 2007년 5월 
중랑천에서는 하처 바닥의 오염물질들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산소를 차단해 잉어떼가 집단폐사 직
전까지 가기도 했다(YTN 2007.6.13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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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성 독극물인데 묶음추로 되어있는 경우 수면아래에서 걸리면 쉽게 끊어버려 유

실된다. 그러나 세라믹 추는 납추만큼 제작하기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하기 용

이한 실정이 못된다. 이에 따라 친환경 낚시조구업체는 사실상 많지 않다. 탄천․중

랑천 지역 낚시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는 중금속인 납

추를 사용한다고 답했고, 1.7%(5명)만이 세라믹 추를 사용한다는 결과는 이 같은 환

경에 대한 인식부재와 함께 관례화된 산업구조를 방증한다.17) 한편 식물(곡물)류 떡

밥은 질소ㆍ인의 장기간 배출로 여름철 부영양화의 원인이 된다. 여기에 낚시인들

은 쉽게 상해버리는 지렁이 미끼 대용으로 떡밥을 선호하고 있다.

<표 8> 낚시규제 관련 법 조항

하천법 제46조 [법률 제15624호, 2018.6.8., 타법개정]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

는 경우를 제외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

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행위

내수면 어업법 제18조 [법률 제14727호, 2017.3.21., 일부개정]

제18조(유어질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

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

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낚시행위에 대한 시와 

17) 이뿐 아니라 낚시를 할 때마다 추를 잃는 개수를 보면 1개가 20.7%(62명)로 가장 많았고, 2개 
8.6%(26명), 3개 1.7%(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용하는 떡밥 재질도 `식물류'가 47.7%(143명)에 달
했고, `지렁이 등 동물류'는 17.3%(52명), `닭 사료' 8.7%(26명), `식물류와 지렁이 등 동물류'가 
15.3%(46명) 등으로 나타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2005

년6월 설문조사(연합뉴스 2005.7.1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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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치구의 대응은 불분명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표-8>와 같이 기초단체장이 

낚시 관련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령이 상존함에도 한강 본류와 달리 지천에 대

한 특별한 규제는 없으며,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던가 하는 행위는 미온적인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18)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주요하천과 소규모 하천은 이와 같은 문제에 따라 낚시금

지구역으로 지정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중랑천의 경우 관할 7개 구청 중 성동구만 

올해까지 낚시 지역을 제한하고 있을 뿐 다른 6개(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

구, 중랑구, 광진구) 자치구는 지금껏 가시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

이다. 이것은 같은 중랑천 지역을 관리하는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정책추진과정과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다만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가 구성되어 서울시와 의정부시가 

중랑천 생태하천 복원종합계획 수립, 하천관리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 수질오염원 

관리에 대한 공동대응방안, 낚시행위제한 등 공동감시활동에 나서고 있는 점은 고

무적인 일이다. 이 같은 취지에서 중랑천에 대한 행위 제한은 상위법인 「낚시관리 

및 육성법」 (법률 제15008호, 2017. 10. 31. 타법개정)을 근거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에 따른 규제에 따른 제반 문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입법추진 중인 

관련법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로 한다.

2. 행위 제한에 따른 제반문제: 관련 법 조항 검토

중랑천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무분별한 낚시 행위와 그에 따른 제한방안을 검토하

기 위해 서울시 및 자치구 차원의 문제 접근인식을 짚어보자. 현재 중앙정부 해양수

산부 차원에서 공포된 법률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및 시행령19)이다. 앞서 말한 낚시

와 관련된 환경오염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구체적인 시행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 역시 규제와 관련, 정책 집행에는 소극적이나, 하천법 제46조

를 근거로 지천 전 구간에 대해 낚시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한다.

기초자치단체 별 협의체에서도 법안 제정 이전부터 중랑천 변 낚시 금지 전면화를 

해당 과제로 설정한 것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20) 그러나 공공기관이 근본적으로 

시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데에는 종합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중요하다.

18) 2010년 10월 노원구 하천관리담당자는 ‘하천법’을 근거로 현재 낚시행위 자체를 단속하거나 금지
할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인식의 문제로 판단된다. 현재 야영․취사․낚시금지구역 지
정․하천 점용허가․하천수사용관리․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등의 종합적인 권한이 자치구에 위임
되어 있다.

19)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대안)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2010.9.8.) 후 2011년 3월 9일 제
정되었다. 중랑천 낚시제한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규제하기 위한 상위법령의 존재는 상당한 의미
를 지닌다.

20)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구성을 위한 자치단체장 조찬모임 발표자료(2010.10.28.) 노원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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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낚시 관리 및 육성법(법률 제15008호, 2017.10.31.) 중 낚시제한 및 통제권한 조항

제2장 낚시의 관리

제5조 낚시제한기준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ㆍ마릿수ㆍ체장(體長)ㆍ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ㆍ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이하 "낚시제한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

라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낚시통제구역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

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

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

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집행의 기준이 되는 상위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살펴보면 사실상 낚시육성보다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에 많

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리고 <표-9>에 명시된 조항과 같이 낚시제한기준은 필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별도 조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고 협의

과정에서 충돌이 잦았던 통제구역 설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까지 내림에 따

라 낚시규제 범위는 한층 확대되었다.

한편, <표-10>을 보면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것 뿐 아니라, 제8조와 50조에서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단 낚시

행위를 하는 사람들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낚시도구를 생산하는 

조구업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파급효과는 낚시어구 대리점을 포함한 낚시제조

업체라는 내수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다. 나. 3)처럼 조구업체들 

스스로가 친환경조구 개발을 장려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물론 안의 45조는 “건

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환경 친화적인 낚시제품의 개발, 보급 등을 촉진하기 위

하여 낚시 및 관련 산업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고 육성책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나아가, 가령 납추사용 뿐 아니라 해당 제품의 생산자체가 금지되었을 때에 조구업

체 및 낚시업계가 받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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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주요 쟁점사항

가. 낚시제한기준의 설정(제5조)

1) 낚시인구가 늘어나고 낚시도구와 방법이 발전하여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토종어류의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

류, 마릿수나 크기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ㆍ마릿수ㆍ체장ㆍ체중 등과 수산

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의 도구ㆍ방법ㆍ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

ㆍ도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낚시제한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함.

3) 낚시제한기준을 설정하게 됨에 따라 무분별한 수산자원의 포획과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어업인과 낚시인과의 갈등이 해소되고 건전한 낚시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제8조 및 제50조)

1) 납추 등 유해한 낚시도구는 수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체의 건강에도 위험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에 유해 낚시도구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는 등 유해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

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

를 단속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 장소의 낚시도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

도록 함.

3) 유해한 낚시도구의 제조 등을 차단하게 됨에 따라 생태계 파괴 등을 방지할 수 있고, 친환

경 낚시도구의 개발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미끼기준의 설정 및 검사 제도의 도입(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1)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과다하게 함유된 미끼는 환경오염이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끼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검사할 필요가 있음.

2)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을 

설정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 중에 있는 미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미끼는 회수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미끼기준을 설정하고, 유통단속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미끼의 수입과 제조를 차단하게 됨

에 따라, 부적합한 미끼로 인한 환경ㆍ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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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관련 제기되었던 낚시관련 업계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2014년 발표한 낚시금지구역은 180개소이며, 전국의 낚시금지구

역 중 절반이 넘는 101개가 수변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2000년대 이후 수변공원 

건설과 맞물려 낚시금지구역 설정 증대로 낚시인구의 불만을 커지고 있으며, 떡밥

규제와 관련하여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수질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지자체는 낚시쓰레기와 이용객의 안전문제를 이유로 드나 낚

시인들은 낚시금지구역 설정이나 떡밥규제 등의 과정에서 배려받아야 함을 주장하

는 형편이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인들의 민원을 종합하여 지자체와 논의하겠다는 입

장을 밝힌 바 있다.21) <표-11>을 보면 특히 떡밥규제에서 일본산 글루텐 계열 떡밥 

규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과 대체물질(친환경) 개발을 전제로 미끼관리를 추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간과된다면 이 대안이 효

력을 발휘하는 과정 내내 낚시업계 관계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법령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정책집행이 가능한 지방·기초자치단체장

은 마찰의 절충안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11> 낚시관련업계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반응22)

구분 내                용

입법목적
- 낚시인의 권익 보호 조항 부재에 대해 비판

- 어촌 발전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한 비판

기타법률과의 관계
- 낚시행위 제한과 관련해 동 법에 다른 법률에 우선함을 명시하도록 

요구

낚시제한기준 설정 

미끼관리기준

- 수산자원 고갈의 책임을 낚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

- 대체물질 개발을 전제로 미끼관리 추진 요구

- 일본산 글루텐 계열 떡밥23) 규제부터 시행 요구

낚시통제지역
- 지자체장의 낚시통제지역 설정 남발로 낚시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

음을 역설

낚시터업 허가

- 모든 낚시터업의 제도권 내 관리에 대한 반발

- 어촌계 및 수협의 바다낚시터 허용으로 현행 무료 낚시터의 경우 

유료 전환 급증 가능성 제기

법안과 관련된 중앙정부차원의 논의는 후속 정책수립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언급

하기로 하자. 다음 장에서는 지자체가 갖고 있는 낚시관리와 같은 환경규제의 어려

21) 다락원 홈페이지 뉴스&피플 2015년 7월호 이슈 - 수변공원 낚시금지 확산 1. 실태와 문제점 2.

해양수산부 입장 참조

22)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육성법안(대안)과 내용상 차이가 없어 당시 대안에 관한 낚시 관련업계의 
반응으로 갈음한다. 김수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입법추진동향과 시사점”, 『수산정책연구본부 
2010년 3월 동향』, 71쪽 참조.

23) 글루텐 계열의 떡밥은 일본에서조차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고가로 판
매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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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의 원인을 예산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민선자치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자체장의 행정에 큰 부담은 아니었다.

그러나 민선자치제 시행 이후 자치단체장들에게 주민들의 민원과 평가는 중대 이슈

이다. 환경규제의 소홀 문제는 집행부의 의지의 문제도 있으나, 기초단체정책집행 

과정의 근저에 종종 예산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중랑천 

관련 자치구별 예산 현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시 차원의 자치구별 정책수

립 및 예산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3. 중랑천 관할 자치구 별 예산 검토

서울시의 경우 시 본청과 지자체간의 예산중복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

중이 커서 자치구의 서울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24) 2011년 낚시 관리 및 육

성법 제정 당시 예산 현황을 보면 서울시 본청의 순계 예산 19조원에서 교육 및 자

치구에 5조 2,909억원이 지원된다.25) 교육청 법정 전출금이 2조 3859억원이고 자치

구 지원은 보조금을 제외하고 2011년도에 2조 9050억원이 지원된다.

각 자치구가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는 대목이다. 같은 배경에서 <표-12>

2011~2016년까지의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보면 전제적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악화되는 추세 하에서, 강남·강북 자치단체 간의 예산

의 불균형의 고착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저

해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각 구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에서는 2016년 현재 중구가 65% 로 가장 높으며,

20%대인 노원구를 3배 이상 웃돈다. 대부분의 자치구는 50%를 밑돌고 있다. 강북지

역의 중랑천 관할 구 7개 중 낚시구역 제한 등 하천환경 규제를 시행중인 성동구를 

제외하면 6개 관할 구 모두 최근 2년간 재정자립도가 구 전체 평균인 40%선 미만

이다. 이 중에서도 중랑천 서울수계의 핵심지역인 도봉·중랑·노원은 25% 이하로 눈

에 띄게 낮다.26)

24)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중복은 행정안전부에서 추계하고 있다.

25) 서울시 2011 예산(안) 서울 시민단체 초청 브리핑 발표자료(2010.11.16).

26)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 제정 당시 2011년도 보통교부금 결정내역은 각 20위, 22위, 25위이다. 평
균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69%보다 15%이상 낮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 결정 요인과 합리적 규제 방안 연구

65

<표 12> 서울시 본청 및 25개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현황(2011-2016)      (단위: %)  

* 수치비교의 일관성을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도 세입과목

개편전 기준으로 산정, 본예산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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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 자립도(년, %)

<자료: 서울시 예산개요>에서 데이터 추출

<표 13> 2015년 서울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단위: 백만 원,%)

자치단체 자체수입(A)
자치단체 

예산규모(B)

재정자립도

(A/B×100)

서울 종로구 138,283 276,783 49.96%

서울 중구 168,914 288,093 58.63%

서울 용산구 112,976 282,055 40.05%

서울 성동구 118,217 342,276 34.54%

서울 광진구 94,042 342,671 27.44%

서울 동대문구 104,472 387,500 26.96%

서울 중랑구 98,679 425,501 23.19%

서울 성북구 102,847 459,584 22.38%

서울 강북구 74,190 399,708 18.56%

서울 도봉구 71,209 365,918 19.46%

서울 노원구 94,611 596,158 15.87%

서울 은평구 95,108 480,000 19.81%

서울 서대문구 88,727 344,850 25.73%

서울 마포구 131,147 393,930 33.29%

서울 양천구 118,418 433,620 27.31%

서울 강서구 127,863 570,150 22.43%

서울 구로구 105,365 420,380 25.06%

서울 금천구 83,293 304,062 27.39%

서울 영등포구 177,060 400,300 44.23%

서울 동작구 100,268 348,842 28.74%

서울 관악구 93,516 433,887 21.55%

서울 서초구 218,976 381,314 57.43%

서울 강남구 354,099 590,594 59.96%

서울 송파구 218,634 519,510 42.08%

서울 강동구 121,341 415,541 29.20%

<자료:서울시 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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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현재 재정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그림 3>에서 보듯 서울시 자치구 평

균 재정 자립도는 보다 낮아져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있으며, 25개구 자치구 중 

중랑천 관할 지역구인 노원 도봉구는 10%까지 내려와 재정자립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예산에 관한 정보가 관할 구의 재원배분에 따라 환경규제와 같은 특

정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선적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어도 지방자치 단체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없다면 기

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예산수준에서 집행 가능한 정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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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이론 적용 결과

본 연구는 앞서 추측 가능한 네 가지 가설과 변수를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제한

적이나마 앞에서 기술한 중랑천 환경오염정도, 구별 예산정도와 실제 중랑천 인근 

공장 입주 현황, 시민단체 영향력 등으로 그 결과를 유추해본 뒤 도입방안을 구상

해보고자 한다.

1. 환경오염 정도론

중랑천의 환경오염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한강 인근 지천 BOD 현황에 비추

어 볼 때, 잠실, 양재, 노량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에 비해 규제는 소극

적인 상황에서 오염도가 규제활동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환경오염이 강력한 환경규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해결을 요구하는 세력이 있어

야 하고 이에 따른 자치단체의 대응이 높아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

고 있다. 그런데 민선단체장은 민선자치제 도입이전과 달리 주민들의 요구에 민감

하게 반응해야 하는 정치제도적 틀 안에 높여있다. 따라서 점차 개선되고 있는 중

랑천의 수질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정도가 총체적으로 강력한 환경규제를 요구

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잠정적 결론이 가능하다. 여기에 낚시의 경우 직접적인 

오염원이 아니라는 인식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보다 중랑천에 대한 관리방식의 차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곧 자치구 연합방식의 관리의 필요성과 제반사항에 대

한 협의지연, 상위법 추진 추이에 따른 피동성 등이 복합적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

성이 크다.

2. 보유 자원론

자치단체가 환경규제에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는 예산규모라는 변수

를 가진다. 우선 예산규모가 큰 자치구일수록 상대적으로 환경규제에 적극적이라는 

가설은 일정 부분 사실로 판단된다.27) 예산현황을 검토했을 때 25개 자치구 중 중

랑천 관할 자치구는 대부분 평균 자립도를 밑돌았고 노원, 도봉, 중랑구는 보통교부

금 결정내역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했다. 물론 예산규모가 큰 자치구의 환경규제 건

수가 많음이 질적으로 강한 행정처분에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보유자원론

이 일부 타당성만 갖고 있음을 의미하며 서울시와 같이 예산배정에 자치구의 의존

도가 높은 경우에는 보다 더 유의미할 것으로 사료된다.

27) 김재훈, 정준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 결정요인 분석”『한국행정학보』제30권 4호(1997, 한
국행정학회),40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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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영향론

기업영향론은 환경규제에 지역의 공단의 존재여부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중

랑천 지역의 경우를 보자. 자치구 내에서 공단 비중이 높을 경우, 해당 하천 환경규

제가 부분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지역경제와 자치구의 환경규제 정도에 

영향을 끼칠만한 공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8) 개별 기업 또는 공장이 산재해 

있으나 이들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여 전체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준은 아니다. 아

울러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중랑천 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행

정조치 현황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중랑천과 

같은 하천이 아닌 공공하수관을 통해 중랑물재생센터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랑천 환경규제의 기업영향론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로 상정된다. 낚시 

조구업체 또는 대리점의 친환경용품 제작 및 취급을 계도하는 지역상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해당업체들의 영향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4. 공익집단 영향론

환경단체가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그것은 환경단체가 가

지는 열악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연구를 시작하며 환경단체의 자료협조를 얻

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최근 모니터링 자료를 입수하기가 어려웠다. 최근의 지엽

적 언론보도나 해당 자치단체의 자료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다.29) 서울시에 인접

한 환경단체의 경우 자치구 간 연맹형식이나 시의 주요구역 위주에 편중되는 특성

을 나타내 어느 일부 구간을 정기적으로 감시하는 활동은 사실상 녹록치 않다. 또

한 예산과 관련전문가 등의 인력확충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시민의 입장을 온전

히 대변할 수 있느냐의 논란도 있다. 최근의 자치단체와 공익집단 간의 대립구조는 

관청의 미흡한 부분을 공익집단이 보조하는 성격의 협동구조로 비춰지기도 한다.30)

전체적으로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지역차원에서 활동하는 환경단체가 자치단체의 

환경규제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조직화, 제도화되어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28) 노원구 하천담당자는 중랑천 변은 공단을 끼고 있지 않고, 앞서 지적한 대로 사실상 오염원의 대
부분이 생활하수(98%)라고 밝혔다(2018.11 인터뷰).

29) 실제 서울환경연합이 중랑천 관련 중금속 오염실태 자료를 조사한 바가 있어 관련자료를 요청하
였으나 2003년 당시 채취한 시료자료로 나온 결과만 입수할 수 있어 최근의 실태와 비교 활용하
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30) 2010년 10월 8일 광진구와 푸른광진21 실천단, 환경통신원회 광진지회, 21녹색환경네트워크 광진
지회 등이 함께 중랑천변 환경 정화활동을 벌인 바 있다(아시아경제, 2010.10.28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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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정책도입 : 집행가능한 친환경 낚시문화 정착계획 수립 (안 )

지금까지 중랑천의 실태와 제반문제를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점검하

였다. 이제는 전술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중랑천의 친환경 낚시문화 정착을 유도하

는 합리적 규제정책을 고찰하고자 한다. 실질적으로 정책도입 방안에 대해 살펴보

고 정책집행 시 파급효과를 예상해 볼 것이다.

1.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재검토

2011년 제정된 낚시 및 육성법은 어업인과 낚시인을 포함한 낚시행위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중랑천에서 낚시행위를 하는 것은 취미활동으로서의 목

적이 크다. 동일법안 적용 시 취미활동으로서의 낚시와 생계수단으로서의 어업 간

에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발생 가능한 

갈등 구조를 파악하고, 그 접점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실제로 낚시인과 어업인에 대

한 관리제도의 형평성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이는 어업인이 면허·허가제로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규제가 따르고 있는 반면, 일반 낚시인에 대

해서는 실질적인 관리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첫째, 어업인 권익 보호 못지않게 낚시를 건전한 레저 활동으로 활성화시키기 위

한 정책적 지원과 아울러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 이용 대상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활용 대상자가 어업인 뿐만 아니라 

낚시인까지 포괄하는 것임을 확실히 하고, 정책적 균형을 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낚시 관련 법의 소관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할 필요가 있다는 낚시인의 주

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낚시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하위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이가 어려울 경우 

법안 통과 후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육

성해야 한다는 조항은 빈익빈·부익부 자치구간 환경규제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육성법의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31)

31)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전 농림수산식품부의 자원환경과) 담당자에 따르면 기본취지는 낚시 관리 
및 육성지원법이나 사실상 낚시제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육성지원의 측면에서도 예산의 범위라
는 문구로 인해 그 지원정도에 적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2018.11,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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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 및 육성법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낚시인”이란 낚시를 하거나 낚시

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

② “낚시인”이란 수산자원의 활용 대상자

로서 어업인 뿐만 아니라 낚시인까지 총칭함을 

말한다.

제45조(낚시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

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과 낚시

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과 홍보 등의 사업

을 추진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낚시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➃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낚시제품의 개

발·보급과 관련하여 년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요청하는 각 자치단체장에게 검토 후 필요한 예

산을 편성, 지급하여야 한다. 예산편성을 요청한 

자치단체장은 추진상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농림수산부식품장은 이를 근거

로 다음 예산의 재편성을 고려할 수 있다.

<표 14> 낚시관리 및 육성법 일부 개정(안)

2. 민·관 계도방안 구축

낚시규제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지방․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은 명확하다.

그러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지방․기초자치단체는 한층 더 강한 규제권한을 지

니고 있다.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충돌과 관련, 민관이 수용할 수 있는 기준마련이 

필요한 이유이다.

1) 단위별 협의 틀 구축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꾸준히 개정 요구가 있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및 시

행규칙에 관한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지속적인 계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

다. 설명회에는 지자체 별 하천관리 책임자와 공익집단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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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피 행위제한자인 낚시인 또는 관련 업계를 대표하는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지자체 간 결성된 바 있는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와 여기에 전문가집단을 

포함, 추후 중랑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효율적 모니터링 방안 : 낚시인 참여와 서울시 조례안 검토

중랑천 수질오염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지방·기초자치단체의 주된 의무이다. 낚시

행위의 한시적 전면금지 조치의 전후로 시민단체와 관계기관 뿐 아니라 낚시인들을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랑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풍부한 것은 가장 하천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이들이라는 점에 착안해 모집활동을 통해 낚시관리활동을 측면 

지원할 수 있다. 이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47조(명예감시원) 2항에게 장관이 낚시 

관련인들을 위촉하여 감시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시민단체에게는 과학적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어류의 중금속의 정기 측정 

시 필요한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 경우 서울시는 「서울

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16조에 따라 자연환경조사

원증을 발급하여 임명된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여 제7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에 하천에서의 금지행위를 추가

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검토해 봄 직하다. 조례의 「자연환경보전법」「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이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낚시기준제한을 추가하여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천과 관련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

에 따라 별도 하천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구체적인 계도방안

이 수립된다면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인 자치구별 예산지원이 가능해지며 그 효과는 

증대될 것이다.

3) 홍보 및 교육 방안

하천 주변 뿐 아니라 시와 자치구별 홈페이지를 통한 낚시관련 법안과 환경보호 

캠페인을 묶어 홍보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고 관계 인력을 충원하여 미온적 계도정

책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관리주체인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교육프로그램 활성

화를 지원하는 방안이 병행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관련 법률

에 따른 하천관리 정책을 기초자치 구에 명확히 전달하여 자치구 간 정책에 따른 

예산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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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 낚시산업 지원 방안

1) 법률의 실효성 문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낚시도구 제조

업체들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법안 중 ‘유해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및 미끼규제’

와 관련이 있다. 동 법은 유해 미끼의 제조와 유통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낚시인들은 유해성 미끼에 대한 규제의 불

가피성에 동조하면서도 법적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사용을 금지한 

납 봉돌의 경우, 낚시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로서 이를 대체할 만한 

제품이 없는 상황에서 이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

을 지를 반문한다. 사실 납 봉돌을 대체하기 위해 세라믹 봉돌 등이 개발되었지만,

무게 조절이 불가능하고 사용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해양수산

부는 낚시업계와 협의 및 용역 수행과정을 통해 근본적 대안마련을 강구해야 한다.

2) 지원기금 조성 노력

환경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친환경낚시대회32)에서는 기존 

납추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친환경 제품인 '흑단'을, 집어제(일명 밑밥)는 '품'이나 '

검'자 마크를 획득한 제품을 사용토록 한 바 있다. 이러한 시도가 일상 속에서 구현

되려면 우선적으로 낚시조구업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낚시관련 업계에

서도 나름의 자구책으로 신소재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으로 

기존 추와의 이질감, 물살의 세기, 추의 무게와 유실률의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넌센스이다.

중국산 저가 낚시도구 공세로 침체에 빠진 낚시산업 부흥을 위해 친환경 미끼 및 

낚시도구를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취지가 제 몫을 하려면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라면,

시와 자치구 차원에서 친환경 낚시도구 제조와 판매망 구축 지원정책에 대한 관련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이는 예산배정을 감안한 조치이므로 중앙정부와의 지원주체

에 대한 협의가 요망된다.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요 지원사업으로 시행

중인 개발기술사업화자금과 같은 제도를 시차원에서 관련기업에 알선해주는 역할도 

가능하다. 지원과 관련 낚시조구업체 선정기준이 정해진다면 상향식 협조요청을 통

32) 2010년 10월 24일, 남해군 미조면에서는 친환경 전국 바다낚시대회가 열렸다(연합뉴스 2010.10.22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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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 그리고 자치구

와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산업경제기획관) 간 협의방안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3) 예산 검토

친환경 낚시문화가 중랑천에 정착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와 홍보비 모

니터링 비 등 진행사항에 따라 조절될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하다. 낚시조구업체의 

지원 정도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조구업체들이 친환경낚시

도구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정도와 신규 조구업체의 등장, 그리고 취급업체의 

수요가 관건이다. 때문에 예산을 측정하기는 녹록치 않다. 법안이 시행되는 전후의 

사정을 감안하여 3년간 예산을 추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4> 낚시규제에 관한 중랑천 관할 자치구 추정 예산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에 따른 향후 3년간 중랑천 자치구 통합 소요예산 추정

 * 홍보비 : 한시적 낚시규제에 필요한 계도과정 (2억×7개구×3년) = 42억 
 * 인건비 : 하천 모니터링 및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진행 (5억×7개구×3년) 105억 
 * 지원․육성비 : 친환경 낚시도구 개발 (10억×7개구×3년) 210억

 ▶ 총 357억 소요(사실상 매칭펀드) : 
         방식은 구비 각 10억(총 70억), 시비 100억, 국비 187억

4) 파급 효과

상기와 같이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가 민․관 계도방안을 구축하고 친환경 낚시문

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은 낚시관리 뿐 

아니라 낚시를 건전한 레저활동을 정착시키려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안」의 목적

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는 여타 지방자치단체들의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을 뿐 아

니라 낚시업계 종사자들에게도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단기적으로 낚시인의 관

례적 행복추구권과 낚시업계의 상권에 피해가 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친

환경 낚시문화 정착으로 인한 환경보호와 육성과 관련한 이해당사자 전체가 수혜자

가 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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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합리적 규제방안 수립요건

법령 시행 초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예상결과를 미리 진단하고 정책

을 강구하는 것은 단순히 예산을 절약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가능 범위에서 

충분한 계도과정으로 행위제안의 당사자인 시민들에게 집행기관의 정책 간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정책의 

수립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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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 결론

도심지에서의 낚시행위는 우리 생활 속에서 레저의 일환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러나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어업인과 같이 별도의 관리체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낚시행위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

라 해양수산부는 전신인 농림수산식품부 시절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낚시관련 

제도를 체계화하여 궁극적으로는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지원ㆍ육성하려

는데 목적으로 법안을 마련하였고 2018년 현재까지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시행

규칙, 시행령이 순차적으로 개정 중에 있다.

앞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여 제한적이나마 중

랑천의 상황에 대입시켜 보았다. 공익집단의 영향력이나 환경오염도, 자치구 예산의 

측면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자치단

체에 대한 대규모 공단의 영향력이 낮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었다. 이러한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진행된 본 연구의 핵심은 장기적으로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합리

적 규제방안 구축에 있었다. 이는 향후 중랑천에 친환경 낚시문화가 자리잡는 정책

적 근간이 됨을 전제로 한다.

<그림-5> 정책도입에 따른 이해당사자 별 예상 모형

우선적으로 법안을 공포한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친환경낚시도구 개발기금 조성 등

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의 법제도 간 중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기타 법률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고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

기적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간에 상치되는 사항이나 중복되는 법률관계를 우선

적으로 정리해나가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중장기적으로도 기타 부처 소관 법률

과의 관계도 재정립해 나감으로써 동 법률안이 명실상부한 낚시 종합법안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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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최근 중랑천 하천관련 정보입수의 어려움과 기존법령과 추진

법안 간 혼선으로 인해 그 취지와 진행방향을 두고 난항을 겪었다. 낚시관리 및 육

성법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적으로 준비하는 자치단체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고, 도입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서울시와 중랑

천생태하천협의회를 위시로 한 7개 중랑천 관할 자치구는 본 연구 결과에 따라 예

상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 연계하여 하천 낚시문화 실태를 전반

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조례제정 및 사전예산 검토 등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낚시관리·육성법」의 기본 취지가 주민과 낚시인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포괄적 수혜’ 차원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78

<참고문헌>

1. 논문

김수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입법추진동향과 시사점”, 『동향』2010년 3월(수산정책

연구본부, 2010)

김재훈, 정준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 결정요인 분석”『한국행정학보』제30권 4호

(한국행정학회, 1997)

서울특별시 물관리국, “한강 및 지천 낚시행위 관리대책” 정책보고서(서울특별시, 2009)

서울특별시의회, “2011 예산(안) 서울시민단체 초청 브리핑(2010.11.16)” 발표자료(서울

시의회, 2010)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구성을 위한 자치단체장 조찬모임”

발표자료(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2010)

2.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국회 참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법률 제11862호(공포일 2013.06.04 시행일 2015.01.01 타법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07호(공포일 2015.02.16 시행일 2015.02.16

일부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27호(공포일 2014.12.31 시행일 

2014.12.31 타법개정)

낚시관리 및 육성법안(대안) · 하천법 · 내수면어업법, 서울특별시 및 의정부시 조례 외

농림수산식품부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환경부 물환경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의회 · 중랑천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울시 2015년 3월 물정책관리과-8263 2015년 3월 한강 지천 수질현황 데이터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 결정 요인과 합리적 규제 방안 연구

79

3. 언론보도 및 인터뷰

서울환경연합, 서울 도심하천 어류 중금속 축적 발표 기자회견 자료 2003년 12월 16일자

연합뉴스 2005년 7월 1일자, 2010년 10월 22일자 

YTN 2007년 6월 13일자

서울신문 2009년 8월 5일자

헤럴드생생 2010년 9월 7일자

아시아경제 2010년 10월 28일자

연합뉴스 2015년 5월 12일자.

다락원 2015년 뉴스&피플 7월호

농림수산식품부 자원관리과 법제 담당자

서울특별시 물관리국 하천관리 담당자

노원구 외 자치단체 별 중랑천 관리 담당자

서울환경연합 하천조사 담당자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80

[Abstract]

The realities of fishing culture in Han River tributary

Jung-nang cheon and smart regulations
- Focusing on fishing management and Promotion Act -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s the Unification Studies cooperation process the

doctor´s course

HAN KI HO

February 16, 2015, Management and Act on the Support of fishing was announced. It

took 6 years since the act about management and support of fishing push in 2009. The

claims of the two sides are in direct opposition to each other between people who enjoy

fishing as a leisure and local government worried safety of resident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In term of environmental regulation, act about management and support on the

fishing can be real solution? Above al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way for

improvement of the river environment The target area of ​​study is Jungnangcheon. which is

one of a branch of the Han River. Many rivers including the Jungnangcheon has

transformed into a waterfront park and fishing culture has perceived the target to manage

and regulate. Application of the law shall be construed to be sensitive to expected

continued conflict between the actors. This study will find what the act about management

and support on th fishing is ahead for eco-friendly fishing culture to take root eco-friendly

fishing culture.

keyword : Fishing management and Promotion Act, Jungnangcheon, fishing culture,

Fishing regulations(BOD), Environmental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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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우리나라 수

입구조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였다.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자료에서 KC 인증 

의무가 적용되는 품목과 적용되지 않는 품목을 구분하고 수입액, 수입량, 수입단가

의 변화를 전안법 시행・개정 전후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전안법 공포 시기인 

2016년 대비 2017년 시행 이후 KC 인증 대상 품목의 수입액이 유의하게 감소했으

며, 2016년 대비 2018년 전부개정 이후에는 동 품목의 수입단가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법안의 완화로 인해 해외 직접구매

나 병행수입 등 단가가 작은 수입활동의 비중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처

럼 두 차례에 걸친 전안법 개정에 따른 수입구조의 변화는 안전인증규제의 실효성

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Ⅰ . 서론

본 연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제정 및 개정이 

국내 수입구조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

지 관찰된 품목별 수입금액, 수입량, 수입단가의 자료를 이용하여 전안법 시행이 국

내 수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 시행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을 적용하였다. 전안법 개정 이후 수입규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품목을 처치군(treatment group)으로 설정하고, 개정 전후 수입규제에 변화가 없는 

품목을 통제군(control group)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2016년과 2017년의 비교를 

통해 전안법 시행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수입액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

였고, 2016년과 2018년의 비교를 통해 2차 개정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수입 단가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안법 시행 초기에는 인증대상 

품목의 수입액 자체가 감소했으나 재개정 이후에는 단가가 낮은 품목의 거래량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즉, 2차 개정이 영세 수입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

써 규제를 피해 단가가 낮은 품목으로의 대체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지금까지 전안법의 효과에 대한 기존연구는 그 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대부분 규

* 제1저자,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석사과정, eunjunehyung@gmail.com

** 제2저자,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석사과정, youngsaeng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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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용한 연구들이다. 본 연구는 실제 관측데이터

(observational data)를 이용한 실증결과를 제시했다는 점과, 2017년과 2018년 두 차

례의 개정에 따른 효과를 모두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Ⅱ장에서는 안전규제 및 전안법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Ⅲ장에서는 제도 시행 배경 및 시장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Ⅳ장

에서는 전안법 개정 이후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분석 자료를 살펴보고, 이

를 토대로 분석 모형을 설명한다. Ⅴ장에서는 이중차분법을 사용한 분석 결과를 중

심으로 전안법 시행이 수입액, 수입 중량, 수입 단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Ⅵ

장에서는 이러한 규제정책에 대한 분석의 시사점을 도출하며 본 연구를 마무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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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선행연구

전안법의 시행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중

소 및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효과 분석(설문조사), 둘째, 전안법과 유사한 각종 안전 

관련 규제, 또는 KC 인증과 관련된 연구이다.

국회입법조사처(2017)에 의하면 2017년 1월 시행된 전안법은 영세 소상공인이 안

전품질검사의 주체가 되어 소상공인의 특성이 무시되었다는 점, 전기용품과 공산품

의 안전성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품공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을 전안법에 편입하는데 대한 효과분석이 미비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2017)의 섬유·생활용품 중소제조업체 313

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 업체의 63.9%가 전안법 도입으로 인

해 경영활동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 경영활동상 예측되는 가장 

큰 피해원인은 ‘인증비용 부담’으로 나타났으며, 전안법 규제의 대상자 중 특히 섬

유완제품 제조업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광석(2017)은 전안법의 시행

은 ‘소비자안전의 확보 vs. 소상공인 보호’의 관점으로 대변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문제와 현상을 두 가지 가치의 대립적인 구조로 파악

하기보다는 규제 도입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의 방식이 타당한가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전안법 논란의 원인은 정부가 제품안전 규제를 강화

하면서 의도치 않게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전안법과 유사한 안전 관련 규제정책 또는 KC 인증에 관한 국내 연구

들을 이론 연구와 실증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고제혁(2014)은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의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규제 대상자의 과도한 부담에 

따른 저항이고, 이것이 규제 완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책대상자의 의

견수렴절차를 통한 협력과 동의가 중요하고, 정보제공이 정보화 사회의 효과적인 

정책수단이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진입규제 등에 의한 사전적·근원적 정책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입체적・다면적 정책을 통해 정책대상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장했다. 한편, 배용균(2014)은 미국의 개별소비자 자료를 이용하여 제품안전 

규제가 소비자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상쇄행동이론에 따라 운전자들은 

안전벨트 법에 의해 운전 중에 안전벨트를 매게 되면 더 안전해진다고 믿어 부주의

해지고 오히려 보행자가 포함된 사고들을 더 많이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보

호를 위한 안전벨트 법이 효과적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전안법의 내용 중 제품 안전인증에 활용되는 KC 인증마크와 관련한 연구로는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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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전병호 외(2009)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온라인 설문 업체를 통해 전국 20대 

이상의 일반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인증마크제도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13개의 

법정강제인증마크, 앞으로 도입되는 KC 마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활용 현황

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인증마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며, 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인증마크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진욱, 황명환(2017)은 강제

인증제도는 수입규제 장벽의 일환 또는 국가 간의 시장점유경쟁의 보이지 않는 무

역장벽으로 이용되고 있는 면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전기용품 안전인증제

도(KC)는 운용요령과 기술기준 부합화, 정격입력 등 범위의 부합화, 품명과 기술기

준의 부합화, 시험인증비용의 재산정 필요 등 제도 개선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다. 허경옥(2018)은 전국 거주 일반 남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사업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 및 자문가 회의를 실

시하였다. 그 결과 KC 인증제도만으로 소비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소상공인의 이행역량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되었

으며 유통행태 특성을 감안한 안전규제 설계가 미흡하므로 차별적인 안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안법 자체에 관한 기존 연구는 전안법의 시행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대부분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전안법의 시행에 따른 효과를 실제 관측자료를 이

용해 분석했다는 차별성을 가진다. 그리고 일반적인 안전 규제에 대한 많은 연구들

은 규제 대상자들의 행태가 실제 규제의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지적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전안법 사례를 통해 이러한 규제 대상자들의 행동변화를 실증적

으로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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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제도 및 시장현황

1. 전안법의 도입과 쟁점

전안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

화하려는 취지로 기존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

리법」을 통합하고 인증대상기준을 확대하여 2017년 1월 28일부로 시행되었다. 본 

법안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 도모, 시장 제품의 

신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하지만 도입 과정에서 주로 소

상공인의 영역인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품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결국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논란이 제기되

었다. 전기용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생활용품에 그대로 적용한 점이나 규제의 구체

적인 효과 분석이 미비한 채 법안을 시행했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국

회입법조사처, 2017).

2017년 제정된 전안법은 비교적 안전한 3등급 품목에 해당하는 의류, 신발, 가방

과 같은 생활 공산품에 대해서도 제품별로 시험을 실시하고, KC 인증마크를 반드

시 부착해 판매하는 등 전기용품에 준한 안전 검사와 안전기준 준수를 요구하였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선택권 침해와 같은 문

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2017)의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 응답 업체

의 63.9%가 경영활동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응답했고, 경영활동상 예측되는 가장 

큰 피해원인이 ‘인증비용 부담’이라 답한 만큼, 이를 해결할 만한 제도적 보완이 필

요했던 것이다.

정책당국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3월 14일, 2018년 5월 1일 

2번의 일부개정과 이후 2018년 7월 1일 1번의 전부개정을 거쳐 현재의 전안법을 시

행하였다. <그림 1>은 전안법의 주요 제・개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로써 현재 

전안법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통신판매업자 포함),

통신판매 중개업자, 대여업자, 판매중개업자, 수입대행업자이다.

지난 7월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 중 강화된 부분은 인터넷 판매 제품의 인증정보 

게시 의무화, 안전 확인 신고효력 상실제 도입, 공급자적합성확인 전기용품 신고제 

도입 등이다. 또한 인증/확인을 표시하지 않은 ‘판매금지대상’을 확대하였고 벌칙을 

추가하였다. 동 제품 판매금지 규정의 ‘대상자’ 역시 확대되었다. 반면 안전인증 대

상제품의 정기검사 주기 완화, 안전 확인대상 제품의 안전 확인 유효기간 폐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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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성 수입・생산제품은 제품시험만으로 안전인증을 간소화하는 등 완화된 부분 역

시 존재한다. 제품의 특성이나 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되 제품

안전 관련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도입하고, 인증비용 경감을 위

한 시험비용 지원 계획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다.

<그림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정 및 개정 과정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가공

2. 시장현황

소상공인진흥공단(2018)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소상공인 사업

체 수는 2007년 268만 개에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0년 274만 개를 거쳐 

2015년 기준 308만 개다. 종사자 수 역시 2007년 522만 명, 2010년 533명을 거쳐 

2015년 606만 명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통계청의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수입업체는 168,700여 개이며, 10인 미만의 소상공

인업체는 121,400개이다. 수입품 중 전안법의 적용을 받는 ‘비내구성소비재1)’의 수입

업체는 56,427개이고, 이 중 9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는 41,377개이다. 병행수입업체

는 정확한 통계 구분이 되어있지 않지만 병행수입업체의 수입은 관세청 수출입통계

에 포함되어 있다.

1) 전안법의 적용을 받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은 비내구성소비재(인쇄물, 의류, 가죽・고무제품,

신발류, 가방류. 화장품류, 비내구성 생활용품 등을 비내구성소비재로 분류)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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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온라인 해외직접구매액

(단위: 십억 원)

자료: 통계청 온라인쇼핑 해외직접구매액 자료 가공

<그림 2>는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지속적인 증가추세

가 존재하며 매 년도 4분기마다 직접 구매액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해외 직접구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11월 11일 광군제와 미국의 11월 넷

째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 등 해외직접구매 수요가 집중적으로 증가하기에 나타나

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직접구매 통계에 구매대행이 포함되

어 있음을 토대로 해외 직접 구매액 역시 전안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였

다.

2018년 3/4분기 국가(대륙)별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미국 3,671억 원, EU

1,400억 원, 중국 1,228억 원, 일본 461억 원 순이며, 미국이 전체의 52.8%를 차지했

다. 2018년 3/4분기는 전년 동 분기 대비 ASEAN(-12.3%)은 감소하였으나, 미국

(27.1%), 중국(104.1%), EU(24.8%), 일본(23.6%) 등은 증가했으며 2018년 3/4분기 상

품군별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 2,470억 원, 음·식료품 

1,657억 원, 가전·전자·통신기기 986억 원 순이며,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이 전체 

상품군의 35.5%를 차지했다. 의류 및 패션관련, 가전·전자·통신기기가 전체의 49.7%

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전안법이 해외 수입을 통한 국내 소매판매(병행수입 및 

수입업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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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17)에 따르면 구매대행업체는 표준산업분류 상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업종이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통한 업체 현황 파악이 어렵다.

구매대행업계에서는 해외직접구매량의 절반 정도가 구매대행을 통해 통관되었을 것

으로 예상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구매대행 현황을 조사・추정한 결과 구매대행

사업자는 전국에 약 1만 6천여 개의 업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림 3> 전안법 대상 품목 수입액 추이

(단위: 1,000달러)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자료 가공

<그림 3>은 2015년 1월 이후부터 2018년 9월까지 전안법의 대상이 되는 200개 

품목의 수입액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관세청 수

출입 무역통계 자료의 HS코드 6자리 품목들 중 전안법 규제대상 품목과 1:1 매칭이 

되는 품목들을 선별하여 구축하였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 2017년 1월 개정

(시행) 직후와 2018년 7월 전부개정 직후 전안법 대상 품목 전체의 수입액이 감소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군에 속한 품목 역시 수입액이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

는 반면, 처치군에 속한 품목의 수입액은 비교적 감소폭이 작게 나타난다. 온라인 

해외직접구매와 같이 매년 4/4분기에 수입액이 급증하는 현상 역시 존재한다.

2)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2018년 9월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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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안법 대상 품목 수입량 추이

(단위: 톤)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가공

<그림 4>는 전안법 대상 품목의 수입량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2017년 개정

(시행) 직후 대상 품목 전체의 수입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래프 상 매 년도 일정한 변동이 존재하지만 2016년은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

타났다. 2018년 7월 전부개정 직후, 대상 품목 전체의 수입량과 처치군 품목의 수입

량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통제군의 수입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차이를 두고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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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안법 대상 품목 수입단가 추이

(단위: 1,000달러/톤)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가공

<그림 5>는 동 품목의 수입단가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3>, <그림 4>

와 다르게 처치군과 통제군의 추이가 명확하게 상이한 부분이 존재한다. 전체 품목

의 변동 중 대부분의 변동이 통제군에서 비롯되었으며, 처치군의 변동은 상대적으

로 매우 작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1월 첫 시행 시기에는 대상 품목 전체와 

통제군에 속한 품목은 급격한 수입 단가 상승을 보인 반면, 처치군에 속한 품목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평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2018년 7월 전부개정 이후의 시기에는 대상 품목 전체와 처치군에 속한 품목의 수

입 단가가 크게 감소했으며, 통제군에 속한 품목의 수입 단가는 비교적 소폭 증가 

후 하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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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분석 자료 및 분석 모형

1.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수입액, 수입량, 수출입단가이며 모두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 시스템을 이용해 구축하였다. 수출입 무역통계는 월별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

에 특정 법안의 제정, 개정의 효과를 즉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세

청 수출입 통계시스템을 이용한 HS코드 6자리 품목과 전안법 규제대상 품목을 1:1

비교하여 매칭한 200개 품목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기간은 전안법 공

포 이후인 2016년부터 전부개정이 시행된 2018년 현재까지로 설정하였다.

수입액 자료는 물품이 국가 간 이동함으로써 국내 자원 양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오는 경우에 무역통계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세청장이 매주 고시하는 

환율에 의하여 각국의 화폐를 원화로 환산한 후 원화를 다시 US$로 환산하고, 환산

된 US$가 수입 신고 시에 적용된다. 1,000달러 단위로 측정된다. 수출입 통계 시스

템 상 금액의 표시는 미국달러화($)를 원칙으로 하며,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을 기준

으로 한다. 수입량의 물량통계는 중량(kg)을 기본적으로 집계하고 수량집계가 필요

한 물품은 수량도 병행하여 집계되고 있다. 수입단가는 수출입가격의 변동을 나타

내는 지수로서 정상적 거래가 이뤄진 통관시점의 제품가격, 즉 정상단가를 산정하

게 되며 선정된 품목의 수입단가는 각 품목의 수입액을 중량(kg)으로 측정된 실제

거래량으로 나누어 미 달러화 표시로 산출한다. 본 연구는 수입단가의 변화를 수입

업자, 병행수입업자, 해외 직접구매자의 수입 행태 변화로 정의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인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전안법 제·개정 이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중차분법의 설계에서 중요한 

점은 ‘처치군’과 ‘통제군’의 설정이며 본고에서는 규제의 영향 여부에 따라 이를 구

분하였다. 전안법의 대상이 되는 전체 품목에서 처치군은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안전 인증대상 품목과 안전 확인대상 품목, 총 45개 품목으로 전안

법 개정 이후 수입규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품목이다. 통제군은 개정 전후 규

제의 영향 변화가 없는 80개의 안전 확인대상 품목, 85개의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품목, 23개의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총 215개 품목으로 설정하였다.

품목별 수출입 무역통계 상의 품목은 세분화되어 있어 전안법 대상품목과 일일이 

대응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품목별 1:1 매칭을 통해 실제 분석 가능한 품목

을 정리하였다. 따라서 전안법상 처치군으로 선정했던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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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지 않는 품목 중 20개는 수출입 무역통계 대상으로 46개 품목이 선정되고, 전

안법상 통제군으로 선정했던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중 64개는 수출

입 무역통계 대상으로 154개 품목이 선정되어 분석 대상 품목은 총 200개로 설정되

었다. 처치군과 통제군에 속하는 구체적인 품목은 <부표 1>과 <부표 2>에 제시하였

다.

2.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전안법 규제가 수출입 실적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측자료를 이용한 가상적 실험상황을 구성하고 이중차분

(difference in differences)법을 활용하여 효과를 추정하였다. 규제변화가 처치군에 

미치는 평균적 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의 크기와 표준오차를 추정하기 위해

서 다음과 같은 모형을 적용하였다.

   (1)

종속변수 는 품목 가 기에 나타낸 수입금액, 수입량, 수입단가이다. 는 품

목 가 처치군에 속하면서 동시에 처치 후(post-treatment)에 해당할 때 1을 갖는 더

미변수이다. 는 품목별 고정효과, 는 시간 고정효과(월별)이다. 여기서 이 규제

효과의 추정치가 되며 패널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한다. <표 3>은 본 연구에서 사

용되는 변수, 즉 전안법 규제 대상 품목 전체와 처치군, 통제군의 수입액, 수입량,

수입단가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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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Observations

전체

수입액 6,402.105 29,426.44 0 1,030,498
N = 8,934

n = 200

수입량 435.335 1,017.076 0 9,738.8
N = 8,934

n = 200

수입 단가 40.544 108.197 0 1,950
N = 8,599

n = 200

처치군

수입액 10,849.21 24,695.45 0 176,474
N = 2,068

n = 46

수입량 630.316 1,302.049 0 9,738.8
N = 2,068

n = 46

수입 단가 20.846 49.823 0 1,950
N = 1,980

n = 46

통제군

수입액 5,062.663 30,584.06 0 1,030,498
N = 6,866

n = 154

수입량 376.607 905.927 0 9,166.2
N = 6,866

n = 154

수입 단가 46.436 119.649 0.509 1,842.808
N = 6,619

n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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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분석 결과

전안법 시행의 효과 분석에 대한 이중차분 분석결과는 분석 기간에 따라 <표 

4>~<표 6>으로 나타난다. 품목별 통제군과 처치군의 설정은 수입 시 KC 인증이 필

수적으로 요구되는 품목을 처치군으로 설정하고 KC 인증 의무 없이 수입이 가능한 

품목을 통제군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각 분석 결과마다 시행 또는 개정 전을 통제

군으로 설정하고 이후시기를 처치군으로 설정하였다.

<표 4> 첫 시행 DID 추정결과(2016년, 2017년)

수입액 수입량 수입단가

DID -1,087.841* -29.494 -4.421

2017 & KC 인증 필수 (520.182) (45.762) (3.776)

Constant 5,495.001*** 375.618*** 37.487***

(360.664) (28.120) (1.446)

시간더미 O O O

N 4,771 4,771 4,594

R-squared 0.006 0.024 0.007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Clustered by HS CODE2)
*** p<0.01, ** p<0.05, * p<0.1 

<표 4>는 전안법 최초 공포 시점인 2016년과 시행 이후인 2017년을 비교하여 전

안법 시행이 수입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2016년 전체를 통제군으로 

설정하고, 2017년을 처치군으로 설정해 이중차분하였다. KC 인증 의무 품목의 수입

액이 전안법 1차 시행 이후 약 109만 달러 규모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량과 수입단가의 추정량은 음의  값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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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전부 개정 DID 추정결과(2016년, 2018년)

수입액 수입량 수입단가

DID 608.487 -40.591 -2.167*

2018 & KC 인증 필수 (1,018.364) (63.520) (1.102)

Constant 5,517.783*** 377.231*** 37.460***

(123.389) (28.958) (1.515)

시간더미 O O O

N 4,160 4,160 4,006

R-squared 0.007 0.023 0.006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Clustered by HS CODE2)
*** p<0.01, ** p<0.05, * p<0.1 

<표 5>는 전안법 최초 공포 시점인 2016년과 전부개정 공포 이후인 2018년을 이

중차분한 결과이다. 2016년 전체를 통제군으로 설정하고, 2018년 1~9월을 처치군으

로 설정하였다. 이 경우 앞선 추정한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데, 수입액과 수

입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수입 단가만이 유의하게 감소했

다. 수입 단가는 수입액을 수입량으로 나눈 것으로, 단가가 감소했음은 거래 품목 

내 단가가 낮은 품목의 거래량이 증가하였다고 보여진다. 전부 개정 이후 규제 완

화 대상인 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의 활동이 증가하고,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전부 개정 DID 추정결과(2017년, 2018년 7월 이후)

수입액 수입량 수입단가

DID 2070.590 -29.548 12.560

2018.07이후 

& KC 인증 필수
(1592.752) (21.391) (8.489)

Constant 6495.664*** 426.456*** 41.806***

(131.528) (22.716) (1.194)

시간더미 O O O

N 2955 2955 2861

R-squared 0.006 0.022 0.008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Clustered by HS CODE2)
*** p<0.01, ** p<0.05, * p<0.1 

<표 6>은 전안법 시행 이후인 2017년 전체를 통제군으로 설정하고, 전부개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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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인 2018년 7월 이후를 처치군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이다. 이 경우,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수입액의 DID 추정량 계수가 큰 양의 계수

로 나타났다. 전안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KC 인증 의무 품목의 수입액이 약 200만 

달러 증가했다. 2018년 7월 전부개정 시 2017년 첫 시행, 그리고 그 사이의 법안 내

용과 달리 영세 소상공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규제를 완화시켰기 때문에 수입액

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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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론

본 연구에서는 KC 인증 의무 품목들에 대한 규제의 효과를 수입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은 전안법 공포 이후인 2016년부터 첫 시행 이후인 2017년,

그리고 전부개정이 공포된 2018년 1월과 시행된 2018년 7월 이후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안법 공포 이후인 2016년과 첫 시행 이후인 

2017년을 비교한 경우, 공포 이전에 비해 KC 인증 의무 품목의 평균적인 수입액이 

약 109만 달러만큼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둘째, 전안법 공포 이후인 2016년과 2018

년 1월~9월을 분석 기간으로 설정해 이중차분한 결과, 수입액과 수입량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수입 단가에서는 유의한 감소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수입액 감소나 수입량 감소 또는 거래 품목 내 단가가 낮은 품목의 거래량이 증

가한 것으로 통제군 품목의 수입액이 2018년 이후 큰 감소폭을 보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수입품목이 정식인증이 필요없는 소규모 병행수입, 해외 직접

구매로 대체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안법 최초 

시행 이후인 2017년과 전부개정 시행 이후인 2018년 7월 이후를 분석 기간으로 설

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KC 인증 의무 대상 품

목 수입액이 약 2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안 개정 과정에서 최

초 시행 또는 일부개정 시 발생했던 논란들을 축소시키고자 전부개정 시 규제의 대

상과 내용을 대폭 완화한 결과로 보인다. 이처럼 규제를 피해 낮은 단가의 제품위

주로 수입이 증가하는 현상은 규제의 실효성 측면에서 주의깊게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전안법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주목적인 ‘안전’과 관련한 연구 또는 소

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로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전

안법의 시행으로 국내 수입구조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 

자료를 전안법 대상 품목과 대응시켜 구축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최초의 연구

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2차 전부개정 시행 시점이 비교적 최근으로 시

행 이후의 자료가 3개월 수준에 불과해 더욱 정확한 추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과 내수시장에 대한 영향을 다루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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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부표 1> 통제군 품목

순번 전안법 품목명 관세청  품목명 HS 2
1

비누

화장용 34
2 기타 34
3 그 밖의 모양의 비누 34
4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 34
5 물탱크 저장기ㆍ탱크ㆍ배트와 이와 유사한 용기 39
6 자동차용타이어(신품) 승용자동차용 40
7 버스용·화물차용 40
8 벽지 벽지 48
9

양탄자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7
1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7

11
켈렘ㆍ슈맥ㆍ카라마니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
57

12 코코넛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57
13 인조섬유로 만든 것 57
14 기타 57
15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57
16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7

17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

든 바닥깔개
57

18
텐트

합성섬유로 만든 것 63
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3
20 기타 63
21 구명복 구명재킷과 구명벨트 63
22 스키부츠 스키부츠ㆍ크로스컨트리스키화ㆍ스노보드부츠 64
23 안전모 안전모자 65
24

우양산
정원용 산류나 이와 유사한 산류 66

25 대가 절첩식인 것 66
26 기타 66
27 가속눈썹 가속눈썹 67
28 CCTV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 85
29

음성플레이어

카세트 플레이어 85
30 자동차용 85
31 휴대용 85
32 기타 85
33 휴대용 85
34 디지털도어록 디지털 도어 록 83
35 팬및레인지후드 후드 84
36 전기냉장기기 냉장고·냉동고 84
37

전기냉장기기

압축식 84
38 기타 84
39 체스트(chest)형 냉동고 84
40 직립형 냉동고 84

41
냉장용이나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 

목적의 그 밖의  가구
84

42 냉장・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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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탈수기 의류탈수기 84
44 식기세척기,건조기 가정형 84
45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84
46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 84
47 착유기 착유기 84
48 제본기 기계 84

49 프린터,팩시밀리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

쇄·복사·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
능을 수행하는 기계

84

50

세탁기

완전자동 세탁기 84
51 그 밖의 세탁기 84
52 기타 84

53
1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

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84

54 전기건조기
1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

로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84

55

프레스기

단조기(鍛造機)·다이스탬핑기와 해머 84
56 수치제어식 84
57 기타 84
58 액압 프레스 84
59 금전등록기 금전 등록기 84
60 스캐너 스캐너 84
61 천공기 기타 84
62 자동판매기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84
63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84
64 코팅기 코팅머신 84
65

변압기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5

66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킬로볼

트암페어 이하인 것
85

67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5
68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5

69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킬로볼트암페

어 이하인 것
85

70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킬로볼트암

페어 이하인 것
85

71 용량이 5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5
72

일차전지

이산화망간으로 만든 것 85
73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85
74 산화은으로 만든 것 85
75 리튬으로 만든 것 85
76 에어징크로 만든 것 85
77 그 밖의 일차전지 85

78 진공청소기
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85

79 그 밖의 진공청소기 85
80

모발관리기
면도기 85

81 이발기 85
82 모발제거기 85
83 헤어드라이어 헤어드라이어 85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102

84 이용기기 그 밖의 이용기기 85
85 전기다리미 전기다리미 85
86

주방용전열기구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85
87 기타 오븐, 쿠커·조리판·보일링링·그릴러·로스터 85
88 커피ㆍ차를 끓이는 기기 85
89 토스터 85
90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85
91 이동형무선통신기기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85
92 영상전화기 영상전화기 85
93 디스크플레이어 코인이나 디스크 작동식 레코드 플레이어 85
94 턴테이블 턴 테이블 85
95 비디오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
96 라디오수신기 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85
97 위성방송수신기 위성방송 수신용 85
98

백열등,방전램프

실드빔 램프 유닛 85
99 텅스텐 할로겐의 것 85
100 기타 85
101 기타 85
102 형광램프 85
103 수은램프나 나트륨증기 램프, 메탈 할라이드 램프 85
104 아크램프 85
105 발광다이오드 램프 85
106 미용기기 미용기기 85
107 이륜자전거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 87
108

안경테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90

109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90
110 부분품 90
111 선글라스 선글라스 90
112 투영기 프로젝터, 확대기와 축소기 90
113 전기마사지기 마사지용 기기 90
114 게임기구 전자식 게임기의 것 95
115 기타 95
116 전기시계 밧데리ㆍ축전지 구동식 91
117 전자악기 건반악기 92
118 기타 92
119

침대매트리스

매트리스 서포트 94
120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94
121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94
122 기타 94
123 스키 스키 95
124 스키파스닝 95
125

물놀이기구
스키 95

126 세일보드 95
127 아이스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 95
128 스케이트 아이스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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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처치군 품목

순번 전안법 품목명 관세청  품목명 HS 2
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승용자동차용 40

2 버스용ㆍ화물자동차용 40
3

액체펌프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 84
4 기타 84
5 수지식 펌프 84
6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 84
7 콘크리트 펌프 84
8 그 밖의 용적형 왕복펌프 84
9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 84
10 그 밖의 원심펌프 84
11 펌프 84
12 액체엘리베이터 84
13 펌프의 것 84
14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84
15 기체펌프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84
16 안정기 방전등용이나 방전관용 안정기 85

17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축전지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85

18 그 밖의 연산축전지 그 밖의 연산(鉛酸)축전지 85
19 니켈-카드뮴 축전지 니켈-카드뮴 축전지 85
20 니켈-철 축전지 니켈-철 축전지 85
21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85
22 리튬이온 축전지 리튬이온 축전지 85
23 그 밖의 축전지 그 밖의 축전지 85
24 퓨즈 퓨즈 85
25 자동차단기 자동차단기 85
26 램프홀더 램프홀더 85
27 이온정수기 이온정수기 85
28

절연 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 광

섬유 케이블

구리로 만든 것 85
29 기타 85
30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도체 85
31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 85
32 접속자가 부착된 것 85
33 그 밖의 전기도체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
34 광섬유 케이블 85
35

일반조명기구

샹들리에와 그 밖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 94
36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마루스탠드 램프 94
37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94
38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94
39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94
40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94
41 유리로 만든 것 94
42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94
43 기타 94
44

가스라이터
포켓형 라이터

(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96

45 포켓형 라이터
(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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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진*3)\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빅데이터의 기술적 인프라가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분

석 및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빅데이터 규제에 대한 논의가 개인정보보

호 이슈와 뒤섞여 있었고, 빅데이터가 갖는 불확실성과 모호성으로 인하여 소모적 

논의에서 진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빅데이터 규제는 빅데이터와 개인

정보보호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이머징 기술로서 빅데이터를 조명하여 새로운 규제

대안의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사회적 우려와 같은 정책 현안들을 살펴보고 각각

의 현안에 대응하는 복합적인 대안들을 규제대안의 개념에 입각하여 제시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먼저 빅데이터의 개념 확장과 빅데이터 연구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를 검토한 뒤 빅데이터 규

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위해 이머징 기술로서의 빅데이터와 그로 인한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이후 규제대안의 이론과 최근 규제동향을 검토하고, 빅데이터 규제대안

을 제안하였다. 규제대안은 행위 주체별로 소비자, 스타트업·벤처 및 연구자, 대기업

으로 나누어 분류하였고, 규제대안에 대한 보완적 정책과 정책환경을 함께 제시하

였다.

핵심 용어: 빅데이터, 규제대안, 개인정보보호, 리스크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박사수료, (stvery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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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Davidow, W.(2011)가 쓴 ‘연결과잉시대(Overconnected)’에서는 2005년 뉴올리언

스에 발생한 태풍 카트리나에 빗댄 ‘카트리나 효과(Katrina effect)’에 대해 이야기한

다. 미시시피 강의 범람이 잦은 뉴올리언스에서는 홍수가 반복될 때 마다 제방을 

높게 쌓았다. 임시적 방편이었던 제방이 홍수를 버텨내자 뉴올리언스에 인구가 늘

어났고 사람들은 안전을 과신했다. 그러나 카트리나 태풍으로 허술한 제방이 무너

지고 수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했다. 사고방지조치에 대한 과신이 오히려 재앙을 악

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광석(2012)은 이러한 카트리나 효과를 한국의 빅

데이터 과잉 현상에 비유하여 빅데이터에 대한 과신이 상상을 초월한 문제를 가져

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빅데이터 과잉의 상황인 것일까?

2014년 Analyses Mason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데이터의 수집, 보관,

거래 등에 있어 OECD 국가 중 규제가 가장 높은 국가로 지목되었다1). IMD에서 

발표한 2017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사용 및 활용능력은 

63개국 중 56위로 하위권이었고 신기술에 대한 규제 강도는 44위로 규제강도가 강

한 편으로 나타났다2).2018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국제정보화지수 중 네

트워크준비지수에서도 기술인프라 부문인 인터넷 이용가구(1위), 정부 온라인 서비

스(3위), 인구 100명당 광대역 인터넷(6위) 등의 항목은 상위권이지만 규제개혁 분야

인 입법기구 효율성(99위), 규제개혁 법적 시스템(74위)은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강철하, 2018).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도 ‘다른 국가들은 개인정보에 관

한 규제를 개선해 빅데이터 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엄격한 

규제일변도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데이터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체

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지적은 많지만 빅데이터 산업 진

흥정책은 실체가 명확하지도 않다3). 이러한 극단적인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우려되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안에 대해 정밀한 정책 조합을 시도하는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Mckinsey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따라 기업 및 공공 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 사업혁신과 신규사업 발굴에서 차이가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송태민, 2012).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과 정부기관들은 빅데이터 사업을 시작하려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상황을 겪고 있다4). 빅데이터

1) 4차_산업혁명_관련_제3차_공청회_자료집(2018.1.23.)

2) 한국, IMD 디지털경쟁력 첫 평가 19위…기술력 비해 미래준비도 낮아. (이투데이, 2017-06-01)

3) “빅데이터산업진흥법, 더 늦춰선 안된다”. (전자신문, 2016.04.24.)

4) 참여연대 등 12개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빅데이터 사업을 시작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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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사회적 우려와 같은 정책 

현안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현안에 대응하는 복합적인 대안들을 규제대안의 개념에 

입각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빅데이터의 개념 확장과 빅데이터 연

구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를 

검토한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위해 이머징 기술로서의 

빅데이터와 그로 인한 리스크를 분석한다. 이후 규제대안의 이론과 최근 규제동향

을 검토하고 빅데이터 규제대안을 제시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인터넷진흥원 등 4개 기관과 현대차·SK텔레콤·삼성생명 등 기업 20곳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
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곧바로 사업 계획을 접었다. (조선일보. 20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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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 리스크

1. 빅데이터 개념의 변화 

빅데이터는 2000년대 초반부터 IT 업계의 화두였다. 그러나 2012년 전후를 기점

으로 가트너, 맥킨지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빅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

였고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빅데이터 정책을 수립하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연구는 급증하기 시작하였다(배동민 외, 2013).

당시의 빅데이터 정의는 주로 데이터와 비교하여 개념화하였는데 기술적 관점에

서 다음의 세 가지 개념이 주로 언급되었다. 가트너(2012)에서는 빅데이터를 ‘향상

된 시사점(Insight)과 더 나은 의사 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효율이 높고, 혁신적

이며, 대용량, 고속 및 다양성의 특성을 가진 정보 자산’이라고 정의하였다. 맥킨지

(2011)는 데이터베이스의 규모에 주목하여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SW가 저장, 관

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데이터’라고 정의하였다. IDC(2012)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업무수행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

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초고속 수집, 발굴, 분석을 지원하도

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처’로 정의하였다.

또한 빅데이터의 개념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기존의 데이터

베이스와 차별되는 빅데이터의 특성으로 개념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가트너에서 발

간한 Laney(2001)의 연구에서는 빅데이터의 속성으로 데이터의 크기(Volume), 데이

터의 형태(Variety),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속도(Velocity)인 3V를 제시하였다. 비즈니

스 인텔리전스(BI) 솔루션 기업들은 가트너에서 정의한 빅데이터의 특성에 새로운 

해석을 더하기도 하였다. SAS는 데이터 출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변성

(Variability)이라는 특성을 추가하였고, IBM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강조하기 위해 진

실성(veracity)을 추가하였다. 오라클은 빅데이터의 의미 있는 활용을 강조하기 위해 

가치(Value)라는 특성을 덧붙였다.(Gandomi & Haider, 2015; 김성현 외, 2018, 재인

용)

그러나 최근에는 빅데이터의 개념이 변화하였다. 첫째, 빅데이터는 처리 방식에서 

결합, 집적, 비식별처리, 재식별처리 등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양적 및 질적 변화를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데이터는 분석과 추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데이터 산업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검색

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공유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 결과 빅데이터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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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미래사회의 현안을 해결하는 가치창출 엔진 또는 부가가치 창출영역으로 확대

되었다. 또한 빅데이터의 개념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

석하고 관리하는 기술과 더불어 이것이 창출해내는 비즈니스적 가치 또는 공익적 

가치까지를 모두 포괄하게 되었다(채승병, 2010). 빅데이터가 데이터의 크기, 형태 

등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 독립적인 데이터 사이의 상호작용 또는 연관관계에서 유

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

이다.

둘째, 빅데이터의 생성 주체가 인간과 정보시스템에 한정되었던 과거와 달리 모

바일이나 IoT까지 확장되었다. NFC(Near Field Communication)에서 블루투스 저에

너지(Bluetooth Low Energy: BLE), 블루투스 4.0 기반의 비콘(Beacon)까지 발전하고 

있는 근거리통신기술은 모바일 및 IoT 데이터 통신 증가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인

지 컴퓨팅이 가능한 센서들이 등장하였고 통신 모듈이 냉장고나 온도조절기 등의 

다양한 기기에 탑재되고 있다. 대용량 데이터의 통신비용은 계속 하락하였으며 사

물이 센싱 및 통신하기 위한 배터리의 효율성, 작업 시간, 크기, 형태, 원가 등도 개

선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으로 인하여 모바일이나 IoT 센서에 의한 빅데이터의 

생성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1] 연도별 세계 데이터 예측 규모

셋째, 빅데이터의 수집 대상이 고객 데이터 및 실험, 관측 데이터에서 소셜 데이

터, 의료 데이터, IoT 기기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및 스트림 데이터, 다크 데이터로 

확대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특성 일부를 부각시키기 위한 용어5) 중의 하나인 다크 

5) 빅데이터의 특성 일부를 부각시키는 신조어로 다크 데이터 이외에 스몰 데이터, 패스트 데이터,

스마트 데이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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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최근 글로벌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다(장동인, 2014). 다크 데이터는 ‘현행 

비즈니스 수행을 위해 정보를 수집, 가공 및 저장 처리를 하였지만 분석 등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는 정보 자산’을 의미한다(가트너, 2018). 그동안 다크 데

이터는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지만 저장, 관리 및 보안 조치를 위

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골치 덩어리였다(정도헌, 2018). IBM 리서치에 따

르면 데이터의 총량을 100으로 봤을 때, IoT를 통해 활용되는 데이터는 12%에 그치

는 반면 나머지 88%는 이용되지 않는다고 한다6). 이러한 다크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은 AI 스타트업을 인수하여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애플은 2017년에 다크 데이터 분석을 위해 

비정형 데이터 처리 기업인 래티스 데이터를 인수한 사례가 있다7).

빅데이터의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빅데이터에 대한 연구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

다. 2013년에 미국 톰슨로이터가 운영하는 WoS(Web of Science)에서 ‘big data’를 

키워드로 주제검색을 한 결과는 209편에 불과하였다(박진서 외, 2013). 최근 

WoS(Web of Science)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38,181편으로 나

타나 5년 만에 대략 180배에 달하는 연구의 양적 증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8). 박

진서 외(2013)는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비하여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이

유로 전통적인 지식확산과정인 ‘학계→산업계→사회’ 경로가 아니라 그 반대의 방향

인 사회적 관심과 기대에서 빅데이터의 확산이 시작되었으며 빅데이터가 독자적인 

학문분과로 자리매김되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빅데이터 관련 연구의 학문분야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

지인용색인(KCI)에서 WoS와 동일한 방식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키워드 검색을 시

행하였다9). 그 결과는 비교연도인 2013년까지 학술지에 등재된 빅데이터 관련 논문

은 총 113건이었고, 학문분야 별로 살펴보면 사회과학 48건, 공학 30건, 복합학 18

건, 자연과학 7건, 예술체육 7건, 인문학 3건이었다. 반면 2018년에는 총 1,275편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학문분야로는 사회과학 514편, 공학 305편, 복합학 255건, 예

술체육 66건, 인문학 58편, 자연과학 57편, 의약학 11편, 농수해양 9편 순으로 나타

났다. 검색결과를 비교하면 학문분야 중에서 사회과학과 공학에서 연구가 주로 이

루어졌고 모든 분야에서 양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은 동일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

6) 브라마와 IBM 왓슨 IoT 글로벌 전략개발 및 영업총괄 사장 "MS·GE와는 차별화된 IoT". (매일경
제, 2016.04.14)

7) 애플, ‘다크 데이터’ 처리 기업 인수···‘시리’ 더 똑똑해질까. (블로터, 2017.05.15)

8) http://apps.webofknowledge.com.access.hanyang.ac.kr/Search.do?product=WOS&SID=

E5pEhckICNJBEf7vIGg&search_mode=GeneralSearch&prID=2695e78c-04b3-40fe-afae-b76e2383c87f

(검색일: 2018.11.04.)

9)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ArtiSearList.kci (검색일: 20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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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8개의 학문분야 분류 중 의약학과 농수해양을 포함

한 모든 분야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고 복합학의 비중이 크게 증가

하였다. 따라서 빅데이터가 독자적인 학문분야로 성장하기보다는 연구를 위한 분석

도구나 방법론의 형태로 분화하거나 융합학문으로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본 연구의 주제인 ‘빅데이터’와 ‘규제’에 대하여 중

복 키워드 검색을 시행한 결과에서는 총 14편이 검색되었다10). 학문분야 별로 나누

면 사회과학 12편, 공학 1편, 복합학 1편 순으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가 가장 많았

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법적인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심우민, 2013; 김용대·장원철, 2016; 채향석, 2017; 양천수,

2017; 윤혜선, 2018)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장완규(2018)의 빅

데이터 진흥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김진영(2017)의 빅데이터 활용 정

책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빅데이터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연구

로는 사물인터넷 융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김기봉·조한진, 2017), O2O 산업 규

제에 대한 연구(김진영·최환석, 2018), 금융시장 로보어드바이저 산업에 대한 연구

(임혜진 외, 2018),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연구(김광수, 2018)가 있었다. 그 외에 온

라인 상의 개인정보 노출 인식에 대한 연구(김형지, 2016)와 미국의 전자금융보안에 

대한 사례 연구(이효경, 2017)가 있었다.

2.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

빅데이터 규제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직접적으

로 논의하는 법학 연구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나 개별 기술 또

는 산업의 연구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 김진영(2017)에 

의하면 빅데이터는 수집과 처리의 특성상 다수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빅

데이터와 관련된 규제가 대부분 개인정보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선행연

구 중 일부는 이론적 개념에서 빅데이터의 특성을 나열하고 이어서 당연하다는 듯

이 개인정보보호 규제만을 논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 전개가 

당연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를 검토하여 

이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의 개념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데이터로서 개인을 직접적

으로 식별하거나 또는 다른 데이터와 조합하여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것

을 의미한다(윤상오·김기환, 2016). EU 지침(Directive 95/46/EC)에서 개인정보는 

10)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ArtiSearList.kci (검색일: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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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식별 가능한 개인이란 ‘신분

증 번호를 통하여 또는 신체적, 생리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요소에 관

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보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의미

한다(EU, 1995). OECD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식별된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데이터’로 정의하고 있다(OECD, 2013).

개인정보는 인격적 가치와 재산권적 가치라는 이중적 가치를 갖는다. 헌법재판소

의 판례에 의하면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

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11)이며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어 인격주체성12)’을 

특정하므로 인격적 가치를 갖는다. 또한 정보사회에서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 

자체가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므로, 사회가 정상적으로 기

능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정보가 유통되어야 한다는 재산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있다(정혜영, 2011). 시장에서 기업에 의한 고객의 개인정보처리는 자원배분의 효율

성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소비자인 정보주체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편익을 안겨주

기 때문이다(이인호, 2007). 김진영(2017)의 연구에서는 현행법에서 과거 정보통신기

술이 첨단화되기 이전 시대의 법이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의 가

치를 인격적 가치로만 이해하고 재산권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

다.

앞에서 살펴본 빅데이터의 개념 변화를 적용하여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의 관

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빅데이터의 처리방식 때문에 새로운 개인정보가 

계속 생성될 수 있다.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평가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도로 집

적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

는 정보들로부터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빅데이터 시대에는 개인을 전혀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의 결합 및 분석으로도 프로파일링이 가능하게 되어 특정 개인

을 식별할 수 있다(고유흠, 2014). 또한 식별가능성 자체가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빅데이터 처리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규제에서 규정하는 개인정

보의 개념이 유동성을 띠게 된다(임규철, 2012). 즉, 데이터의 양적 증가로 결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양이 늘어난 가운데 이러한 데이터에 딥러닝 등의 데이터 분

석기술이 적용되면 기존 규제에서 개인정보로 분류되지 않았던 새로운 개인정보가 

계속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빅데이터의 생성주체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확장됨에 따라 정

보의 개인식별가능성은 커진다. 근거리통신기술, 센서, 배터리 등 IT 기술의 발전은 

11) 헌재 2005. 5. 26. 99 헌마 513.

12) 헌재 2010. 5. 27. 2008 헌마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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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의 확산을 빠르게 만들고 그에 따른 정보 수집량도 급증하였다. 사물인

터넷에서 수집하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는 개인의 고유한 개성과 특징 및 선호 등을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가 빅데이터의 추론 기법과 결부되면 성별, 연령,

학력, 경제력 등의 항목 변수에 따른 인위적 그룹핑이 시도되고 사용자들에 대한 

맞춤형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차상육, 2017). 수많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사업자가 

제공한 서버와 데이터 저장공간을 공유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역시 보안 위협 문제

는 차치하더라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거대한 정보 제공처가 되고 있다. 사물 인

터넷 및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의 연계는 연계대상 시스템과 데이터양이 많을

수록 정보연계의 효과가 증대된다. 따라서 빅데이터의 정보 수집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개인정보의 식별가능성을 높인다.

셋째, 빅데이터에서 활용되는 데이터의 종류가 분석 데이터, 다크 데이터 등으로 

확대될수록 개인정보의 식별가능성 또는 재식별가능성이 높아진다. 빅데이터 생성

주체가 늘어남에 따라 수집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볼륨도 증가하고 있다. 빅데이터

에서는 기존의 정보를 바탕으로 새롭게 발생된 파생정보로서의 분석 데이터가 문제

될 수 있다(고유흠, 2014). 분석 데이터는 인터넷 웹페이지 뷰, 구매물품목록, 약물의 

사용, 이동경로 등의 데이터가 누적되어 이를 기초로 하여 분석된 데이터를 말한다

(성준호, 2013). 이러한 분석 데이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된 정보를 기초

하여 그에 대한 분석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의 조합으로 인한 재식별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IoT 환경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기존 규제의 개인

정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크 데이터를 포함한다. 다크 데이터는 사람의 몸

짓이나 군중의 함성, 사물의 냄새, 목소리에 담긴 감정처럼 분석이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AI 등을 이용한 비정형 데이터 분석방법의 발전은 

다크 데이터를 통한 개인정보의 식별가능성을 높인다. 결국 데이터의 종류가 늘어

나면 동의를 받은 정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식별 또는 재식별 가능성이 높

아진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는 규제에서 동시에 

추구하기 어려운 목표로 보인다. 개인의 식별가능성은 빅데이터의 수집 경로가 증

가하고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유형이 다양해지면 분석 대상인 데이터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정보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 식별을 목적

으로 삼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한 경우에도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될 수 있다. 즉, IT 기술의 발전을 수용한 상태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거치면 현

재의 규제를 완수하다고 해도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수집·조합·결합되거나 보존되는 수많은 정형·비정형 데이터들의 항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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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일일이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측면도 존

재한다(이창범, 2013).13)

지금까지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강

화하여 빅데이터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찬반론의 입장이 많았다.

적정 수준을 찾아서 규제해야 한다는 중간론도 있었다. 그러나 빅데이터와 개인정

보보호는 서로의 영향력을 상쇄하거나 각자의 이점이 상충하는 관계가 아니다. 빅

데이터 분석의 정도가 깊어지거나 분석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정보가 침

해되는 것도 아니고, 빅데이터의 활용을 제한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정보보호가 

달성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를 바라보는 

규제 접근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3. 빅데이터의 리스크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 기술혁명을 리드하는 기반 기술이고(Schwab,

2016),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enabler)로써 데이터를 매개로 한 새로운 서비스와 신

산업 창출을 이끌어내고 있다(FKII, 2016). 빅데이터는 가트너(Gartner)가 매년 선정

하는 이머징 기술의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 for Emerging Technologies)에서 

2011년에 기술촉발(Technology Trigger) 단계에 이름을 올렸고, 2012년 세계경제포

럼에서 새롭게 주목해야할 기술(Emerging Technologies)로 선정되었다(WEF, 2012).

2015년 이후로 가트너(Gartner)는 하이프 사이클에 더 이상 빅데이터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빅데이터가 데이터 양, 다양성, 처리 속도 등의 문제를 다루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프로젝트에서 더 넓은 범위의 정보 관리 전략과 같은 형태가 되었기 때문

에 인공지능과 같은 구체화된 기술의 명칭으로 교체된 것이다. 즉, 빅데이터가 기반 

기술로써 딥러닝과 같은 개별 기술에 포함되거나 지능형 사물(Intelligent Things)처

럼 관련 기술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융합기술로 변모했다는 의미이다.

이머징 기술은 융합성과 연계성, 복잡성을 특징으로 한다. Alford et al.(2012)에 

의하면 이머징 기술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융합하는 학제 간 연구에 기초하고 

있으며 플랫폼 기술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연계성을 갖는다. 이머징 기술은 응용 범

위가 넓어서 해당 기술의 기능과 응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일

종의 플랫폼 기술에 해당한다(박진희, 2016). 이머징 기술이 기존의 기술 또는 상품

과 결합하면 연계성과 복잡성을 강화하기도 한다(Fleischer et al., 2005).

13) 이창범(2013)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방안



빅데이터 규제대안의 시론적 연구

117

Renn(2013)은 과학적 불확실성과 정치사회적 모호성 때문에 이머징 기술에 리스

크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과학 지식의 한계와 인과관계의 복잡성로 인해 위해가 발

생할 확률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과학적 불확실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는 모델링 과정의 오류, 제한적인 모델이나 변수로 인한 불확실성, 비선형 연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비결정성, 리스크 발생확률에 관한 지식의 결여 등이 있

다. 정치사회적 모호성은 동일한 데이터 측정 결과에 근거한 해석의 다양성에서 유

래하는데, 다른 가치를 지닌 다양한 사회 그룹이 동일한 리스크를 상이하게 해석하

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이머징 기술은 여러 학제와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쳐 융

합되었으므로 정의를 규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수용 가능한 리스크과 우선으로 

적용할 가치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석적 모호성이 증가하기도 한다(서지영,

2016).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Vincenti(1991)는 기술혁신과정에서 기술 리스크가 발

생하는 원인으로 이머징 기술에 대한 공학적 설계가 사회조직, 사용자의 니즈 등 

사회환경적 요인이나 그 파급효과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하거나 예측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머징 기술은 기술 간의 융합이 연계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술의 응용이 복잡

성을 심화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수반한다. 복잡계 이론인 ‘필수복잡성의 법칙(Law

of requisite complexity)’에 의하면 어떤 시스템을 통제하려면 그 통제시스템의 복

잡성은 적어도 통제받는 시스템의 복잡성보다 커야 한다(McKelvey & Boisot, 2003).

복잡성이 증가하면 시스템의 효용이 증가하지만 추가 비용 또한 소요된다. 결국 통

제시스템과 통제받는 시스템의 비선형적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시스템의 효율성은 

감소하고 리스크를 높인다(박병원, 2016). 그러므로 이머징 기술에 대한 규제는 리스

크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의 리스크에 관한 선행연구는 현대 과학기술사회의 위험을 경고한 

Perrow(1984)의 ‘사고사회’와 Beck(1997)의 ‘위험사회14)’에서 시작한다(윤상오, 2013).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정보화 초기에 리스크보다는 역기능에 초점을 둔 연구(손연

기, 1999)가 있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의 위험(서보윤, 2006), 디지털 위

험(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스마트폰의 위험(조항민, 2010)등 정보기술의 리스크

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빅데이터의 리스크를 본격적인 주제로 다룬 연구로는 이광석(2012), 윤상오(2013),

윤혜선(2018)이 있다. 이광석(2012)은 현대 사회를 ‘위험 정보사회’로 만드는 요소를 

분석한 Beck(2010)의 이론에 빅데이터를 새로운 위험으로 추가하였다. 또한 빅데이

14) Beck의 ‘Risk society’를 국내에서는 ‘위험사회’로 번역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선행연구의 용어를 
그대로 따르기 위해 위험과 리스크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동일한 의미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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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위험을 재난으로 간주하고 빅데이터라는 위험을 관리하는 총체적 거버넌스 모

델이 필요함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윤상오(2013)는 빅데이터 위험의 성격과 심각

성을 기준으로 하여 빅데이터의 위험을 유형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위험의 성격에 

따라 기술적·인적·법제도적·경제적·사회문화적 위험의 5개로 분류하고 위험의 심각

성 기준에 따라 높음·보통·낮음의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총 15개의 유형으로 정리

하였다. 윤혜선(2018)은 빅데이터로 인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부작용을 환경 

또는 공중보건과 같은 공동체의 이익의 침해로 간주하고, 사전배려 원칙의 관점에

서 빅데이터 규제체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상기의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빅데이터의 리스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측면에서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있다.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관계에서 

언급하였듯이 빅데이터의 수집 범위가 확대되고 분석 대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개인

의 식별가능성은 증가한다. 검색기록과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 

마이닝이나 신상털기를 통해 정치적 성향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공개될 수도 있다.

또한 기업이 확보한 개인정보 때문에 보험 등의 가입이 건강조건 등을 이유로 거절

된다면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어 위축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식별가능성, 프로파일링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것이다. 구글

과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처럼 개인화된 알고리즘에 의해 형

성된 필터버블(filter bubble)에 갇혀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받고 다양한 관점과 견해

를 접하지 못할 수도 있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부당 차별의 가능성이 있다. 알고리즘에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사회적 배제와 계층화, 부당한 차별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 이

와 관련하여 미국 오바마 정부는 알고리즘이 편향된 데이터를 반영할 가능성을 제

기했으며15), EU의 GDPR은 알고리즘 규제를 도입하였다16). 또한 기업과 국가가 소

비자 정보와 국민들 개인 프로파일 정보를 축적하면 기업 또는 국가와 일반 시민 

사이의 협상력과 힘의 불균형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기업에 의한 대

15) 2016년 5월, 미국 백악관은 ‘빅데이터: 알고리즘 시스템, 기회와 시민권(Big Data: A Report on

Algorithmic Systems, Opportunity, and Civil Right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알고리즘이 4가지
의 편향된 데이터를 반영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네가지 요인은 1) 데이터 자체를 잘못 채택한 
것 2)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시기에 맞지 않는 데이터, 3) 편향적인 데이터, 4) 역사적인 편향성이
다. 보고서에서는 단순히 데이터 기반(data-driven)이라는 근거로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시스템이 
객관적 이라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 시스템은 
인간의 편향되고 부적절한 판단을 없애는데 어느 정도 기여 할 수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규범,

사법제도 등으로 잘 억제되어왔던 기존의 차별과는 다른 새로운 차별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시
사하였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16.5; 이원태, 2016, 재인용)

16) GDPR은 머신러닝이나 의사결정 알고리즘 등 새로운 IT기술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의 일환으로 
정보주체에게 알고리즘 의사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right to explanation)’를 제안하고 
있다(이원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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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개인 정보 유출과 그로 인한 국내·외의 개인정보 지하 거래 문제도 발생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데이터 주권과 같은 경제적 리스크도 있다. 구글과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는 스마트폰과 각종 IoT 기기로 인해 이미 우리나라 국민의 빅데이

터를 다량 수집·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기술적 측면에서 기술적 연계로 인한 리스크의 증폭이 있다. 이머징 기술로

서의 빅데이터는 다양한 기술과 아키텍처에 결합되어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빅데

이터가 다른 외부의 빅데이터 리스크와 연계되면 시스템 오류나 고장과 같은 기술

적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 향후 빅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빅데이터

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데이터 독재(Dictatorship of Data)가 초래될 것

이다. 그러한 경우에 외부로부터의 데이터 입력 오작동이나 연산 인식의 오류가 발

생한다면 재난 상황을 일으킬 수도 있다.

개인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으로 분류한 빅데이터의 리스크는 독립적인 경

우도 있지만 각각의 리스크가 또 다른 리스크의 인과로 작용하기도 한다. 개

인정보 침해의 문제는 독자적으로도 큰 리스크이지만 위축효과나 기업과 소

비자 간의 힘의 불균형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알고리즘으로 인한 부

당차별은 또 다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과 필터버블의 악화를 야기한다.

이러한 리스크의 중첩성과 복잡성은 이머징 기술의 리스크가 갖는 특징이다.

그러나 결국, 빅데이터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빅데이터 리스크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로 존재한다. 빅데이터 규제에 대한 논의를 개인정보보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빅데이터 규제가 아닌 개인정

보보호 논의에 함몰된다면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의 개별적 관계와 이머징 기술

로서 빅데이터가 갖는 불확실성과 모호성으로 인하여 과거의 소모적 논의에서 진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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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규제대안 이론과 정책

1. 규제대안 이론

Pigou의 후생경제학에 의하면 규제는 시장실패의 치유를 위해 도입되었다. 정보

의 비대칭성, 외부성 등을 원인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다(Pigou, 1938). 실무적으로도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의 선진국들은 신설 및 강화 규제의 정당성을 규명하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시장

실패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지광석․김태윤, 2010). 한편 Stigler(1971)는 이

익집단이 관료제를 포획하여 가격상승, 진입장벽 등의 규제를 형성한다는 이론으로 

규제도입의 근거를 설명하기도 한다.

정부는 많은 종류의 정책수단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 지시적 규제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명령 지시적 규제가 적절히 사용될 경우 적절히 사용될 경우 

전통적 명령 지시적 규제는 명료성, 확실성,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의 강제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면 규제자 입장에서는 집행 및 

통제가 용이하다. 그러나 규제가 엄격해질수록 예외적인 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

문에 규제의 강제가 쉽지 않다. 명령 지시적 규제의 강제는 상황변화에 따른 피규

제자의 행동변화를 억제하여 실질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규제대안(regulatory alternatives)은 전통적인 방식의 명령 지시적 규제가 아닌 정

책수단을 총칭하는 개념이다(김태윤, 1999). 규제대안은 명령 지시적 규제보다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고 정책 대상집단의 자발적 준수를 통해 집행비용의 절감이 가능하

다. 명령 지시적 규제가 피규제자에 대한 강제적 행위제약에 근거한 것이라면 규제

대안은 피규제자가 스스로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행동하도록 유도하면서도 원

래 규제가 의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태윤 외, 2015). OECD(1998)

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정부기능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고 민간부문의 역할과 책

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제대안의 장점으로 보았다. 박경효·정윤수

(2000)는 규제다원주의(regulatory pluralism)의 관점에서 한 사회의 규제활동은 정

부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규제의 성과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규제대안의 개발

과 활용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규제대안은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성과지향 규제, 경제적 보상, 정보제공, 자기책

임, 자율적인 협약 등이 있다. 규제대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으

므로 김태윤 외(2000)의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첫째, 성과지향 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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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안자가 상정한 결과나 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을 규정하기보다는 그 바람직

한 결과나 목표의 수준 자체를 규제로서 설정한다. 피규제자의 행동이나 결정 그 

자체를 제약하지 않고 그러한 결정의 결과인 성과를 규제하는 것이다. 피규제자가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대한의 자율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기술의 혁신과 배분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성과지향 규제대안의 예로

는 성과기준 규제(Performance Based Regulations), 안전조항(Safe Harbours), 면제

조항(Waiver), 사후적 통제(Ex Post Controls) 등이 있다.

둘째, 경제적 보상 등의 인센티브가 있다. 시장에서 피규제자들이 경제적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하면서 그 결과가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조세나 세출 수단과 같은 경제적 유인은 통상적으로 공

식적인 입법 과정을 거쳐 제정되므로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지닌다. 다른 규제에 

비하여 행정이나 집행비용이 적게 들고 시장의 원리에 근거한 유인을 사용하므로 

일반적으로 정책집행 및 감시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인센티브 규제대

안의 예로는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s), 보상 등이 있다.

셋째, 정보제공이 있다. 시장 실패의 주요 원인은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정보 비대

칭에서 비롯된다. 생산자가 제품의 원료, 제조공정, 보관기간, 속성 등과 관련된 정

보를 독점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이다. 정보제공 규제대안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거나 제거하여 시장의 효율성

을 증진시킨다. 또한 정부의 개입필요성에 대한 공적인 합의가 불충분할 때나 규제

가 개인의 행태를 변화시키는데 기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을 때 설득을 통하여 정

책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한다. 정보제공 규제대안의 최대의 장점은 그것이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발성을 극단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결정과 행태에 필요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정보제공 규제대안의 예로는 공공교육 프로그램

(publc education), 정보 공개(information disclosure), 설득에 의한 접근(persuasive

approaches) 등이 있다.

넷째, 자기책임 규제대안이 있다. 모든 경제주체는 의사결정의 결과가 자기 자신

에게 귀결되기 때문에 그 결정을 신중히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자기책임성은 시

장에서의 거래가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자기책임 

규제대안은 규제나 정책이 행위당사자의 자기책임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험시장을 통한 정책 의도의 실현이다.

보험은 불확실한 위험한 상황에서 상당히 불분명하고 모호한 자기책임의 범위와 수

준을 명확히 정의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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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자율적인 협약이 있다. 시장에서는 거래를 위한 협상에의 참여 여부,

협상의 방법, 거래 가격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경제주체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

다. 시장에서 교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자율성이 필요조건이기 때문

이다. 참여자의 선호의 구조와 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또한 정책이나 규제담당자가 피규제자만큼 현상에 대한 전문적인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규제대안으로 자율적인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는 공동규제 (co-regulation), 자율 규제 (self-regulation), 자율 협약 (voluntary

agreements), 거래가능한 재산권적 권리 (tradeable property rights) 등이 있다.

2. 최근 규제 동향

최근에 규제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방식은 자기적합성선언과 공동규제가 있다.

자기적합성 선언제도(Self Declaration of Conformance 혹은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ance, SDoC)는 시장에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가 제품이나 그 

공정, 그리고 서비스가 규정된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장

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제조자가 스스로 자기 제품이 해당 기준(일반적으

로 IEC, ISO 등 국제규격)에 적합하지 여부를 스스로 평가하여 보증하는 제도를 의

미한다. 방송통신기기 분야 중 SDoC 제도도 입이 용이한 분야는 제품 자체 혹은 

제품 활용상에 있어서 위해 정도가 대체로 낮은 경우, 제품의 위험성 관련 정보습

득이 용이하여 사고 발생 수준이 낮은 경우, 사후관리 부적합률이 낮은 경우, 국제

기준과 정합성이 높은 경우이다.

유럽연합(EU) 시장에 제품을 유통하려면 반드시 CE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유럽 

CE 마크 인증제도는 EU 통합 규격 강제인증제도다. EU는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위생,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반드시 CE 마크

를 부착해야 EU 시장에 유통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CE 마크를 획득하려면 

품목별로 규정된 지침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기술문서 등 필수자료를 준

비해야 하는데 EU는 인증 획득을 위한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CE 마크는 28개 EU 회원국과 3개 준회원국, 4개 유럽자유경제연합국에서 통용되

고 동남아 등 상당수 수출국에서도 요구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에게는 주요 해외인증

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규정 개정 등으로 인해 인증 취득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

어 수출기업들은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공동규제는 업체로 구성된 협회나 전문가 협회간의 합의가 규제의 역할을 대신하

는 형태의 규제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규제의 전형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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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기업체로 구성된 산업조직 직능대표 및 정부 사이에 협의로서 이루어진다.

공동규제가 이렇게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이유는 업체나 전문가협회 내의 전문지

식을 십분 활용하기 위함이다. 협의되어 제정된 규칙을 불이행하는 당사자에 대해

서는 산업조직이나 직능조직 내에서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진다. 즉 내부적인 처

벌을 통하여 일반적인 규칙에 대한 순응을 높이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산업기준이라

는 공동규제를 통하여 그 구성원을 통제할 수 있으며 또한 구성원의 행위에 대해 

사회일반에게나 정부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많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공동규제는 법률가나 공학기술자와 같은 전문 직업의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나 산

업체의 환경 및 보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채택되

어 왔다 공동규제는 일관성있게 전문적인 행위와 결정의 질을 보증한다는 점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는 반경쟁적 행위를 유발할 수 도 있다는 문

제점이 있다(김태윤, 2000).

공동규제는 그 전에 규제가 없던 영역에 새로 도입되기보다는 기존의 자율규제 

또는 정부규제가 있던 영역에서 그 규제 유형의 변화로 인하여 도입되는 것이 보통

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자율규제가 있던 영역에 정부의 관여가 생기면서 공동규제

로 전환되는 bottom-up 방식의 전환과 정부규제가 있던 영역에 민간의 자율이 확

대되면서 공동규제로 전환되는 top-down 방식의 전환이 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은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를 두는(제16조) 한편, 게임

산업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급위원회가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에 제공되는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제24조의2), 이는 이른바 위임된 공동규제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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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주체

구분
소비자, 개인

스타트업·벤처 및 
연구자

대기업

규제대안 ◦정보제공
◦보험

◦자기적합성선언

◦사후처벌

◦공동규제

◦자기적합성선언

보완적 정책 ◦정보제공서비스 개발 ◦계약가이드라인 ◦집단소송제

정책환경 ◦자율규제

<표 1> 행위주체별 빅데이터 규제대안

Ⅳ . 빅데이터 규제대안의 제시

빅데이터 규제는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이머징 기술로서 

빅데이터를 조명하여 새로운 규제대안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빅데이터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응하는 규제대안을 적용하여 빅데이터 규제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규제대안은 행위 주체별로 소비자, 스타트업·벤처 및 연구자, 대기

업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행위 주체별로 빅데이터의 리스크에서 오

는 사회적 우려가 다르기 때문이다.

규제대안 사고방식을 고려하여 행위주체별로 제시한 규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소비자에게 적합한 규제대안은 정보제공이 있다. 개인으로서의 소비자가 갖는 빅

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와 개인정보 활용내역의 확

인불가능으로 인한 불안이 있다. 개인식별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가 활

용되어도 본인이 확인하기 어렵고 알고리즘에 의해 부당한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

문이다. 정보제공은 소비자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검증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대안으로 적합하다.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연구자

가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보제공에 따른 경제적 이익확보 수단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보노출의 위

험이 있는 경우에 알람을 제공하여 소비자와 신뢰를 구축하여 소비자의 사회적 우려

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규제대안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

소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이 있다.

둘째, 스타트업·벤처 및 연구자에게 적합한 규제대안으로 보험과 자기적합성선언

이 있다. 빅데이터와 관련된 스타트업이나 벤처, 스몰비지니스 등의 기업과 빅데이

터를 활용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 또는 전문가는 빅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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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막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로 인한 연구개발기회의 제한을 우려한다. 스타트업·벤

처 및 연구자가 과감한 연구개발을 시도하고 부가가치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

으려면 적절한 수준의 면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규제대안으로서 보험이 

적합하다. 빅데이터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빅데이터의 리스크로 인하여 문

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을 적용하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가입자의 위험회피 선호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빅데이터

의 경우에는 스타트업·벤처 및 연구자의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동인으

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기적합성선언제도를 도입하면 스타트업·벤처 및 연

구자는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 규제대안에 대한 보완적 정책으로써 정부는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

공할 수 있다. 스타트업·벤처가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기적합성선언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완적 정책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연구자 또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셋째, 대기업에게 적합한 규제대안은 사후처벌, 공동규제, 자기적합성선언이 있다.

빅데이터 활용자인 대기업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길 바라지만 이에 상응하는 책

임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규제보다는 사후처벌의 

강화가 적절하다. 이머징 기술처럼 불확실성이 큰 경우에는 예상된 리스크에 비하여 

과다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에 사후처벌은 기업활동의 위축을 막는 규제대

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부와 실행규칙을 만드는 공동규제와 

자기적합성선언은 대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빅데이터 활용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

는 빅데이터의 기술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규제지체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동

규제를 통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대안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집단소송제가 있다. 대기업의 공동규제나 자기적합성선언

이 적절한 수준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우려를 경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규제대안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정책환경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것은 자율규제이다. 빅데이터에 대한 규제는 민간 부문에 보다 공식적인 책임

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의약품이나 금융 분야처럼 윤리적

인 행동이 규제대상이 되거나 과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 사회적 파급효과를 명

료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율규제를 통한 자체적 행위 규제가 가장 효과

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 특히 눈여겨봐야 하는 분야는 개인정보보호규제, 창업 및 

R&D 정책, 공정거래법·민법·상법 등의 일반법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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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론

빅데이터에 대해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은 ‘빅데이터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의 원유가 될 것’이라는 Gartner(2011)의 발표일 것이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에도 빅데이터 분석기술은 발전하고 있으며 그 활용은 제대로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는 사회적 우려와 리스크에 대한 정책적 관심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규제대안 이론의 고

찰을 통해 행위주체별로 적절한 빅데이터의 규제대안을 제시해보았다.

빅데이터가 이머징 기술이라서 리스크를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다는 이

유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논리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강한 규제를 적용

한다고 해서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나 사회적 우려를 모두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

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는 리스크의 일부분으로 보되,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게 

움직여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대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머징 기술에 기존의 명령 지시적 규제가 아닌 규제대안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는 시론적 연구로서 의의가 있지만, 리스크나 사회적 우려를 

고려한 규제 사례연구가 뒷받침되어 구체적인 규제 설계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Solow(1957)의 경제성장론에 의하면 국가경제성장에 크게 공헌하는 요소는 노동

이나 자본이 아니라 기술진보와 지식축적이다. 빅데이터는 기술진보와 지식축적 모

두를 가능케 하는 재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빅데이터와 리스크, 그리

고 규제대안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빅데이터 규제대안의 시론적 연구

127

<참고문헌>

강철하(2018),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현황과 개선 시사점 -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

로 -

고유흠(2014),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권건보 외(2018), EU_GDPR_제정_과정_및_그_이후_입법동향에_관한_연구

김진영(2017), 빅데이터 분야 규제와 개선방안 검토

김태윤(1999), 시장유인적 규제방식의 개발

김태윤(2000), 규제준수와 시장친화성

박경효 정윤수(2000), 규제순응의_확보전략__규제대안_및_규제다원주의_관점에서

박병원(2016),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와 제4차 산업혁명

박진서 외(2013), 새로운_기술패러다임으로서_빅데이터

박진희(2016), 이머징 기술 위험과 참여적 리스크 거버넌스

김승한. (2013). 빅 데이터 시대의 도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의 한계와 개선방향. 연

세 의료· 과학기술과 법, 4(1), 107-145.

서지영(2016), 기술위험과 기술혁신의 공진화 관계 속에서 본 기술위험

윤상오(2013), 빅데이터의 위험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윤상오, 김기환(2016), 빅데이터_시대의_한국과_영국간_개인데이터_활용정책_비교_연구

윤혜선(2018), 빅데이터_규제의_새로운_패러다임_모색을_위한_연구

이광석(2012), ‘정보재난’과_빅데이터_위험_정보사회

이광석(2012), 한국 정보재난의 문제들과 거버넌스

이대희(2018),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한 공정정보원칙의 융통적인 적용과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 -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의 예를 중심으로 -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128

이원태(2016), EU의 알고리즘 규제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이창범(2013), 개인정보보호법제 관점에서 본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방안

전승재 외(2016),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법률적 의미와 쟁점

정혜영(2011),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체계에 관한 분석

조성은 이시직(2015), 빅데이터 시대 개인 행태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정책 연구

지광석 김태윤(2010),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모색 - 시장실패의 치유 vs. 거래비용의 최

소화,경감, 한국행정학보 44권2호, 2010

차상육(2017), 4차_산업혁명_시대에_있어_개인정보보호_관련_몇_가지_쟁점에_관한_고찰



< 제2세션 >

혁신성장을 위한 시장중심 기술규제개혁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 경제적 효과 및 진입규제정책에의 함의

이  수  형

(서강대학교)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경제적 효과 및 진입규제정책에의 함의

131

이수형*1)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132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경제적 효과 및 진입규제정책에의 함의

133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134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경제적 효과 및 진입규제정책에의 함의

135



 

규제를 앞서가기 위한 기업의 
선제적 대응전략 모색

안  준  모

(서강대학교)



규제를 앞서가기 위한 기업의 선제적 대응전략 모색

137

안준모*2)

*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138



규제를 앞서가기 위한 기업의 선제적 대응전략 모색

139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140



규제를 앞서가기 위한 기업의 선제적 대응전략 모색

141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142



규제를 앞서가기 위한 기업의 선제적 대응전략 모색

143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144



규제를 앞서가기 위한 기업의 선제적 대응전략 모색

145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146



규제를 앞서가기 위한 기업의 선제적 대응전략 모색

147



 

인터넷 산업의 글로벌 경쟁과 규제

송  대  섭

(네이버)



인터넷 산업의 글로벌 경쟁과 규제

149

송대섭*3)

* 네이버 정책연구실 실장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150



인터넷 산업의 글로벌 경쟁과 규제

151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152



인터넷 산업의 글로벌 경쟁과 규제

153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154



인터넷 산업의 글로벌 경쟁과 규제

155



 

기술지향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성공요건

이  혜  윤

(이화여자대학교)



기술지향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성공요건

157

이혜윤*4)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박사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158



기술지향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성공요건

159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160



기술지향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성공요건

161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162



기술지향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성공요건

163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164



기술지향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성공요건

165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166



기술지향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성공요건

167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168



< 제3세션 >

신산업, 기술규제 그리고 규제개혁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김  은  경

(경기연구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171

김은경*

5)

* 경기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17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173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17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175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176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177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178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179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180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181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18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183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18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185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186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187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188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189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190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191



 

외은지점을 통한 자본유출입 
- 선물환포지션 한도규제 효과를 중심으로

윤  영  진

(한국은행)



외은지점을 통한 자본유출입- 선물환포지션 한도규제 효과를 중심으로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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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1) 본 자료는 BOK 경제연구 2018-23호 “Cross-Border Bank Flows through Foreign

Branches:Evidence from Korea”의 내용중 선물환포지션 한도규제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한 것입니
다.

2)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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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형 아이템 게임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배관표 ․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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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표*․정준화**8)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자율적으로 확률 정

보 표시 규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자율 규제의 한계가 드러나자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자율 규제 체계 내에서 자율 규제 정착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율 규제의 단계를 기준 설정, 문

제 확인, 시정 요구의 세 단계로 나누고 자율 규제의 참여자를 규제자와 피규제자로 

나눴다. 정부는 단계별로 규제자나 피규제자를 대상으로 정책적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분석틀을 만들어 분석을 시행했다. 기준 설정 단계에서 정부는 사업자 단체에게 

법적 권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사업자들의 사업자 단체 가입을 독려할 수 있다. 문제 

확인 단계에서 정부는 사업자 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개별 사업자

들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시정 요구 단계에서 정부는 사업자 단체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강령을 준수하지 않는 개별 사업자에게 직

접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율 규제 이론의 체계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으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 표시 자율 규제 정착을 위한 방

안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Ⅰ . 서론

2011년 18.5%까지 기록했던 국내 게임 시장 성장률은 2013년 –0.3%로 하락하였

고 아직 정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8a). 온라인 

게임 매출의 감소세가 두드러져, 2015년 5조 2천여억원을 기록한 온라인 게임 제작 

및 배급업의 매출액은 2016년 4조 6천여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시장의 중심이 온라

인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출액 감소 폭

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2017년 전체 게임 시장의 매출이 전년 대비 12.4% 증가했

다고 보고되고 있기는 하지만(한국콘텐츠진흥원, 2018b) 최대 시장인 중국 정부가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게임 규제를 확대하고 있고, 세계 각지에서 경쟁업체들이 

등장하면서 국내 게임업계의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게임산업에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셧다운제’와 게

임 과금 상한제도가 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것으로 심

야시간대에 사업자들이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며, 게임 과금 상한제도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것으로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결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두 규제 모두 이용자 보호를 

*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실 입법조사관
1) 본 논문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저자가 쓴 <확률형 아이템 게임 규제 논의와 보완 방

안>(2018.10.01.)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론 논의는 저자의 박사학위 청구 논문인 <공공기관 
통제의 선행 요인과 성과 영향>의 일부를 요약ㆍ발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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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만들어진 조치이지만, 게임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

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2) 그런데 최근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가 논의되고 있는 

규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금액을 내고 구매하지만, 구체적 종류나 효과와 성능 등은 

아이템 개봉 때 우연적 요소(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인터넷 게임 아이템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제비뽑기의 제비와 유사하다. 게임 내에서는 ‘상자’, ‘티켓’, ‘키트’ 등으

로 불린다. 예를 들어 어떠한 게임에서 ‘게임 머니’를 주고 ‘보물 상자’를 구매하여 

개봉하면 ‘전설의 검’이 나올 수도 있고 ‘돌도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

물 상자’가 확률형 아이템이다.3) 랜덤박스(random box), 루트박스(loot box), 가챠

(ガチャ), 캡슐형 유료 아이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최근 확률형 아이템이

라는 용어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사업자들의 중요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확률형 아이템이 과소비를 부추

긴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용자들이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

을까 하는 기대에 구매를 반복하다 과소비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확

률형 아이템은 2,790원인데 가장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0.00001%이다. 이 아이

템을 얻으려면 279억원치 확률형 아이템을 사야 한다는 의미이다.4) 문제는 그 획득 

확률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획득 확률을 알 수 없거나, 획득 확률 정보가 공

개되어 있더라도 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결과, 확률형 아이템 규

제가 필요하지 않냐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최근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의는 획득 확률 정보 표시 규

제(이하, “확률 표시 규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확률 표시 규제는 자

율 규제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자율 규제가 완전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자율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자율 규제의 단계별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자율 규제 체계 내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

론적 논의가 부족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통제(control)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참

고하여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한다. 이 분석틀을 바탕으

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논의사항들을 추가로 정리해 본다.

2) 전자신문, <한국게임학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정책에 ‘2.2점’ 줘>, 2018.10.11.

3) 일반적으로 획득형과 강화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 본 논문은 개봉 후에 독자적 아이템 형태를 유
지하는 획득형 아이템으로 논의를 한정한다.

4) 확률형 아이템을 개봉하면 어떠한 아이템이라도 나오기 때문에 아이템이 나올 확률 모두를 더 하
면 100%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뉴스원, < 국감현장 확률형 아이템 ‘뭇매’, “원하는 아이템 확률, 0.0001%“>,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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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확률형 아이템 규제

1.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의

일반적인 게임 아이템이 이용자가 해당 아이템을 직접 구매하거나 게임 플레이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과 달리 확률형 아이템은 무엇이 나올지는 사전에 알 수 없는 

것이다. 최근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물에서 유료로 판매하거나 게임머니 등을 이용하여 교환할 수 있는 게임 아이

템 중에서 특정 범위의 기댓값을 가지고 다른 게임 아이템으로 재교환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5) 김윤명(2014)은 확률형 아이템이 이용자가 현금 등을 통해 

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하면 우연의 확률에 의해 좋거나 나쁜 아이템이 주어지는 유

료화 모델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본 연구는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금액을 내

고 구매하지만, 구체적 종류나 효과와 성능 등은 아이템 개봉 때 우연적 요소(확률)

에 의해 결정되는 인터넷 게임 아이템이라고 정의한다.

게임산업 사업자들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왔다. 게임 패키지를 유료

로 판매하기도 하고, 게임을 무료로 배포하되 일정 기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권

한을 유료로 판매하기도 한다. 게임을 무료로 배포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게 

하지만,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하기도 한다. 그런데 확률형 아이템은 사업자들의 수

익률이 낮아지면서 그에 대응하는 수익원으로 새로이 개발되었고, 현재 중요 비즈

니스 모델로 자리 잡았다(황승흠 신영수, 2014). 이용자 입장에서 게임을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는데, 우연의 요소를 통해 아이템을 

얻어 재미가 있으므로 일반 아이템 구매 때보다 구매에 적극적이다. 실제로 이용자

들은 온라인 게임에서 평균 35,632원, 모바일게임에서 평균 33,890원의 확률형 아이

템을 구매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8a).

그런데 이용자들은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구매를 반복하다 

과소비를 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일부 아이템은 획득 확률이 매우 낮은데 그 확

률을 알 수도 없어 큰돈을 쓰고도 원하는 아이템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떠한 확률형 아이템은 2,790원인데 가장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0.00001%이다. 이는 카지노 슬롯머신 잭팟 적중 확률(0.0003%)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로또 2등에 당첨될 확률과 같다. 이 아이템을 얻으려면 279억원치 확률형 아이템을 

사야 한다.6) 실제로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하여 수백만원을 지출한 사례는 인터

5) 노웅래의원이 2016년 7월 4일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이원욱의원이 
2016년 10월 25일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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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상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수백만원치의 확률

형 아이템을 개봉하는 장면을 중계하는 예도 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자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에 의해 사행 행위는 일반적으로 금전적 투

입, 우연적 방법에 의한 득실, 환전 가능한 보상을 따져 판단하는데,7) 세 번째 즉 

확률형 아이템이 환전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8) 게임 내에서 게임머니를 활용

한 아이템 거래가 가능하고, 게임 내에서는 환전이 불가능하지만 외부의 아이템 거래 사

이트에서 개인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가 있어 결국 확률형 아이템은 환전 가능하

다는 주장이 있다.9) 그러나 대법원 판결(선고 2006도2761)에 따르면,10) 사행 행위 여

부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박현아ㆍ이재진,

2018). 개인의 아이템 거래와 아이템 현금화를 인정하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확률

형 아이템은 환전 가능하다고 말하기 어렵고 따라서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황성기, 2011; 김윤명, 2014; 박상현, 2018).11)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이 아니라면 그것의 판매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이 아닐지라도 과소비가 심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 문제는 게임 과금 상한 제도와 같은 기존 규제를 통해서 해소될 수도 

있지만, 현재 50만원의 월 구매한도는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되고 모바일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박상현, 2018). 그래서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

이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확률 정보

는 이용자가 한 번의 확률형 아이템 구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의 종류와 

6) 확률형 아이템을 개봉하면 어떠한 아이템이라도 나오기 때문에 아이템이 나올 확률 모두를 더 하
면 100%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뉴스원, < 국감현장 확률형 아이템 ‘뭇매’, “원하는 아이템 확률, 0.0001%“>, 2018.10.18.

경향신문, <카지노 잭팟보다 적중 어려운 게임의 ‘확률형아이템’>, 2017.10.13.

7) IT조선, <[김병철 변호사의 IT법률 해석]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논란>, 2017.07.31.

8) 재산성도 사행성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종의 소프트웨어 내지는 기능성 콘
텐츠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계 기구 등의 장치에 해당할 소지가 없으며, 설령 확대해석하여 기계
기구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내지 이용약관에서 재산성이 부인
되고 있다(황성기, 2011; 김윤명, 2014; 박상현, 2018).

9) 만약 확률형 아이템이 환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확률형 아이템 판매는 사행 행위이며 게임산업진흥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해당 게임은 사행성 게임으로 간주되어 일반 게임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사
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과 형법 의 적용 대상이 된다.

10) 대법원은 사행 행위는 “그 이용 목적, 이용 방법과 형태, 그 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및 그것이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이용 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지 여
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2006.11.23.)

11)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과 다를 바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각국의 도박 관련 당국이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을 검토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당국은 도박으
로 간주하고 해당 요소의 제거 또는 수정을 요구한 바 있지만,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아직은 다수라고 말할 수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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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획득 확률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확률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표시하게 함

으로써 이용자들 스스로가 구매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다.12) 이는 세계적으로도 적절하고 적당한 규제로 평가된다.13)

2. 규제 방법으로서의 정부 규제와 자율 규제

그렇다면 확률 정보 공개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확률 정보 공개는 그것을 누

가 규제하는가에 따라 정부 규제가 될 수도 있고 자율 규제(self-regulation)가 될 수

도 있다(황승흠, 2014). 정부 규제는 용어 그대로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다. 법적 근

거가 필요하므로 법적 규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편 자율 규제는 사업자들이 스스

로 하는 규제이다. 그래서 사업자 자율 규제(industry self-regulation)라고 불리기도 

한다. 최병선(1992)은 자율 규제를 일반적으로 조직화된 집단이 그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자율 규제도 정부 규제와 마찬가지로 규제

이기 때문에 탈규제(deregulation)나 비규제(unregulation)를 뜻하지는 않으며, 여러 

규제 방식 중의 하나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정부 규제와 자율 규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① 정부 규제는 구속력이 있다. 반

면 자율 규제는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여 구속력이 떨어진다. 다만 자율 규제는 사

업자들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순응성은 자발 규제가 더 높다. ② 정부 규제는 강제

력이 뒷받침될 수 있다.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자율 규제 체계 내에

서도 벌칙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 규제만큼 강제력을 갖기는 어렵다. ③ 자율 규제

는 유연성과 신속성이 있다. 환경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반면 정부 규제는 

정치적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므로 자율 규제만큼 유연할 수 없고 신속할 수도 없

다. 이외에 자율 규제는 규제 집행이 효율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전문성 확

보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최성락 외, 2006; 문순영, 2011).14)

12)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① 확률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 ② 불법 사설 서버에서 정품 게
임과 똑같은 게임이 플레이될 수 있다는 점, ③ 확률 정보 공개가 국내 업체에만 적용되면 해외 
업체와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
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2000640/2000644) 검토 보고, 2016.11.

13) 애플도 앱스토어 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14) 자율 규제를 도입할 경우 정부는 규제의 집행, 즉 위반에 대한 감시와 적발, 제재에 필요한 조
직 인력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과잉규제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적이다. 규제 대상에 대한 정부의 정보 부족, 정치적인 이유, 규제 관료의 재량을 줄이려는 정
치적 압력, 조급한 규제 처방 등으로 인해 과잉규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최성락 외, 2006), 필요 
이상의 규제가 가해짐에 따라서 규제의 집행 비용과 순응 비용이 동시에 높아지게 된다. 자율 규
제는 조직화된 피규제 집단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피규제자의 규제 회피적 행태를 줄이고 순응성
을 높일 수 있다. 자율 규제는 현장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가 적절한 방침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 변화의 수용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산업조직, 직능대표 및 정부의 협의를 통
해 이루어지거나 업체로 구성된 협회나 전문가협회의 전문적인 지식을 직접 이용하므로 전문적 
정보 획득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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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정보 공개를 규제할지, 만약 규제한다면 그것을 정부 규제로 할지 아니면 

자율 규제로 할지는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문제이

다. 현재로서는 외국 사례를 살펴봐도 참고 사례가 많지 않다. 미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들에서는 확률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제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중국은 정부 규제로 확률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중국 문화부는 2017년 5월부

터 온라인게임 운영 규제 및 사후 감독 강화를 위한 고시 에 따라 확률 정보 공개

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자율 규제로 확률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

다. 일본에서는 온라인게임협회가 랜덤형 상품 제공 방식의 표시 및 운영 지침 을 

제정하고 확률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3. 한국의 확률 정보 공개 규제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자율 규제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2015년 정우택 의원 등 10인

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 규제안을 제시하자, 한국인터

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現한국게임산업협회)가 캡슐형 유료 아이템 자율 규제 확

대ㆍ강화 추진 안을 발표하여 자율 규제를 본격화한 것이다. 그런데 자율 규제로는 준

수율이 100%가 되기 어렵다. 2018년 6월 기준, 128개 대상 게임 중 113개 게임이 확률 

정보를 공개했지만,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게임도 여전히 있었다. 국내 업체는 

94%(온라인 100%, 모바일 89.1%), 해외 업체는 77.3%(온라인 100%, 모바일 72.2%) 준

수율을 보여 해외 게임과 모바일게임의 확률 정보 공개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5) 일부 게임업체들이 확률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

다. 공개된 정보를 믿을 수 없다는 이용자들의 민원 제기가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

는 2016년 말 기준 확률형 아이템들을 직접 조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게임업

체의 게임에서도 허위 공개가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했고, 이들에게 전자상거래법 위

반으로 상당한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16)

이러한 상황에서 20대 국회는 자율 규제를 정부 규제로 전환하는 규제 강화를 검

토하고 있다.17) 2018년 11월 현재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 세 개의 게임산업진

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2016년 7월 정우택 의원 등 13인과 노웅

래 의원 등 11인이 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의 차이

는 정우택 의원안은 포상금과 과태료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2016년 

10월 이원욱 의원 등 10인은 획득 확률이 10% 이하인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은 

15) 한국게임산업협회, 자율규제 2018년 6월 모니터링 결과 , 2018.07.31.

16) 공정거래위원회,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게임 아이템 뽑기 , 보도자료, 2018.03.30.

17) 박상현(2018)도 자율 규제가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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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용 불가’로 분류하고 확률형 아이템 환전업 등을 금지하는 안을 발의했

다. 발의안의 차이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제20대 국회 게임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

구분
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안18)

정우택 의원

대표 발의안19)

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안20)

정의 있음 - 있음

확률 정보

“게임 내부에 표시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종류ㆍ구성비율 및 

획득 확률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

등급 분류 - -

“획득 확률이 100분의 

10 이하인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은 청소년 

이용불가로 분류”

유통 금지 - -

“확률형 아이템 …을 

환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포상금 -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과태료 -

“공개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20대 국회에서 정부 규제로의 전환이 논의되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재차 자율 규

제 강화에 나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18년 1월부터 자율 규제 ‘미준수’ 게임을 

홈페이지에서 공표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3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와 업무 협

약을 맺고 자율 규제 강화 계획을 구체화했다. 같은 해 7월에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을 개정하여 온라인이든 모바일이든 플랫폼 구분 없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까지 모든 게임에서 이용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확률 

정보가 표시되도록 하고 있다. 현행 확률 표시 자율 규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

래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 의안번호: 200640, 발의연월일: 2016.07.04.

19) 의안번호: 200644, 발의연월일: 2016.07.04.

20) 의안번호: 202887, 발의연월일: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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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확률 표시 자율 규제 강령의 주요 내용

제5조 (캡슐형 유료 아이템 등의 표시) ① 참여사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캡슐형 유료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아이템의 명칭, 등급

2.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제공 수나 제공 기간이 한정되는 경우 해당 정보

3. 별표 1의 예시에 따른 캡슐형 유료 아이템 결과물의 개별 구성 비율 등에 관한 사항

② 참여사는 전항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결과물의 

구성 비율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여야한다. ③ 캐릭터 

및 아이템 등의 성능을 상승시키는 기능이 존재하며 그 결과로 성능 하락 또는 캐릭터 및 

아이템 등의 소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참여사는 그 성공 확률에 대하여 게임 내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단, 게임 내에서 무료로 획득할 수 있는 캐릭터 및 아이템이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참여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공지하여야한다. 단, 게임 서비스의 운영 중 기술상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시점에서 지체 없이 그 취지 및 내용을 고지한다.

제6조 (내부 점검) ① 참여사는 이 강령이 적절하게 운용되도록 내부 점검을 실시한다.

② 참여사는 전항의 점검 결과 이 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 후 해당 내용을 K-GAMES 및 제7조의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에 통보한다.

1. 위반 내용에 대한 신속한 시정 조치

2. 위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책 마련

제7조 (자율규제 평가위원회) ① 자율규제 개선 및 이행 현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한국게임정책 자율기구에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게임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5~10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신뢰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재차 논의

되었다. 대형 게임 사업자의 한 대표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사의 확률

형 아이템이 사행성을 포함하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은 부분 유

료화의 일환일 뿐 결코 사행성을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아이템을 가장 공정하게 나

눠주기 위한 장치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정부 규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21) 다만 최근 자율 

규제 준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허위 확률 정보 공개는 전자상거래법 에 따라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행 자율 규제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

도록 정부가 돕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1) 이데일리, <“김택진 대표님, 확률형 아이템이 공정하다고요?”>, 20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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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 연구 분석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법률적 문제, 규제 

방향, 파급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김윤명(2014)은 확률형 아이템의 법

률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은 확률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결과가 부여되기 때문에 사행성 문제로 접근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단순 실행 

방식에서의 확률적 요소가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사행성 요소로서 해석되기는 어렵

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과소비는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자율 규제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한도를 넘어선 악의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한 법적 처벌을 부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황승흠 신영수(2014)는 일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분석했

다. 일본은 콘푸가챠로 불리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의 무분별한 소액 결제

가 발생하자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에 따라 소비자청에서 확률형 아이템

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음을 설명했다. 기존의 특별한 게임 규제 틀이 없었기 때문

에 산업 일반에 관한 경쟁법 내지는 소비자보호법 의 틀로 접근한 것이다. 그러

나 한국에서 경품에 대한 규정은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있는데,

국내 규정은 적용 대상이 구체적이고 제한적이어서 확률형 아이템을 포섭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 행위를 모사하는 수준으로 보

고, 등급분류의 틀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박상현(2018)은 모바일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에 관한 벨기에와 한국의 

비교법적 연구를 실시했다. 벨기에 게임위원회는 2018년 4월에 게임 내의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이라 판단한 검토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에 대한 형사 처벌 등의 조치

를 예고했다. 이와 달리 국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관해 등급분류하거나 사행성

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 방향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운용하는 모바일 게임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술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본격적

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논의에 앞서 환전 거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태 파

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물 이용 약관상 환전 거래에 대한 제

재를 강화하는 등의 자율 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승제 외(2018)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이 청소년 게임 과몰입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했다. 1년에 걸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확률형 아이템 게임 이용이 1년 후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변인(자존감, 우울감, 자기통제력, 물질가치 등)과 게임 과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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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확률형 아이템 게임 이용 집단은 비이용 집단에 비

해 자존감이 낮았고 개임 과몰입과 물질 가치는 더 높은 것을 확인되었다.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 이용 집단은 비이용  집단과 달리 자존감과 물질 가치가 게임 과물

입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파급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책 논의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외에도 다양한 정책 연구 등을 통해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

율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실제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자율 규제를 직접적

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신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자율 규제를 도

입하거나 자율 규제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최성락 외(2006)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율 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과거 정부 조직인 공연윤리위원회가 영화 음반에 대한 사전 규제를 하여 위헌이라

는 판결을 받은 이후, 당시 상황으로 민간의 자체적인 심의기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주도하지만, 신분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된 민간 

자율 규제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분석 결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는 공익지향성과 집행 및 사후통제는 확보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전문적 

지식 활용성, 효율성. 적응성, 절차적 공정성 측면에서는 운영상의 한계가 발견되었

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자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질적인 심의

시간의 확보, 심의위원의 독립성 확보, 심의 기준 설정에 해당 분야 대표 참여, 심

의기준 구체화, 참여위원의 대표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하영 이민창(2011)은 제도론적 관점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자율 규제를 분석했

다. 분석 결과, 이 분야에서는 자율 규제 형성을 위한 이해관계의 일치가 부족하였

고, 재산가치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이 낮았으며, 협력 유도 메커니즘이 확보되지 않

았으며, 신뢰할 만한 공약도 제공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요인들로 인

해 의약품 리베이트 자율 규제는 태생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

다.

문순영(2011)은 사회복지 비영리조직의 자율 규제를 연구했다. 자율 규제 유형을 

정부의 자율 규제 강제(유형1), 정부의 자율 규제 촉진(유형2), 순수한 의미의 자율 

규제(유형3)로 구분한 다음 국내 사회복지 비영리조직을 분석한 결과 유형1이 가장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법률로 인정한 민간협회나 제3자 기관

이 자율 규제를 시행하는 유형2는 아직 발달하지 못했고, 유형3의 경우에는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전혀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향후 국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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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 비영리조직들의 순응도를 높이면서 규제비용을 줄이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유형2의 확산을 제안했다.

정민경 임현(2018)은 정부 규제와 자율 규제를 비교하고, 최근 자율 규제가 도입

된 게임물 등급분류에 관한 규제 방식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게

임물 등급분류제도에 있어서는 규제 기준의 결정은 법령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

해서 정해지고 있고 민간의 역할은 이러한 기준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에 불과했다

고 설명한다. 따라서 규제방식의 핵심이 되는 연령 기준의 정확한 내용을 게임 산

업계는 물론이고 규제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 및 학부모와 공유하면서 기

준 설정에 대한 합의에 적극적으로 이들을 포함시키는 것도 민간의 역량을 통해 자

율 규제를 활성화시키는 대안으로 제안했다.

그렇다면 자율 규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논의는 자율 규제 프레임에 대한 정부의 개입 상황 및 수준을 유형화하여 설명한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우선 강령 제정의 자율권 수준을 기준으로 본다면 정

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완전히 배제되고 민간이 강령 제정과 집행을 모두 담당하는 

자발적 자율규제(voluntary self-regulation), 강령의 제정과 집행은 민간이 담당하지

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위임된 자율 규제(mandated

full self-regulation), 강령의 집행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섭을 받는 부분위임 자율 규

제(mandated partial self-regulation)로 정부의 개입을 구분하는 의견이 있다

(Gunningham and Rees, 1997). 이와 유사하게 국가의 개입 없이 민간 스스로 모든 

규제를 담당하는 자발적 자율 규제(voluntary self-regulation), 민간 자율 규제를 원

칙으로 하지만 그 공백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법 제도적인 규제를 취하는 조건부 

강제적 자율 규제(enforced self-regulation), 민간 자율 규제의 내용 등에 대해서 정

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승인적 자율 규제(sanctioned self-regulation), 정부가 자율 

규제의 틀과 내용을 수립한 다음 민간이 그것을 따르도록 하는 명령적 자율 규제

(mandatory self-regulation)로 구분하여 정부의 개입을 구분하는 의견도 있다(Black,

1996). 그 외에도 다양한 구분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자율 규제는 정부

의 완벽한 배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문순영, 2011). 그래서 자율 규제 대

신 공동 규제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황승흠, 2008; 이민영, 2010; 최철호,

2010; 이향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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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

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자율 규제 체계 내에서의 정부의 역할 논의는 

자율 규제 프레임에서의 정부의 개입 상황 및 수준을 유형화한 것이 전부이다. 그 

결과 자율 규제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정부가 자율 규제의 목적 실현을 위해 실제

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는 통제의 단계별

로 통제 주체의 역할을 설명한 Hood et al.(1999)를 적용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Hood et al.(1999)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확률형 아이템 자

율 규제의 주체와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와 주체별로 정부의 역할을 논의할 수 

있는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해 보기로 한다.

1. 통제의 주체와 단계

Hood et al.(1999; 2004: 5)은 통제(control)를 “특정 체계가 놓일 수 있는 상태 중

에서 바람직한 상태로 그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넓게 정의하고,22) 통제를 감

독(oversight), 경쟁(competition), 상호성(mutuality), 비항상성(contrived

randomness)의 네 가지로 나눴다.23) 본 연구가 주목하는 규제(regulation)는 감독 

방식의 통제라고 말할 수 있다.24)

통제에서는 통제자와 피통제자가 구분된다. 통제자와 피통제자가 다른 경우를 외

부 통제(external control)라고 하고 통제자와 피통제자가 같은 경우를 내부 통제

(internal control)라 부른다.25) 그런데 내부 통제의 경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외

부 통제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국정감사는 정부가 정부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통제자와 피통제자가 일치하는 내부 통제이지만,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입법

22) 통제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다(Verschuere, 2007). Rathe(1960: 32)는 통제라는 용어
가 약 57개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래서 통제의 정의는 대체로 넓다. Verhoest et

al.(2010: 24)는 통제를 “통제자가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통제대상자의 결정과 행위에 영
향을 미치는 메커니즘과 도구”를 뜻한다고 정리했다. 오석홍(2011: 609)은 통제를 “목표와 그 실천
행동을 부합시키려는 과정”이며 “피통제자에게 책임을 묻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3) 감독은 위계적(hierarchy) 문화에서 일반적이다. 감독은 통제자가 통제대상자의 행위를 모니터링
(monitoring)하고, 행위를 명령(command)하는 방식이다. 경쟁은 개인주의(individualism) 문화에서 
일반적인데 행위자 간 경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상호성은 평등주의(egalitarianism) 문화에서 일
반적이다. 행위자 간 수평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식을 뜻한다. 비항상성은 숙명주의
(fatalism) 문화에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과정과 행위자들의 조합을 예상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체
계를 바람직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24) 최근의 공공 관리(public management) 연구자들은 감독을 규제라고 부르기도 한다(가령, Boyne,

2003).

25) James Madison은 1788년 “천사가 사람을 통치한다면 외부 통제도 필요 없고 내부 통제도 필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Federalist No. 51. Congress.Gov.



자율규제 체계 내에서의 정부역할-확률형 아이템 게임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225

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때문에 통제자와 피통제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외부 

통제이다. 내부 통제로 분류되는 통제도 실제로는 외부 통제일 수 있고, 누가 통제

자이고 누가 피통제자인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Hood et al.(1999: 49-50)은 통제가 기준 설정(standard setting), 정보 수집

(information gathering), 시정 요구(behaviour modification)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고 설명하고 있다. 통제자는 피통제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 피통제자가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정보를 수집한다. 만약 피통제자의 행위에서 문제가 발견

되면 통제자는 피통제자가 그 문제를 고쳐나가도록 한다. 통제의 유형별 단계를 

Hood et al.(1999: 49-50)은 <표 3>과 같이 설명한다. 감독의 경우 위계적인 명령을 

통해 기준을 설정하고, 소환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며, 권위를 활용하여 시정을 요구

한다. 기준 설정은 통제의 사전 단계이며 정보 수집은 통제의 중간 단계, 시정 요구

는 통제의 사후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26)

<표 2> 확률 표시 자율 규제 강령의 주요 내용

감독 경쟁 상호성 비항상성

기준 설정 위계적 명령 자연 선택 참여 예측 불가능성

정보 수집 소환 스타일
인센티브 

스타일

네트워크 

스타일
추첨 스타일

시정 요구 권위 활용
경쟁 승리 

요구

상호 영향 또는 

설득에의 노출

행위 보상의 

예측 불가능성

2. 연구의 분석틀

규제는 대체로 민간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일컫는데,27) 정부에 대한 정부의 규제

나 민간에 대한 민간의 규제도 있을 수 있다. 민간에 대한 민간의 규제가 이 연구

에서 주목하는 자율 규제이다.28) 자율 규제는 규제자나 피규제자가 모두 민간이기 

26) 많은 연구자들이 통제를 시점에 따라 사전(ex-ante) 통제, 중간(on-going) 통제, 사후(ex-post) 통
제로 구분하고 있는데(오석홍, 2011: 611-622; Verhoerst et al, 2010: 24; Hämberg, 2013 등), 사전 
통제나 중간 통제는 대체로 감독을 뜻하며 사후 통제는 대체로 경쟁을 뜻하여 여기에서 말하는 
사전 단계, 중간 단계, 사후 단계와는 구분된다.

27) 최병선(1992)은 규제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민간의 행위를 제약하여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
를 구현하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한다.

28) 통제를 정치 통제와 시장 통제로 구분하는 연구자들이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시장 통제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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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규제자와 피규제자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 역시 세부적으로 들여

다보면 규제자와 피규제자를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자는 사업자 집합이

며 피규제자는 개별 사업자이다. 사업자 집합은 공식적인 단체일 수 있고 비공식적

인 모임일 수 있다. 또한, 규제 역시 통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준 설정, 문제 확인,

시정 요구 단계를 나눠볼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단계별로 규제자나 피규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적 개입을 할 수 있다. 자율 규제 체계 내에서도 정

부가 규제자 대신 피규제자에게 개입을 할 수 있으며 때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

할 때가 있다. 종합하여, 자율 규제 정착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확인하

기 위한 분석틀을 구성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연구의 분석틀

자율 규제의 단계

기준 설정 문제 확인 시정 요구

자율 규제의 

행위자

규제자 A-1 A-2 A-3

피규제자 B-1 B-2 B-3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에 있어 규제자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며 피규제자는 개별 

게임 사업자들이다. 기준 설정 단계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자율 규제 강령을 수립

하며, 문제 확인 단계에서 사업자들이 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다.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면 개별 사업자들에게 해당 게임의 수정을 요구한다. 표로 정리하면 

A-1, A-2, A-3과 B-1, B-2, B-3의 6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정부가 이 여섯 가지 영역

에서 정책적 개입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이 효과적이라면 자율 규제의 성공적 정착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기준 설정 단계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대상으로 정책을 펼

칠 수 있고(A-1), 개별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B-1). 문제 확인 단

계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대상으로 정책을 펼칠 수도 있고(A-2), 개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다(B-2). 시정 요구 단계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대상으

로 정책을 펼칠 수 있고(A-31), 개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다(B-3).

영역별로 가능한 정책안들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의 메커니즘에 의한 통제를 뜻하기 때문에 자율 규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Dahl and

Lindblom(1953)은 조직은 정치(politics)와 시장(markets)으로부터 통제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Perry and Rainey(1988)도 통제를 폴리아키에 의한 통제와 시장에 의한 통제로 나눴다. 전영한
(2014)은 통제를 인민 주권(popular sovereignty)에 의한 정치 통제와 소비자 주권(consumer

sovereignty)에 의한 시장 통제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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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분석 결과

1. 기준 설정 단계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08년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 자율 규제 준수 규약을 처

음으로 발표했다. 규약 발표에도 불구하고 자율 규제는 시행되지 않다가, 사실상 

2014년 11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시행되었

다. 공동선언문은 확률형 아이템의 결과물 범위를 표시하고, 자율 규제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구를 상설화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국게임산업협회

는 2017년 2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을 제정하여 확률 표

시 자율 규제를 본격화했다. 2018년 7월에는 강령을 개정함으로써 온라인이든 모바

일이든 플랫폼 구분 없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까지 모든 게임에서 이용자가 식

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개별 확률 정보가 표시되도록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강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기준 설정 단계에서 확률 표시 자율 규제와 관련하여 강령을 

제정함으로써 개별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기준 설정 단계

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대한 정책

적 개입으로서 정부가 한국게임산업협회에 강령 수립 활동에 권위를 부여할 수 있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자율규제)는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

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대강의 법적 근거만 마련하여도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기준 설정 활동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강제성이 매우 높으므로 확률 표시 자율 규제에서는 적절치 않지만, 한국게임산

업협회에 대한 정책적 개입으로서 정부가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강령을 승인하거나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강령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할 수도 있다. Price and

Verhulst(2000)가 제재적 자율규제(sanctioned sef-regulation)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정부 규제에 가까운 자율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자율 규제 체계에서의 강령은 사업

자 단체 스스로 만드는 것이므로 정부가 강령을 직접 만들어서 제시할 수는 없다

(최철호, 2010). 강령의 목표나 내용에 관한 대강의 사항들을 법률로 정하고, 정부가 

강령을 승인하거나 보고 받는 것은 가능하다.

둘째, 개별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개입으로서 정부가 개별 사업자들이 한국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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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협회에 가입할 것을 독려할 수 있다. 사업자 단체의 강령은 해당 단체에 소속

된 회원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강령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더 많은 

사업자들의 단체 가입이 필요하다. 2018년 11월 현재 한국게임산업협회에는 68개 

사업자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외국 게임 회사들의 참여율이 높지 않다. 가입

을 독려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에 따라 정부는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등을 따져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는데, 한국게임산업협회 가입

도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지정의 세부 조건으로 할 수 있다.

2. 문제 확인 단계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만든 강령의 준수 여부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한국게임산

업협회와 협약을 맺고 확인하고 있다.29)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월 단위로 준수 여

부를 확인하는데, 온라인 게임의 경우 게임트릭스(www.gametrics.com)의 사용량 순

위 기준 100위까지를 표본으로 하고, 모바일 게임의 경우 게볼루션

(www.gevolution.co.kr)의 종합 순위 기준 100위까지를 표본으로 한다. 이외의 게임

은 확인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이 대상이므로 사업자는 국내 사업

자일 수도 있고 해외 사업자일 수도 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확률 표시 여부만

을 판단할 뿐 표시된 확률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허위인지 아닌지를 판단

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프로그래밍 소스 코드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정부 기관이 

아닌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30)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게임문화재단(gameculture.or.kr) 산하 기구이며 한국게임산

업협회와는 명목상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게임산

업협회는 게임 사업자들의 모임이고 게임문화재단은 게임 사업자들의 기부금에 대

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연결 고리를 찾아볼 수는 있다. 그러나 게임문화재단은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 운영, 게임 등급 분류 위원회 운영 등 게임산업 진흥에 관

한 법률 에 근거한 공공 사업을 상당수 수행하고 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한

국게임산업협회가 아닌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겠지만,

사업자 단체가 직접 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자율 

규제에서는 보기 어려운 형태라고 말할 수도 있다.

29)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자율 규제 평가위원회가 함께 자
율 규제 관리기구로 출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30) 준수 여부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게임이용자보호센터 내에서 설치된 자율 규
제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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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전제하에 문제 확인 단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대한 정책

적 개입으로서 정부가 모니터링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감독하는 방법이 있

다. 확률 표시 규제는 비록 그것이 자율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사업자 자신들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 장기적으로

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사안인데, 현재로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모니터링을 적

극적으로 실시할 유인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게임산업협회에게 

공공재정을 지원하고 그만큼 감독도 강화한다면 더욱 활발하고 더욱 객관적인 모니

터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사업자 단체의 문제 

확인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할 수 있다.

둘째, 개별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개입으로서, 정부가 개별 사업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다. 확률 표시 여부 등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조사한다고 해도 표시 확률의 진

실성 등은 정부가 조사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 

확률의 진실성을 직접 조사한 바 있다. 표시 확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용자들의 민

원 제기가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한 것이다.31) 공정거래위원회가 정

기적으로 조사하기 어렵고 문화체육관광부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과 같은 권

한을 주기도 어렵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요청을 받아 조

사에 임하도록 제도 설계를 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표시ㆍ광고의 자율규약)가 참고가 될 수 있다. 제3항은 “사업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율규약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시정 요구 단계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강령 준수 기업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자가 신청하면 게임별로 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자율 규제 평가위원회가 

인증을 수여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원사에게는 인증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지만,

회원사가 아닌 경우 인증 수수료를 징수한다. 2018년 1월 시작되어 9월까지 121개

의 게임에 인증이 부여되었다. 한편, 미준수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미준수 게임물을 확인하면 게임이용

자보호센터는 해당 사업자에게 준수 권고 공문을 발송한다. 그런데도 강령을 준수

하지 않는다면 미준수 사실에 대한 경고와 함께 미준수 사실 공표를 예고한다. 여

31) 공정거래위원회,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게임 아이템 뽑기 , 보도자료,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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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미준수 사실이 확인되면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미준수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

표하고 만약 자율 규제 인증 게임이라면 인증을 취소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시정 요구를 한다는 전제하에 시정 요구 단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시정 요구 활

동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 적절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미준수 사실은 홈

페이지에 공표되는데, 현재 수준의 조치로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런데 만약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면책권을 가지게 되면 보다 

적극적인 공표나 공표 외의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는 정보통신

서비스 상에서 권리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개별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개입으로서, 정부가 강령을 준수하지 않는 개

별 사업자에게 직접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3월 허위로 

확률을 표시한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

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상당한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 이러한 허위 확

률 표시에 대한 벌칙 부과 외에 미준수 게임에 대한 벌칙 부과도 생각해볼 수도 있

다. 예를 들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을 분류할 때 확률 표시 여부를 확인하여 

심의의 참고사항으로 삼도록 하고, 등급을 분류한 후에라도 게임산업협회가 문제를 

발견하여 요청할 경우 심의를 다시 하도록 할 수 있다. 현재 게임 내 아이템 거래

가 가능한 게임은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고 있는데, 확률을 표시하지 않는 게

임의 등급도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주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확률을 표

시하지 않는 게임은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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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론

본 연구는 자율 체계 내에서의 정부 역할을 확률형 아이템 게임 규제 사례를 중

심으로 살펴봤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 게임 규제는 확률 표시 규제로 논의되고 있

으며 확률 표시 규제는 자율 규제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 규제로의 전환이 논의되

고 있기는 하지만 자율 규제 정착 노력도 필요하며, 자율 규제 정착을 위해서는 정

부의 역할이 필요하기에 이를 분석틀을 만들어 살펴봤다. 기준 설정 단계에서 정부

는 사업자 단체에게 법적 권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사업자들의 사업자 단체 가입

을 독려할 수 있다. 문제 확인 단계에서 정부는 사업자 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

원할 수 있으며, 개별 사업자들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시정 요구 단계에서 정부는 

사업자 단체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강령을 

준수하지 않는 개별 사업자에게 직접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자율 규제 이론의 체계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자율 규제의 유형에 대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이 있었으며 이 선행 연구들

에서 자율 규제 정착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

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사례들을 모아 유형화한 귀납적 연구였다. 본 연구는 통

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참고로 자율 규제의 단계와 행위자를 구분하여 정부가 어

떠한 지점에서 정책적 개입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각종 방안들을 살펴봤다.

한편, 본 연구는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 표시 자율 규제 정착을 위한 방안

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다. 지금까지 정부 규제냐 자율 규제냐를 놓고 

다퉈왔는데 본 연구는 자율 규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제안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몇 가지 추가 논의 필요사항들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확률 표시만으로 확률형 아

이템의 과소비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확률을 표시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확률이 낮은 아이템 판매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들이 항상 기댓값을 계산

하여 소비하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32) 확률 표시 사례들을 살펴보면, 아이템 

구매 페이지에서 작은 아이콘이 있고, 그 아이콘을 클릭할 경우 사업자의 홈페이지

로 연결되어 확률이 표시되므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확률을 확인하며 

구매를 할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들이 구매 

전이 아니라 실제 과소비를 한 후에 확률을 찾아볼 가능성이 더욱 크다.33) 일차적

으로 확률 표시라도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다 함께 더 나은 대안을 모색

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특히 확률 표시 방법부터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확률형 아이템 하나에서 나올 

32) KISO Journal, <확률형 아이템의 실질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2015.06.23.

33) 이에 대한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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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아이템의 종류가 매우 많으므로 아이폰 구매 중에 확인하기 쉽지 않다. 특

히 모바일 게임의 경우 휴대폰의 작은 화면으로 모든 확률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사업자들도 확률을 가시성 높게 표시하고 있지도 않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구매 창에서 확률의 범위를 표시하고 세부 확률은 별도의 창에

서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나아가서 확률 경고도 검토해볼 필요

가 있다. 이용자들은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하여 확률형 아이템을 반복 구매하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일정 횟수 이상 반복해서 구매할 경우 이용자가 확률을 확

인하도록 경고하거나 확률을 확인한 후에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자율 규제 체계 내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시험해볼 수 있으므로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34)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이 확률형 아이템을 

값싸게 구매했는데 운 좋게 좋은 아이템을 얻었고 그 아이템을 비싸게 파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 체계 내에서는 개인간 아이템 거래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게임 내에서 아이템 거래소가 설치된 게임은 게임물 관리위원

회가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주고 있으며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는 여성

가족부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이 중개 사이트

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얻은 아이템을 아이템 거래소의 도움 없이 개인 간 

거래로 팔 수 있기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 구매를 도박처럼 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

템 거래를 불법화하지 않겠다면 중개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이 아이템 거래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청소년의 아이템 거래를 막을 수 있다면 확률

형 아이템의 사행성 논란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이 연구의 한계는 이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방안들이 해외 게임을 대상으로도 실

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확률 표시를 하지 않는 게임들 대부분은 해외 

게임사가 개발한 게임이다.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9개 게임이 확률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중 7개 게임이 해외 게임이며 국내 게임은 2개에 불과했다.35) 그

리고 해외 게임의 경우 미준수 게임물로 공표 누적 횟수가 많았고 국내 게임의 경

우 누적 횟수가 1회 또는 2회로 많지 않았다. 국내 게임의 경우 결국 자율 규제 준

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지만, 해외 게임의 경우는 미준수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자율 규제 미준수 해외 게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외 당국, 그리고 모바일 운영체제 개

발업자 등과의 협력을 통해 확률 표시 규제를 전 세계적으로 함께 실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4) 특히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 실제로 테스트해볼 필요가 있다.

35) 한국게임산업협회, 자율규제 2018년 6월 모니터링 결과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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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우*․이혜영**․최성락***37)

Ⅰ .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

1.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규제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관점도 있는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한다. 먼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측면

에서 규제는 공정이나 제품의 혁신을 유도함으로써 혁신을 창출한다. 예컨대 환경

규제나 안전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경우 시장출시를 제한한다. 기업은 시

장에서 계속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해당 규제를 충족하기 위한 R&D를 지속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혁신이 발생한다고 본다. 자동차 엔진의 배기가스 배출제한 규제

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EU는 배기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질소

산화물 등의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이를 충족하지 못하

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였다. 기업은 자동차 판매를 지속하기 위해 배기가스를 적

게 배출하는 기술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고, 현재는 예전보다 기준이 한층 강화된 

제품을 판매한다.

규제의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는 시대에 뒤

처지는 제도로 지적되고는 한다.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은 기존의 규제로 인해 새

로운 시장을 창출이 어렵다. 기존 규제들은 기존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공공 분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등의 목적으로 기업의 활동을 제약한다. 또한 정부가 규

제로 인한 문제를 인지하고 규제개혁을 실시하더라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방향으

로 시행되어 실효성이 낮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을 전문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

치인을 찾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며, 해당 분야나 규제개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적극

적으로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김병권 외, 2017).

4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규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가지게 된다. 4차 산업은 여러 

기존산업 및 기술이 융합하여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창출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규

*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 이 연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연구 중인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의 일부

입니다. 완성된 내용이 아니므로 인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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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먼저 융합산업은 하나의 사업을 추진할지라도 여러 

부처의 업무와 중복된다. 이에 융합산업을 시작하려는 기업은 각 부처의 요건을 충

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규제순응을 위한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

다. 다음으로 포지티브 형식의 규제로 인해 기술과 서비스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지 못한다. 동일한 기술에서 파생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일지라도 관련 기준

이 없을 경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보호나 공익

을 목적으로 기술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개인정보와 

ICT 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혁신 서비스의 경우 국내 기업의 기술발전 수준이 초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

업이 해당 시장에 진입하는 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강준모 외, 2017).

규제는 중소기업의 혁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안승구(2018)는 기술표준과 

개인정보보호, 입지, 창업 및 기술금융, 제조·품목허가, 인증·시험·검사, 기술기준·규

정, 공공구매 측면에서 대표적인 규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먼저 기술표준 측면에

서 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부재로 인해 사업 추진이나 진출 가능 시장이 

제한적이며, 이와 관련된 기술표준의 제정과 조정이 지연되는 것이 문제라 보았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법규가 명확하고 일관되지 않아 규제대상의 혼선을 불러일

으키고 규제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었더라도 민간과 공공기관 간, 공공기관 간 정보의 연계가 불가능하여 연구의 제

약이 많다는 점, 개인정보의 활용 목적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입지 

측면에서는 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이 낮아 공간 활용이 제한된다는 점, 기존 공장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정부의 정책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

다. 창업 및 기술금융 측면에서는 상품화를 마치고 양산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경

우에도 매출실적이 요구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제조·품목허가 측면에서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 항목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바일 의료용 앱의 

경우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규제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았다. 인증·시

험·검사 측면에서는 정부의 기술개발 우선 구매대상에 의료기기가 포함되나 신제품

인증의 경우 안정성 담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술기

준·규정 측면에서는 에너지 관련 각종 기술이 건축물, 에너지 저장장치 등 적용 주

체 및 대상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공공구매 측면에서 공공구

매를 위한 적격성 평가 시 납품실적과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

이 제한된다.

이렇듯 규제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설명되며, 동일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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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라도 해당 요인의 수준에 따라 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 Pelkmans and

Renda(2014)는 규제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행정적인 부담, 기술격차에 따른 

순응부담, 도입시기, 기준 적용의 유연성, 제도의 불확실성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행정적인 측면의 규제는 행정절차(red-tape)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둘째, 규제 기준에 대한 기술격차가 커질수록 기업은 규

제순응에 부담을 가지게 된다. 기업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과 

절차, 사업모델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규제 순응 여부

를 결정하게 된다. 셋째, 도입시기이다. 새로운 기준에 대한 도입이 지나치게 짧다

면 기업은 규제에 순응하기 위해 큰 부담을 가지게 된다. 그럼에도 순응 기간이 지

나치게 길 경우 기업은 규제에 순응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혁신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넷째, 기준 적용의 유연성은 규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기준의 유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투입기준 규제에 비해 성

과기준 규제가 유연성이 높다. 이는 기업이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

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불

확실성은 규제의 안정성을 의미한다. 규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기업은 미래

를 예상하여 안정적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하지만, 급진적인 혁신보다는 규제 기준을 

최소한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기술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혁신에는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이수일 외, 2018).

2. 혁신성장을 위한 현 정부 규제개혁 동향

정부 역시 규제가 혁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말 이후 발표된 정부의 신산업 혁신 관련 주요 규제

개혁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었다. 그만큼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역시 규제

로 인해 지적되어 왔던 규제지체나 금융, 인증제도 개선, 현장의 규제문제 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규제개혁은 최근에 이를수록 점차 산업과 진행방향이 구

체화되고 있다. 초기 관련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특정 

산업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당 분야

에는 규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를 함께 제시함으로서 규제개혁이 지속

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먼저 금융분야의 개선이다. 2017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혁신창

업 생태계 조성방안에서는 한국의 혁신기업 창업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저조

한 이유를 모험자본의 역할이 미흡하고 이로 인해 투자와 회수, 실패와 재도

전 간 선순환 고리가 취약하다는 점, 정부의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



2018 한국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254

였으나 점진적,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민간중심의 벤처 붐을 조성하는 데 한

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고급 인력

의 창업을 확대하고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제한하며, 죽음의 계곡

(death valley)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벤처투

자자금을 증대시켜 대규모 모험자본을 증대시키고 벤처케피탈의 진입과 투

자를 위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창업과 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코스닥 등 회수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재

도전·재창업의 지원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규제지체로 인한 문제의 개선이다. 2018년 1월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현

장은 규제지체로 인해 규제가 신산업과 신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대표되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를 도입하여 신제품과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

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도록 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

입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관련 법

령을 개선하거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명확화, 간소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셋째, 현장의 문제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대안이다. 2018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5대 신산업 규제개선협의회’를 출범함으로

써 시장출시 단계에 적용되는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

였다. 전기·자율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의 5대 

신산업에 대하여 산업융합옴부즈만, R&D 전략기확단 MD, 산업기술정책관 등으로 

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신제품의 개발에서 실증, 시장진입, 시장

성숙단계를 예측,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현장

의 문제를 청취, 관계부처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넷째, 관련 인력양성 및 인증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대안이다. 2018년 5월 산업통

상자원부는 ‘산업혁신 2020 플랫폼’을 통해 민관 공동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확대하

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와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을 

통해 선제적인 규제개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도모하고자 하였

으며, 신속표준제와 같은 특허·표준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혁신분야의 전반적인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이다. 2018년 6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는 ‘혁신성장동력 추진현

황 및 계획’을 발표하면서 혁신성장동력분야의 13개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과제 중 

하나로 규제발굴·개선을 제시하였다. 이에 혁신성장동력분야 중 11개 분야의 규제 

26건을 발굴하고 규제개선 로드맵을 작성하여 핵심기술의 개발, 제품·서비스의 상용

화 등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에 있어서도 규제개혁이 효

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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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자율자동차·전기자동차 산업의 특성과 주요 동향

1.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1) 산업의 특성

자율주행차(autonomous car 또는 self-driving car)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개입 없

이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식,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된다(김현

경·조용혁, 2014). 자율주행자동차는 차량기술뿐만 아니라 환경인식, 위치인식 및 맵

핑, 판단, 제어,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등 5개의 주요요소,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V2X(Vehicle To Everything), 정밀지

도, HMI(Human Machine Interface)의 핵심기술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술들이 종합

적으로 인지하고, 판단하며, 조작하는 과정을 거쳐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식하고 운

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목적지까지 주행이 가능하다(박푸르뫼, 2017).

주요기술 세부내용

환경인식

Ÿ 레이더, 카메라 등의 센서 사용

Ÿ 정적장애물(가로등, 전봇대 등), 동적장애물(차량, 보행자 등), 도로 표식

(차선, 정지선, 횡단보도 등), 신호 등을 인식

위치인식 및 

맵핑

Ÿ GPS, INS, Encoder, 기타 맵핑을 위한 센서 사용

Ÿ 자동차의 절대·상대적 위치 추정

판단

Ÿ 목적지 이동, 장애물 회피 경로 계획

Ÿ 주행 상황별(차선유지·변경, 좌우회전, 추월, 유턴, 급정지, 주정차 등) 행

동을 스스로 판단

제어
Ÿ 운전자가 지정한 경로대로 주행하기 위해 조향, 속도변경, 기어 등 액츄

에이터 제어

HCI

Ÿ HVI(Human Vehicle Interface)를 통해 운전자에게 경고·정보 제공, 운전

자의 명령입력 등

Ÿ V2X 통신을 통해 인프라 및 주변차량과 주행정보 교환

<표 1> 자율주행자동차 주요 기술 

자료: 박푸르뫼, 2017: 1.

자율주행자동차의 산업생태계는 자율주행자동차에 사용된 다양한 기술만큼이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며,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산업생태계의 주요 참여

주체는 크게 사업자와 사용자와 정부, 조력자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자는 자동차업

체, 전기전자업체, ICT업체, ITS업체와 같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업체가 포함된다.

소비자는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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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일컫는다. 정부는 법이나 제도, 표준, 인프라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안착을 돕고,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력자는 산업생태계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연구기관과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도로, 통신 기반시

설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다(융합연구정책센터, 2015).

이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작과정에 ICT, ITS업체들이 참여하여 완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는 단순히 자동차 자체에 있는 센서 등으로 작동하

는 것이 아닌 도로와 ICT 등의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야 원활하게 작동이 가능하다.

정부 역시 법과 제도, 표준 등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을 제시하며, 차량사고에 대비한 보험업과의 관계 정리 등 광범위한 분야에 개입한

다. 그 결과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상호 간 영향을 주고받는 

네트워크로 인해 상용화가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진다(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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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동향

가. 시장동향

자율주행자동차는 현재 부분자율주행자동차가 보급되고 있지만, 2025년 이후 완

전자율주행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 전체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간 판

매량은 2025년 23만대에서 2035년 약 118만대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연 18%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시기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점유율은 0.5%에서 

약 9.8%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2025년 약 60억 달러 

수준이었던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은 2035년 약 380억 달러 규모로 약 6.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분자율주행자동차의 증가는 다소 둔화되어 2025년 

시장규모 약 360억 달러, 시장점유율 12.4% 수준에서 2035년 시장규모 약 390억 달

러, 시장점유율 15.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박종선 외, 2017).

국내 시장 역시 2017년 약 1,000억 원이었던 시장규모가 2025년 약 1조 원 규모

를 넘어선 후 2035년 약 3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차선이탈 경보,

차간 거리 유지 등 부분자율화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2025년 

본격적으로 자율자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약 

2.3%를 차지할 것으로 본다. 이후 2035년 완전자율화자동차가 상용화되면 국내 자

동차 시장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박현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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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산업 동향

국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개발은 2010년 현대기아자동차의 무인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 등을 시작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에는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 

다양한 주체가 관련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부산 국제모터쇼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전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제전자제품박람회, LA 오토쇼 등

을 통해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 업체 역시 SAE 기준으로 자율주행 3-4단

계를 달성하고 있다.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허가를 통해 살펴볼 때 가장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현대자동차로 2016년 3월 국내 처음으로 면허를 취득한 

이래 6대의 면허를 가지고 있다. 또한 산성전자, 서울대학교, 네이버랩스, 현대모비

스, SK텔레콤은 각각 국내 전자업체, 대학, IT기업, 부품사, 통신사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허가를 취득한 곳으로 각각 1대의 면허를 가지고 있다(송유승, 2017).

기관 대수 취득연도 기타

현대자동차 6 2016.3
국토부 1호 면허취득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포함, 레벨 4 

만도 1 2017.5 자체개발 센서 탑재

삼성전자 1 2017.5 국내 전자업계 최초

서울대학교 2 2016.5 국내대학최초, 레벨 3

네이버랩스 1 2017.2 국내 IT 기업 최초, 레벨 3

현대모비스 1 2016.6 국내 부품사 최초

기아자동차 2 2016 전기자동차

교통안전공단 2 2017 -

한양대학교 2 2016

카이스트 1 2017 -

SK 텔레콤 1 2017.7 국내통신사 최초

계 20 - -

<표 2>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면허취득 현황 

자료: 송유승, 2017: 6-7. 재구성.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2017년 ‘산업기술수준조사보고서’는 국내 자율주행자동

차38)의 기술수준을 미국과 일본, 유럽, 중국과 비교하고 있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의 기술수준이 가장 앞선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럽, 일본의 순으

로 기술수준이 높았다. 한국의 기술수준은 미국 대비 약 82.1%로 2015년 조사와 비

교할 때 2.2% 격차를 줄였으며, 그 결과 기술격차 기간 역시 1.5년으로 기존 1.6년

38) 보고서에서는 ‘스마트카’로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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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0.1년 줄어들었다. 또한 기술의 중요도와 시급성,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기술개

발이 시급한 분야로 센싱시스템, (반)자율주행시스템, 자동차전기전자아키텍처기술,

자동차용 SoC기술, 시험 및 표준화 기술을 지목하였다. 이들 분야는 자율주행자동

차를 개발하는 데 있어 기술적 중요도가 높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기술 수준

이 낮아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8).

연도
기술수준(%) 격차기간(년)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2017 82.1 100.0 93.9 98.3 72.6 1.5 0.0 0.5 0.1 2.4

2015 79.9 96.8 98.6 100.0 75.5 1.6 0.2 0.4 0.0 2.7

<표 3> 국가별 기술수준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6. 재구성.

기술동향의 분석결과는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문화와 시장과 다른 기술개발 관심

으로 인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보인다. 먼저 기술개발 문화이다. 국가별 기술수준이 약 1.5년에 불과함에

도 불구하고 국내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시기는 구글과 GM 등의 주요 업

체는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약 

10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개별 기술의 기술격차보다 기업 간 공동개발 

등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해외 기업의 경우 기존 자동차 업체 간 협력

과 제휴뿐만 아니라 반도체, 인터넷, 차량공유, ICT 업체 등의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협력보다 개별 기업이 전체의 시스템을 개발

하려는 경향을 보여 R&D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는 등 다양한 시도와 시험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박푸르뫼 외, 2017: 9-10).

다음으로 시장과 다른 기술개발 관심이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특허 등록 현황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을 살펴보면, 기술개발은 

센서·지도 기술이 43.1%, 주행경로 제어기술 29.6%, 인터페이스·단말 기술 11.2%,

통신·네트워크·보안기술 10.6%, 조향·액추에이터 기술 5.5% 순으로 나타났다(최창호,

2016).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사한 미래형자동차 산업의 R&D 지원사업 신

청 과제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기술이 24.14%로 가장 많았으며, 엔

진 및 동력전달장치 17.2%, 차체 및 경량화 기술 13.93%, 전기 및 전자장치 10.79%,

안전도 향상기술 9.36%로 나타났다. 이는 특허등록이 IT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관심은 여전히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 남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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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해당 시장의 중소기업 참여정도와 점유율은 매우 낮음에

서 매우 높음의 5단계로 구분할 경우 중간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중소기업 시장점

유정도는 낮음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 외, 2018: 13, 26).

주요품목
과제건수

점유율
평균

증가율2014 2015 2016 합계

공조기술 63 35 47 145 6.49 -13.63

기타 자동차/철도차량 관련기술 156 228 155 539 24.14 -0.32

시스템 통합기술 17 15 12 44 1.97 -15.98

안전도 향상기술 70 72 67 209 9.36 -2.17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130 145 109 384 17.20 -8.43

저공해 및 대체에너지 차량기술 50 24 45 119 5.33 -5.13

전기 및 전자장치 77 109 55 241 10.79 -15.48

차량 지능화기술 48 36 12 96 4.30 -50.00

차량운동성능 및 진동/소음저감기술 52 50 43 145 6.49 -9.06

차체 및 경량화 기술 119 86 106 311 13.93 -5.62

합계 782 800 651 2,233 100.00

<표 4> 중소벤처기업부 미래형자동차 R&D지원사업 신청과제 현황

(단위: 건,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8: 27.

다. 제도 동향

국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 자동차 추진단’을 설립하면서 부터이다. 추진단

은 자율주행의 최종 목표인 ‘자동차-ICT-도로’와 연결된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해 부

처별 역할을 분담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산자부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산업적

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산업융합 및 중소·중견 부품업체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과기부는 ICT에 초점을 두고 관련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 서

비스 공동 플랫폼, ICT 기반 스마트자동차 확산 전략을 마련하였다. 국토부는 산자

부와 과기부와는 달리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

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후 2015년 국토부, 과기부, 산자부의 3개 부처 공동으

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규제개선 및 기술개발지원 등 관련 내용의 상용화 지원 방안’

을 발표하였으며, 2015년 8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지

위와 임시운행 허가를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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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력 확보와 실증단지 및 관련 인프라의 구축,

사업전환과 경영여건 개선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력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주요 센서 등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자율주행 관련 국가표준도 

2017년 93종에서 2021년까지 200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기도 화성시에 

32만m2 규모로 ‘K-City’를 조성하여 고속도로, 도심, 교외, 주차시설, 커뮤니티 등 

다양한 실제 환경을 재현한 시험단지와 대규모 실증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관

련 인프라는 스마트도로의 구축, 정밀도로지도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도로는 

전국 고속도로(5천 km) 및 서울 등 주요 도심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구축되며, 실

시간으로 주변 정보를 자율주행자동차에 전송하고, 자율주행차량 간 통신이 가능하

도록 한다. 정밀도로지도는 2020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구축하며, 이를 바탕으

로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차량 간 안전한 교통관리를 위한 실시간 교통관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전환과 경영여건 개선 지원은 내연기관 부품기업

과 IT 등의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의 촉진, 사업재편과 인수합병 등을 위한 모험펀드 

등의 활용, 기술탈취 등 대·중소기업 간 불합리한 거래관계의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18).

부처명 역할

산자부

Ÿ 산업융합 정책 및 산업육성 방안 수립

Ÿ 산업융합 실용화·상용화 R&D 추진

Ÿ 중소·중견 부품업체 글로벌화 지원

Ÿ 주요지원사업: 창조경제 산업엔진 “자율주행” 사업

과기부

Ÿ ICT 기반 서비스·비즈니스 모델 발굴

Ÿ ICT 기반 서비스 공동 플랫폼 R&D 추진

Ÿ ICT 기반 스마트자동차 확산 전략 수립

Ÿ 주요지원사업: 이용자 중심 “교통서비스” 사업

국토부

Ÿ 국가 교통물류 정책 및 C-ITS 육성방안 수립

Ÿ 첨단도로 교통인프라 구축 5대 Mobility R&D 주관 

Ÿ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

   - [단기]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및 적용을 위한 법 규정 개정 등

   - [중장기] 시험단계(시험 라이센스 등), 평가·인증단계(성능 및 안전기준 

등), 보급단계(사고, 책임, 개인정보보호, 교육·훈련 등)의 단계별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Ÿ 주요 지원사업: 스마트 모빌리티 “(반)군집주행” 사업, 스마트 하이웨이 

“첨단도로” 사업

<표 5> 부처별 주요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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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자동차 산업

1) 산업의 특성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EV)는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 정의된다(환경부, 2018). 전기자동차는 하이브리드자

동차(Hybrid Electric Vehicle: 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PHEV), 수소연료전지차(Fuel Cell Electric Vehicle: FCEV)와 함께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된다. 친환경자동차 모두 모터로 구동되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전통적인 내연기관을 연료로 활용하며, 수소연료전지차 역시 수소를 연료로 활용하

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로 분류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비하여 더 큰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외부 계통으로부터 공

급받은 전기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전기자동차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김철수, 2016).39)

전기자동차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다. 이 기술은 크게 전기화(배터리), 전장화,

경량화로 구분된다. 먼저 전기화는 모터와 배터리와 관련된 기술을 의미한다. 전기

화는 배터리의 출력에 따라 모터의 출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은 배터리와 관련

된 기술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장화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오디와와 

같은 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 시스템을 뜻한다. 전기차에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와 반도체, 기타 IT 부품이 포함되며 이들을 활용하여 주행보조시스템, Head-up

Display, 타이어 모니터링 시스템(TPMS), 야간주행비전 적용 등과 관련된 기술이 

있다. 마지막으로 경량화는 전기자동차의 연비향상을 위해 신소재 등을 활용하여 

무게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경량화는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을 활용하거나 내열

성, 내구성, 기계적 강도, 성형성 등에서 유리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P)를 활용한

다(이용주·정용진, 2015).

39) 다만 연구자에 따라 전기로 모터를 구동시킨다는 점에서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김경연, 2009). 여기에서는 ‘외부’ 계통으로부터 전기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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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주요 품목 주요 생산업체

배터리

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기타

GS칼텍스(GS), LG화학, SK이노베이션, 디에이테크놀로

지, 리켐, 삼성SDI, 솔브레인, 씨아이에스(코넥스), 에코

프로, 엔에스(비상장), 엘앤에프, 코스모신소재, 포스코

켐텍, 피앤이솔루션, 피엔티, 후성

전장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구동모터, LED, 

카메라모듈, 기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전자, S&T모티브, SK하이

닉스, 넥스트칩, 동부하이텍, 삼성전기, 삼성전자, 서울

반도체, 아이에이, 엠씨넥스, 우리산업, 캠시스, 픽셀플

러스, 한온시스템

인프라 충전기, BMS장비 LG이노텍, LS산전, 코디에스, 포스코ICT, 피앤이솔루션

경량화 알루미늄, EP
SK케미칼, 삼기오토모티브, 상아프론테크, 코다코, 코오

롱플라스틱, 코프라, 효성

<표 6> 전기차 기술분야별 주요 품목과 생산업체 

자료: 이용주·정용진, 2015. 재구성.

다양한 업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전기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산업의 연계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전기차의 부품 등을 공급하는 후방산업으로는 경량화·특수소

재, 철강산업, 금형·사출산업, 배터리 음·양극재, 기계산업, 통신산업이 포함된다. 이

러한 산업의 생산물을 토대로 전기자동차산업은 동력발생장치와 동력전달장치, 제

동장치, 전기(전자)장치, 조향장치, 차체, 배터리, 충전인프라, 기타 등으로 구성된다.

전기자동차 산업은 다시 교통·인프라, 유통산업, 운송산업, 정비산업, 전력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방산업에 활용된다(홍소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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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동향

가. 시장 동향

전 세계의 전기자동차 보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이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전기

자동차는 2008년 인도의 참여를 시작으로 2009년 중국과 일본, 기타 국가 등 보다 

다양한 지역으로 보급이 확신되었다. 중국은 2009년 순수전기차가 약 480대가 처음 

보급되기 시작한 이래 2016년까지 약 48만 3천대가 보급되어 약 1,000배 가까운 성

장을 보였으며, PHEV까지 포함하게 되면 증가량은 더욱 늘어난다. 미국은 중국 다

음으로 전기차 보급이 많이 이루어진 국가이나 순수전기차는 약 61.5% 수준, PHEV

까지 포함하게 될 경우 86.9% 수준이 보급되었다. 두 국가의 전기차 보급량을 합하

면 전 세계 전기차 보급량의 약 60.2%를 차지한다. 순수전기차와 PHEV의 보급 비

중 변화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 PHEV의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상

대적으로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있으나 한

국과 인도, 프랑스, 중국, 노르웨이에서는 순수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집중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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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는 전 세계의 전기자동차 보급대수와 비교할 때 약 

0.56% 수준으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기자동차 보급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기준 약 1만 1천대가 보급되었다. 그 결과 

2015년 전체 신차 판매대비 약 0.2%인 2,821대에 불과하였던 전기자동차 판매는 

2016년 약 0.4%인 6,051대로 증가한 후 2017년 상반기에는 약 0.6%인 4,939대까지 

증가하였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1-6월

신차 판매대수 2,821 6,051 4,939

신차 판매비중 0.2 0.4 0.6

전체 승용차 판매 1,652,042 1,636,892 763,674

누적보급대수 5,716 11,767 15,869

<표 7> 국내 전기자동차 판매비중

(단위: 대, %)

주: 전체 승용차 판매는 내수와 수입 기준

자료: 곽병근, 2017.

나. 기술·산업 동향

순수 전기자동차는 2010년 각 국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자동차 업체

를 중심으로 판매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판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2세대 

전기자동차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1세대 전기자동차는 연구개발 단계 혹은 콘

셉트 카 수준에서 발전된 것이 일반인에게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높은 배터

리 가격, 낮은 에너지 밀도로 출퇴근 등 일상적인 수준의 주행거리는 충족시켰지만,

짧은 주행거리에 따른 충전부담으로 인해 장거리 이동은 어려웠다. 2세대 전기자동

차는 1세대 전기자동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크게 늘어나고, 충전 인프라도 설치되면

서 장거리 운행을 위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내연기관차와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3세

대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효율성의 증가, 전기차 제작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 대중

성을 확보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부 모델의 경우 자율주행기능과 

500-600km의 운행거리를 갖추었음에도 2만 달러대의 가격으로 판매가 진행되어 대

중성을 확보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피엔피특허법인, 20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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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세대 2세대 3세대

시기 2010-2016년 2016-2020년 2020년 이후

주행거리 150-200km 300km 이상 500km 이상

에너지효율 3-5km/kWh 5-10km/kWh 10km/kWh 이상

연간판매대수 30만대 이하 50-200만대 200만대 이상

특징 전기차 가능성 확인 내연기관과 경쟁시작 전기차 대중성 확보

<표 8> 전기차 세대별 특성 

자료: 피엔피특허법인, 2017: 11.

한국의 전기자동차 관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기자동차의 기

술경쟁력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시장지위의 경우 비교 대상

국가인 중국 8.0점, 미국 7.5점 등의 국가에 비해 많이 부족한 5.1점 수준으로 나타

났다. 이는 중국과 미국에 보급된 전기자동차 비중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술력 

수준과 수익성 수준 역시 주요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기업들

의 기술, 수익 수준이 해외 기업들에 비해 낮을 가능성을 보였다. 다만 성장잠재력

은 일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지표들과 비교할 때 차이가 가장 적

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기업들은 향후 시장 확대나 기술력, 수익성 향상에 긍정적

인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시행한 산

업기술수준의 분석수준을 보면 설문조사 결과와는 달리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그린카의 범주에 전기차와 하

이브리드자동차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즉, 두 조사에서 

기술수준에 대한 유사한 질문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의 순수전기차에 대

한 기술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지만,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구분40) 시장지위 기술력수준 성장잠재력 수익성수준 산업기술수준

한국 5.1 6.4 7.8 5.8 90.0

미국 7.5 7.9 8.2 7.2 97.6

유럽 7.4 8.0 8.2 7.3 98.9

일본 7.0 7.8 7.7 7.0 100.0

중국 8.0 7.1 8.4 7.4 78.4

평균 7.0 7.4 8.1 7.4 -

<표 9> 전기자동차 국가경쟁력 수준 

주: 산업기술수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8)의 산업기술수준조사의 ‘그린카’를 의미.

자료: 피앤피특허법인, 2017: 18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8. 재구성.

40) 개별 항목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피앤피특허법인, 2017: 180). (1) 시장지위(시장점유율): 전
기차 생산국의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현재의 시장 지위 수준에 대한 질문, (2) 기술력 수준:

전기차 생산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기술력 수준에 대한 질문, (3) 성장잠재력: 전기차 생산국
이 향후 전기차산업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질문, (4) 수익성 수준:

전기차 생산국이 전기차생산에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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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부품별 기업의 기술수준에 대한 평가결과 배터리 부문의 경쟁력이 평

균 7.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량화소재, 완성차제조, 충전기 분야의 경쟁력은 평균 

6.7점으로 낮았다. 기술능력별 평가 결과 부품개발·설계능력, 제품품질 분야는 평균 

7.3점으로 높았지만, 소재부품 자립도의 경쟁력은 6.8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두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배터리-부품개발·설계능력, 배터리-제품품질 부분

이 8.1점으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충전기-생산설비 수준의 경쟁력은 

6.4점으로 가장 낮았다.

구분41) 부품개발
설계능력

소재부품
자립도

생산기술
수준

생산설비
수준 제품품질 평균

배터리 8.1 7.0 7.8 7.8 8.1 7.8
파워트레인 7.5 6.9 7.5 7.5 7.5 7.4
전장화부품 7.5 7.0 7.4 7.3 7.5 7.3
경량화소재 6.8 6.5 6.7 6.7 6.9 6.7
완성차제조 6.8 6.8 6.6 6.7 6.8 6.7
충전기 7.1 6.5 6.9 6.4 6.8 6.7
평균 7.3 6.8 7.2 7.1 7.3 7.1

<표 10> 국내 전기자동차 가치사슬별 기술수준 평가결과 

자료: 피앤피특허법인, 2017: 195

다. 제도 동향

정부는 2009년 이후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

적으로 기울였다. 이에 2009년 10월 전기자동차의 양산체제 구축, 세계 전기차시장 

점유율 확대, 국내 시장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

표하였다. 이 방안에서는 단기과제의 일환으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을 통해 배

터리 등 핵심기술 개발, 그린 네트워크를 활용한 부품경쟁력 강화, 우수 기술·부품

의 표준화 지원, 안전성 및 성능평가 기준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0

년 9월 전기자동차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완성차 기술개발, 부품 기술개발, 산업기

반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부품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배터

리와 모터, 공조, 경량화와 같은 주요 부품이 대상이 되었으며, 중형전기차 개발을 

41) 개별 항복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피앤피특허법인, 2017: 181). (1) 부품개발·설계능력: 전기차 
생산국이 보유하고 있는 부품 개발 및 설계 능력 수준에 대한 평가, (2) 소재부품자립도: 전기차 
생산국이 어느 정도 소재부품 자립도를 보이는지에 대한 평가, (3) 생산기술수준: 전기차 생산국인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생산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 (4) 생산설비수준: 전기차 생산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생산설비 수준에 대한 평가, (5) 제품품질: 전기차 생산국이 생사한 전기차에 대한 전
반적인 품질 수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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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대형과제를 추진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그린카산업 발전전략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그린카의 보급 확대와 핵심부품의 국산화와 효율 향상을 목표로 진

행되었으며, 2015년까지 구체적인 달성 목표가 수치로 제공되었다. 2014년 12월은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이 제시되었다. 이 계획 역시 고효율 모터, 온도제어, 무금

형 차체 성형, 공조·고전압 전장 제어 등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해 2019년까지 222

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차량보급 확대와 충전시설 확충, 민간참여 촉진을 추

진하기로 하였다(김철환·유찬용, 2015).

주요 추진과제 소관부처

1. 보급활성화를 통한 구매유도

Ÿ 전기차 구매보조 및 보급확산 환경부

Ÿ 전기차 차량 가격 인하 유도 산업부

Ÿ 적정 전기가격 설정 산업부, 환경부

Ÿ 전기차 보급 비재정수단 도입 추진 환경부

2. 충전소 확충을 통한 전기차 보급기반 마련

Ÿ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3.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성능향상 및 가격저감 유도

Ÿ 전기차 핵심부품 개발 및 모델 다양화 산업부

Ÿ 전기차 충전기술 개발 산업부

4. 규제개선 및 제도정비를 통한 제도기반 확립

Ÿ 전기차 안전검사 기준 개선 및 전기차 분류기준 마련 국토부

Ÿ 운전사업용 전기버스 지방세 감면 행안부

<표 11> 부처별 주요 추진과제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8: 17.

정부는 2018년 6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

자리 창출, 환경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먼저 전기자동차의 보

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을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200만원,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450만원, 대형버스의 경우 1억 원의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충전인프라 및 세금혜택 등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높은 가

격으로 인한 부담과 불편한 충전시설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전기자동

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부품 개발 계획을 마련하였다. 충전 후 1회 주

행거리를 500km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 차세대 배

터리를 개발하고 모터출력의 향상, 인버터 전력 반도체 개발, 시스템 고전압화와 관

련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충전용량을 증대시키고, 충전시간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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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한 슈퍼차져(Super Charger)기술과 사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무선, 자동

충전 기술을, 소비자의 선택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전기승용차 및 승합차,

트럭 등을 개발할 것이라 밝혔다. 미지막으로 전기차 개발에 저해가 되는 전기차 

안전검사 기준과 미흡한 전기차 분류기준 마련, 운송사업용 전기버스 지방세 감면 

등의 제도를 개선·보완할 예정이다(관계부처 합동,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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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전기자동차 산업의 중소기업 적합성

1. 기술혁신 측면 

기업의 혁신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생각이나 방법으로 기존 

업무를 다시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활동’이라 정의되며, 원하는 목적을 달성

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 기업환경이 급변하는 경우 필요하다

(김재용, 2013).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혁신

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기 어렵고,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실패하는 경우 기업에게 

미치는 위험부담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그럼에도 시장의 변화와 기업

의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면, 중소기업은 보다 안전한 방

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컨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공정을 개선

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할 것이며, 혁신의 실패 시 높은 위험을 초래

하는 급진적이거나 불연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점진적이고 연속적

인 혁신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먼저 현대 자동차산업은 자율주행자동차와 친환경자동차를 중심으로 변화하더라

도 기업은 기술혁신으로 인한 부담이 적다. 자동차 산업분야의 중소기업은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내연기관차의 부품을 생산하던 

업체는 기존 기술의 개선을 통해 자율주행차와 전기자동차의 부품을 개발할 수 있

으며, 기존 자동차에서 사용하지 않던 부품은 새로운 기업이 산업에 진입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생태계는 자동차 업체와 

전기전자·ICT·ITS 업체가 별도의 그룹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기존 기업들은 소비자

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분야의 

기업들에게 제품개발과 서비스 공급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즉, 기존 기업은 이전 기

술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제품을 개발하면 되고, 새로운 분야의 

기업은 기존 기업의 수요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술을 활용해 제품개발에 나

서는 등 기업 간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전기자동차의 산업생태계 역시 유사

하다. 후방산업으로 분류되는 6개의 산업분야 중 기존 자동차 산업과 연관이 상대

적으로 적은 분야는 경량화·툭수 소재, 배터리 음·양극재, 통신산업 2개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산업에서는 동력발생장치와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전기(전자)장

치, 조향장치, 차체 등 기존 자동차와 유사한 부품이 활용된다. 따라서 기존 기업일

지라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자율주행자동차와 전기차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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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안정적으로 기술혁신에 투자할 수 있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기업이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기업이 기술혁신을 위해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기술의 경우 

과거 자동차 업체의 상위 모델에서만 비싼 가격으로 장착되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

는 엔트리 모델에서도 과거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장착이 가능할 정도로 대중화

되었으며,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율주행 상용차 등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차량으로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각종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자동차 간 통신을 원

활하게 하는 스마트도로나 자동차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정밀지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역시 자율주행자동

차와 유사하다. 먼저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증가하면서 내연기관차와 경쟁할 수

준이 되자 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국내 전기자동차의 보급은 2017년 상반기

에 보급된 차량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보급된 전체 전기자동차의 약 42.0%에 달

한다. 국산 전기자동차 중 특정 모델은 차량 계약 후 수령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

이 필요할 정도로 대기 고객이 많이 몰려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기후협약 등 국제

협약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지속적으로 감축해야 하므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정부제도 측면

1) 정부규제 측면

정부는 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2018년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중소기업규제영향평

가를 실시하고, 이 규제가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부담이 클 경우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규제의 기준뿐만 아니라 적용시기와 규제불응 시 처벌 

수단까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정부규제로 인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예

를 들어 다양한 환경규제의 강화로 인해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야 할 경우 중소기업은 적용시기가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기업은 제품 개발 

등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할 여력을 가지게 된다.

둘째,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기술표준을 적극적으로 확

대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전기자동차 관련 국가표준을 2017년 93종을 2021년까지 

200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기술표준은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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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하는 데 필요한 기준 역할을 한다. 대기업의 경우 기업의 브랜드 파워, 평판 등

으로 인하여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더라도 소비자가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 스스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기준이 존재하더라도 기준 보다 높은 수준의 제

품을 개발함으로써 프리미엄 제품의 이미지를 구축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같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기존 기준보다 더 높은 수

준의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장에 제품의 

품질기준이 존재할 경우 중소기업은 이를 충족시키고 공인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

음으로써 자사가 생산한 제품의 성능을 증명하게 된다. 또한 정부가 안전이나 환경 

등을 이유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더라도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규제순응에 따른 부담이 줄어든다.

2) 정부지원 측면

정부는 자동차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는 물론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

하고 있다. 정부의 투자는 핵심기술을 개발하거나 차량 보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핵심기술과 관련한 기업 지원에서는 2012년 이후 연구개발에서 

대기업의 참여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중소기업을 혁신의 주체로 육성하여 

완성차 업체가 주도하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을 

확대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또한 미래자동차 분야의 기술개발에 정부가 투자하는 

각 부처연구개발비의 비중은 과기부 85%, 산업부 58%, 국토부 100%에 달한다. 또

한 기존 전통적인 자동차 기술분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여 이에 대한 지원

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기부는 내연기관 및 공통기반 기술의 비중이 

77%에 달할 정도로 높다(김선재·이선명, 2018).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

를 통한 육성 의지는 중소기업이 부족한 자원을 보완함으로써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차량 보급이나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비용을 보조한다. 신산업을 육

성하는 데 있어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수요를 창출하여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다.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 역시 자동차의 품질개선

뿐만 아니라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

기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승용차의 경우 최대 1,2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

에 소비자는 일반 내연기관차를 구매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으며, 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세금 혜택 등으로 인해 구입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그 결과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 역시 다양한 모델을 시장에 출시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확대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의 확대에 따라 함께 매출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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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전기자동차 분야 규제개혁 과제

1. 규제애로 과제의 발굴방법

이 연구에서는 규제개혁과제의 발굴을 위해 기업체의 직접면담, 언론 등을 통한 

문헌조사, 중진공과 옴부즈만을 통해 건의된 2차 자료의 검토 등과 같은 다양한 방

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규제애로과제의 특징 상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타당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관련 업체와의 면담을 실시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

소기업진흥공단이 업체선정 및 협의일정 조율 등의 도움을 주었다. 당초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협의한 업체는 총 16개 업체였는데 이들 중 배터리생산 및 그 외 자동

차부품 생산업체를 제외하고, 완성된 전기차를 생산, 혹은 연구개발 중인 업체를 선

정, 5개의 업체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들 업체는 제품생산에 대한 규정 보다는 인증과 조달, 판매와 같은 부분에 있

어서 규제의 애로를 밝혔으며, 그 외 우리나라의 규제기준이 유럽의 기준보다 높은 

상황, 자동차 유형분류에 따라 자동차 생산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표시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품조달 등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사례를 들어 제시하기도 했다. 참고로 전기차 분야의 사업체와

의 면담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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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면담일자 발굴규제 내용

㈜○○○ 11월6일 전기차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조달사업 참여기준

㈜△△△ 11월8일 국토교통부의 완성차 인증

㈜◇◇◇ 11월19일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의 인증

국내기준과 유럽기준의 상이성

초소형자동차 유형분류 기준

㈜▷▷▷ 11월22일

㈜□□□ 11월22일

국토교통부의 인증

중소기업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전기이륜자동차 면허관련

업체명 주생산품목

17년도 

기준 

매출액

업체명 주생산품목
17년도 기준 

매출액

초소형 전기자동차 5,021,515

원격검침솔루션,

딥러닝가속기,

LiDAR카메라융합솔루

션(예정)

177,725

전기자동차 충전기 11,108,000 라이다 센서 159,715

자동차 부품(전장용 

고무 씰)
28,606,000 전기차 1,239,000

전기이륜차, 삼륜차 등 3,026,916 자동차용 조향장치 부품 25,603,414

이차전지 분리막 

장비(코팅설비)
64,575,000 자율주행 골프카트 800,000

전기차 모니터링 SW 및 

장치

(EV-CARESystem)

109,400
전기차 배터리 모듈 

검사 장비
1,166,488

리튬 2차전지 후공정 

생산설비
15,483,000 특장차(고소작업차) 14,838,293

리튬 2차전지 생산설비 7,724,636
CNG 저상버스, PIEV

저상전기버스 등
36,249,405

<표 13> 당초 면담대상 선정업체 (단위: 천원)

<표 12> 전기차분야 규제애로 발굴을 위한 면담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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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분야 내용

자동차 

운행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전기이륜차 최고 정격 출력이 

11kw 이하로 자동차 관리법은 2012년에 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도로교통

법에는 반영되지 않아 최대 정격출력 4kw 초과 11kw 이하의 전기 이륜차

는 단속 대상에 해당되어 전기 이륜차 산업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

용, 관련 법개정 희망

 *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2조 19.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 별표 1

자동차 

인증

  대규모 이륜차 제작자*는 최초 실측 검사가 면제되고 있으며 제원 통보만

으로  제작과 판매가 가능한 반면 소규모 이륜 차 제작자는 최초의 실측 

검사와 함께 모든 이륜차에 대해 정부 검사를 받아야 함

 * 연간 동일 차종 500대, 총 대수 2,500대 이상 제작하는 업체

 ** (관련법) 자동차 관리법 제32조 제3항,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6조의 2 

자동차 

인증

  배출 가스를 발생시키는 내연 기관이 없는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도 불필

요한 배출 가스 인증서를 다수 기관에서 요구

  - (국토부) 실측 확인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주행 거리 확인서를 요구

  - (환경부환경공단) 1회 충전 주행거리 검사시 요구

  *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조달청 

납품

  조달청 납품시 단계별*로 관련 기관에서 시험 성적서 등 동일한 자료를 

중복 요구하여 기업 불편 가중

  - 계약시(MAS협회) : 시험 성적서 요구

  - 검사시(조달품질원) : 시험 성적서 요구

  - 일정 수량 및 금액 초과시(해당기관) : 시험성적서요구

   ⇒ 조달청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 서류를 각 기관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중소기업 

경쟁제품확

인

  중소 기업 경쟁 제품 직접 생산 확인과 관련하여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서로 다른 제품군에 속하는 경우 다른 제품 군간 생산공장 면적, 생산 시

설, 생산 인력의 공유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업 부담으로 작용

  * (관련규정)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 제15조

충전소 

인력기준

  수소 충전소의 경우 충전소에 고용된 사람만 충전 가능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안전관리 책임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관리

자는 24시간 상주해야 함 

   - 연료 주입은 충전소 직원만 가능 

   - 미국 및 유럽은 일정시간 교육 이수 하면 누구나 충전가능

충전소   수소 충전소 입지 규제

2. 전기차 분야 규제애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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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 학교 인근에 충전소 설치 금지 

    . 학교 부지로부터 200미터 밖 설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상업시설 내 충전소 설치 금지

    . 할인마트 등에 충전소 설치 불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 수소를 위험물로 분류하는 과거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역삼륜 

자동차 

분류

  역삼륜 자동차의 분류 

  - 앞바퀴 2개, 뒷바퀴 1개로 구성된 전기자동차는 현재 이륜자동차로 분류됨

  - 국토교통부령 : 삼륜 이상에 최대 적재량 100kg 이하는 이륜자동차 

  - 현재 이륜자동차는 운전자, 동승자 모두 헬멧을 쓰도록 되어 있음 

  - 역삼륜 전기자동차 탑승자는 모두 헬멧을 써야 하는 문제 

초소형자동

차규격

  초소형 전기차 규격 규정 

  - 무게 600키로그램 이하 

  - 최고속도 80km/h 이하 

  - 배기량 250cc 

  - 차실을 밀폐해야 함 (차문이 없거나 일부가 개방된 차 출시 금지)

  -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금지

인증기관 

인력

  인증기관 인력 규정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엔진 인증 시험기관이 되기 위한 

인력 조건

    . 기계제작기술사, 차량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및 해당 

기술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1인 이상

    . 일반기계기사 1급, 자동차 검사기사 1급, 자동차 정비기사 1급 및 대

기환경기사 1급 이상 기술자격소지자 2인 이상

    . 자동차기관정비기능사 2급 이상, 전기정비기능사 2급 이상, 자동차 새

시정비기능사 2급 이상 기술자격소지자 중 1인 이상

    . 자동차검사기능사 2급 이상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 기술사, 기사, 기능사 등 자격 소지자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함 

        시장규모, 여타 분야 등과 비교할 때 과다한 인력 규정으로 판단

초소형 

트럭시장진

입

초소형트럭 시장진입 규제

  - 초소형트럭의 경우, 2018. 7.11. 근거입법이 되어 생산이 생산이 가능해

졌을뿐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에서 배달차로 채택하면서 향후 정부수요

가 10,000대 정도 있어 시장이 생겨남.

  - 그러나 초소형 트럭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배터리 규제(리튬배터리 사

용), 우정사업본부의 각종 편의장치 및 고급제어장치(abs, airbag)의 요구로 

중소기업이 대응하기 힘든 사항. 

  - 정부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로부터

의 부품구매나 기술협력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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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충전

기표준화
전기차 충전기 규격표준화, 현재는 다 달라서 표준화 필요함.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및 

교통사고 

정보 

의무보고

대기업은 작은 사고기록도 일일이 보고할 수 있는 인력가졌지만 중소기업에

는 부담. 2017년 국토위 의결 거쳐, 법사위 계류 중이었음. 입법되었는지 

확인 필요

충전기 

설치 

어려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주대표자회의라는 관리자 집회의 동의 필수, 그러나 현실적으

로 동의받기 어려움. 여기에 충전기 대수가 일정량 넘으면 전력수요에 있

어 아파트 전체 블랙아웃 발생가능
안전교육 전기차 정비 및 안전교육, 전자파 등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음.

보조금

배터리가 없는 전기자동차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배터리리스 사업

의 출현으로 배터리 없는 차 구입 업체 출현, 그러나 환경부는 배터리가 

있어야 전기차로 인정
초소형사륜

차
해외인증을 거쳤더라도, 다시 국내기준에 맞게 인증해야 함.

충전기 

설치

국토교통부 2018.7.22..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증축에 

해당, 신고대상임. 미신고 충전기 2만대 정도 예상, 국토부는 신고없이 설

치한 전기차 충전기 모두 철거방침
 주행제한 

규제
초소형 전기자동차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제한 규제

자동차인증 전기자동차의 환경부 인증 처리기간 단축

자동차출력

성능
자동차관리법의 출력성능 전기출력 기준 변경

환경부의 

저온 시 

주행거리 

규정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정으로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0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0%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

소규모 

전기차 

제조사에 

인증절차 

간소화

소규모 전기차 제조업체는 대규모 전기차 제조업체(주로 현대, 대우 등)에 

비해 인증이 훨씬 까다로움. 현재 대규모 전기차 제조업체는 자기적합성 

인증, 소규모 전기차 업체는 국가공인인증을 받아야 함. 시간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차이가 남. 업체는 보조금 수령, 계약기간 이행, 기술의 적기도

입 등에 애로가 크며 비용부담 및 타업체(특히 중국)와의 경쟁에서 열위에 

처함. 특히 중국 제조업체의 경우, 현대, 대우처럼 초대형 기업은 아니지

만, 연간 동일차종 생산 500대, 총 생산 2500대의 기준에 부합하여 자기인

증이 가능한 대규모 제조업체로 분류됨. 이는 우리나라 소규모 업체에 역

차별을 초래하는 것임. 등록후 10년 이상, 누적판매 300대 이상, 리콜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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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등의 조건 충족시 소규모 제조업체도 대규모 제조업체로 간주해 

주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함.

  그 외 인증자체가 너무 중복적인 것도 있음. 예를들어, 각각 인증을 받은 

부품임에도, 이를 조립한 완성차는 또다시 인증을 받는 중복인증 구조, 이

미 인증을 받은 완성차라도 제원이 바뀌거나, 형태, 무게(3%초과 변화)시 

또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함. 그런데, 같은 완성차라도 계약자의 요구에 따

라 차량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약간의 변화는 상시적으로 발생. 문

제는 이 때마다 기업은 재인증의 위험부담을 않음. 인증기간이 6개월 걸

리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에 큰 부담. 

버스폭규제

우리나라만 2500 밀리미터 미만으로, 유럽 중국은 모두 2550밀리미터로 되

어 있어서 부품호환성 문제 발생. 외국버스업계의 우리나라 진출이 불가

능, 우리나라 업체는 값싼 외국산 축을 구입못하고, 현대차 계열의 국내산 

축을 구입해야만 함.   

초소형차 

기준

유럽 초소형차 기준에 비해 우리나라 초소형차 기준이 높음. 우리나라의 경

우, 초소형차를 이륜이 아닌 사륜자동차로 분류한 결과임. 그 결과, 중소

기업, 초소형전기차 업체 등에는 진입장벽 및 사업애로가 발생함.

자동차분류

자동차 분류 방식인 승용, 화물, 특수는 초소형차에도 적용됨.

각 분류에 따라 무게가 다름. 초소형차에 적재함 탑재여부에 따라 승용, 화

물로 따로 구분되며, 이로 인해, 별도의 인증 및 기타 규제(전장대비 후간

비율) 미충족 시 시판불가능 문제 발생
국토부등 

정부인증

국토부 인증의 복잡성, 환경부 인증과 국토부 인증의 중복, 환경부 인증절차

에 대한 안내 부족 등의 현실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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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성*42)

□ 혁신성장은 천연자원이 없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핵심전략임

­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중국, 호주 등과 달리 천연자원이 부족함

­ 수출의존도는 37.49%(17년 기준)로 독일(39.37%)보다는 낮지만 미국(7.97), 일

본(14.33)보다 현저히 높음. 독일은 EU역내 국가가 주요 수출국(61.4%, 14년 

기준)이라는 점에서 우리와 비교하기 어려움1)

­ 결국 우리의 자원은 사람이고 무형의 가치창출이 절대적임

□ 혁신성장의 성공은 사실상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에 따라 결정됨

­ 혁신은 사람이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시장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임

­ 우리는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이 부실하고 기반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시

스템이 취약하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나가는 길을 막는 규제가 

심함

­ 특히 규제는 모든 속도를 제어하는 병목지점((bottleneck)이며 개혁을 통해 단

기간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주제임

□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전방위적 규제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함

­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전략추진역량은 경쟁국인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 우리나

라의 1970-80년대에 비해서도 현격히 낮은 상황임. 국가전략이라고 할만한 계

획이 없을 정도로 국가전략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념화된 규제강화 논리가 정치의 중심에 있음. 국민들 

또한 과학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으며 규제강화에 따른 결과는 사전에 고려하

지 않음

­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 집중되면서 공무원은 전문성을 살리기보다 정해진 과

제를 합리화하는데 치중하고 있음. 이런 배경에서 기재부 등의 핵심 공무원은 

민간으로 이직하고 있음

­ 규제개혁 추진 또한 여러 부처에서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음. 총리실은 물론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등이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규제 담당 부처는 규제개혁에 소극적임

□ 지난 9월 통과된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규제혁신 3법

은 우리 규제개혁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임

*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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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법률에는 규제 신속확인제, 실증 특례, 임시허가제라는 동일한 제도가 

도입되었음. 차이라면 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부처가 다르고 지역특구에 시도

지사가 관여한다는 정도임. 정부도 법률간 큰 차이가 없음을 인정하고 민원인

에게 원하는 부처에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사실 규제혁신 3법에 도입된 제도가 새로운 것은 아님. 이미 7년 전부터 산업

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와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성과는 미미함. 규제 신속확인제 도입을 통해 

30일 이내 처리하겠다는 규제 존재여부도 이미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14

일 이내 답하고 있음. 실증 특례제도가 없어도 드론이나 자율주행차는 시범사

업을 현재 진행 중임

­ 지금 규제개혁이 미진한 것은 제도 부재가 아니라 정부부처의 의지 부족 때

문임. 규제부처가 산업부와 과기정통부의 요청에 소홀하더라도 별다른 불이

익이 없음.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도 성과부진을 책임지지 않기는 마찬가지며 

개정된 규제혁신 3법을 통해 오히려 더 공고해졌음. 과거에는 법률간 중복 부

분을 피하는 시늉이라도 했지만 이제는 대놓고 조문을 통일했으며 컨트롤타

워 기능도 명시적으로 3개 부처(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에 부여함

­ 규제혁신 3법은 규제완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규제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선허용 후규제 원칙을 명시했지만 실제 내용은 선규제로 볼 수 있음. 대

표적으로 시범사업 승인제도는 일종의 진입규제라고 볼 수 있음. 이제 규제가 

애매할 때 규제기관은 사업자에게 시범사업 신청을 요청하면 사업자가 모든 

준비를 해야 함

­ 혁신을 위한 법률 정비는 빨리 하는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게 중요함. 부처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이라는 구조적 원인 해결에 집중하지 않으면 오히려 기존 

규제개혁 방치의 구조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음.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을 만

들면 오히려 기득권 구조를 만들면서 산업진흥을 가로막는 것과 비슷함

□ 개별 핵심규제를 하나씩 개혁해서 혁신성장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함

­ 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개혁역량이 분산된 상황에서는 시

급한 개별 과제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함

­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불가피함

□ 향후 4차 산업혁명과 직결된 분야로 선진국에 비해 규제가 심각한 분야 중심

으로 개혁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음

­ 개인정보보호의 경우,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직결된 과제로 해결하지 못하면 

산업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문제 발생의 소지가 큼. 중국이 

자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이 바로 개인정보 데이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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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료기술평가의 경우, AI와 함께 향후 삶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은 근본적으로 가로 막음. 선진국 중 

우리처럼 식약처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 추가 평가를 사전에 하는 경우는 

없음. 지금처럼 가면 개발단계부터 외국으로 가지 않는 한 관련 기업이 성공

하기 어려움

­ 차량공유 서비스의 경우, 정부와 시민단체가 이해관계자인 다른 기술규제 과

제와 달리 기존 사업자가 이해관계자인 경우임. 새로운 사업모델의 도입을 통

해 기존 사업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사례임. 이 과제가 성공하지 못하

면 유사한 성격의 다른 과제들도 규제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움

­ 드론이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앞서 과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개혁

이 덜 시급함. 드론은 이미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점령한 상황이며 자율주행

차는 단일 대기업이 이해관계자임. 드론은 국방이나 공공분야 중심으로 개발

이 필요하며 자율주행차는 센서 등 요소기술 중심으로 개발해야 함

1)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806_OECD


